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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 인구통계 및 글로벌 인적자원 센터)의 연구자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과 가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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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유래 없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그 동

안 정부가 확대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향후 출산아 수는 감소하고 이로 인하

여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노인 부양비의 증가 등 인구 고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

로 예견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가 고도화 됨에 따라서 수반되는 현상으로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문화

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낮은 수준이 지속되

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 저출산 국가들 중에서는 아직도 가시적으로 

출산율 회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고안함에 있어서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을 따라야 할 이상적인 모형으로 간주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보육 정책의 확대, 육아 휴직 정책의 강화, 아동 수당의 도입에도 불구

하고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과 대만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

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 확립을 통하여 출산율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최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정책 모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청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는 2016년 7월

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친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를 통하여 유럽 가족 정책의 동향과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고 우리

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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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강구하였다. 본 국제 공동 비교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수행해 

온 저출산 정책의 한계점을 뒤돌아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

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의 Laurent Toulemon 박사의 연구 책임 하에 

Setsuya Fukuda (일본), Yen-hsin Alice Cheng (대만), Chen-Hao Hsu (대만), 

Stuart Gietel-Basten (홍콩), Minja Kim Choe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자와 함께, 

Anne H. Gauthier (네덜란드), Nathalie Le Bouteillec (스웨덴), Anders Ögren 

(스웨덴), Eva Beaujouan (오스트리아), Sarah Brauner-Otto (미국), Tomáš 

Sobotka (체코), Zsolt Spéder (헝가리)의 유럽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는 신윤정 연구위원과 우해봉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참여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18~19일 파리 국립인구연구소, 6월 5일 벨

기에 브뤼셀 유럽인구학회에서 연구 진행을 위한 연구진들 간의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

었다. 본 국제 공동 비교 연구의 주요 결과는 2019년 1월 14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연구진, OECD 관련자,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하여 발표하고 한

국의 저출산을 둘러싼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물에 대하여 검독과 조언을 제공해 주신 KDI School의 최슬기 교수께 감사의 인

사를 전한다. 

2018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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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최근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

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변동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기간 동안 평균 자녀 출산 연령이 30세로 

지속되고 순 이민에 따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50세 이전에 사망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가 현재 규모에서 절반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은 45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기간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매우 낮은 출산 수준을 대체하려

면 출생아 수의 60%에 해당하는 인구를 이민을 통하여 유입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주는 매우 낮은 출산율은 다음과 같은 출산 행태의 몇 가지 

주요한 변화로 부터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을 결과케 한 대표적인 출산 

행태의 변화로 무자녀의 증가와 3명 이상의 자녀 출산의 감소를 들 수 있다 (Sobotka, 

제2장 제2절; Boujouan, 제2장 제4절; 신윤정, 우해봉, 제3장 제3절). 출산율이 향상

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출산율 동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기간합계출산율은 출산 연령 증가 (템포 효과)에 따라 왜곡되어 

있으며, 템포 조정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최근 기간합계출산율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미래 잠재적인 부

모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할지라도 출산아 수의 감

1) 본 프로젝트의 원 제목은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이며 한글 보고서의 제목은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공동 비교 연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번역하였다.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
책은 “가족 정책(Family Policies)”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출산 정책”으로 부르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프로젝트 원 
제목의 “가족 정책(Family Policies)”를 “저출산 정책”으로 번역하였다. 보고서 원문에서 유럽 연구자들이 
지칭하는 “가족 정책(Family Policies)”은 “저출산 정책”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서 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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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대 수명의 향상과 1인당 

GDP의 증가 등 건강과 소득 수준에서 과거 30년 동안 상당한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해 

왔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의 미래는 심화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특징 지워 질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인구 구조 변화로 야기된 문제들을 단기

적으로는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Basten, 제3장 제4절).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에 필적할 만큼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출산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출산율에 대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서 출산을 둘러싼 현상에 대하여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는 않다. 미시적인 

분석은 출산과 관련한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어진 환경 하에서 

출산과 관련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미시적 분석 결과를 통해 나

타난 가족 정책의 효과성은 대부분 매우 미약하고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만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개인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 거시 수준

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 출산율, 첫째 자녀 출산 연령, 혼인, 고용 상태 간의 관계는 

개인 수준에서 분석되는 경우와 거시 수준에서 분석되는 경우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도 있다. 국가 간에 보여지는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시 분석은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제시한다. 

시계열적인 변화 그리고 서로 다른 시계열 경향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은 시대를 가로질

러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거시적인 계량 

모형을 통하여 인과 관계를 유추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국가들 간의 차

이,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단기와 장기 경향 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유형으

로 나타날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계량 모형은 안정적이지 않고 강건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 특수적인 효과로서 양성 평등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노동의 분업은 출

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가정 내 노동에 대해 이루어지는 양성 

분업은 국가별 혹은 시대별 또한 인구 집단별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Cheng, 

제2장 제7절). 다른 한편, 지연된 효과(lagged effects)가 존재하는 것은 모형을 통한 

계량 분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때로는 매우 오래된 지연된 효과가 남아 있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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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로 의존성이 작용하기도 한다. 가족 정책은 그 자체가 출산 이슈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의 결과물일 수도 있으며, 이는 계량 모형에서의 인과 관계를 역순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 출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량 모형을 이용

한 연구방법론 자체가 약하고 정확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낮게 나타나는 출산율 하에서 평균 자녀 수의 분포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상 자녀로 이전되는 출산 진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Sobotka, 제2장 제

2절; Beaujouan, 제2장 제4절; 신윤정, 우해봉 제3장 제3절; Choe, 제3장 제6절).

본 연구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들을 기

술하고, 각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가족 정책 체계 내에서 저출산 현상이 갖는 관련성이 

주는 함의점을 살펴 보았다. 공동 연구진들이 수행한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에 기초하

여 제2장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제3장은 각 국

가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가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연구진들이 작성한 내용을 심화하여 작성한 연구 논문으로 구성하였다. 동

아시아 국가들의 양성 평등성과 자녀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 현상에 갖는 함의점을 살

펴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 그리고 저출산에 

미친 영향력들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주거 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

원 정책이 유럽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출산율 수준에 어떠한 함의점을 가지

고 있는가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유럽과 아

시아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일련의 잠재적인 요인들을 논의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저출산의 요인들은 개인의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학계에서 알려

진 요인들로서 특히 동아시아의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산 행태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는데 도움을 준다. 출산을 강제하지 않는 국가에서 출산 의향과 출산 기대는 출산 

행태를 이해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Zsolt Spéder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Generation and Gender Survey (GGS)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의향과 출산 실현 간

에 존재하는 국가별 격차를 살펴보고, 같은 국가 내에서 교육 수준, 근로 상태, 자녀 수 

등 세부 인구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출산 의향과 출산 실현 간의 격차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국가의 복지 체계가 출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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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낮은 출산율이 공적인 

이슈로 간주되는 국가에서 부부들은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지만 출산 실현 정도가 그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의향과 실현 간의 격차는 출산이 개인적인 

이슈로 간주되는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Tomáš Sobotka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무자녀” 현상이 비혼에 의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Laurent Toulemon은 분해 방법론을 

통하여 매우 낮은 출산이 비혼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 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여 주었다. 프랑스 사회가 적정한 수준의 출산율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혼외 출산을 터부시하지 않는 사회적 규범에 있다고 보았다. 이

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한 국가에서는 결혼의 감소가 비혼자 및 혼외 출산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고 무자녀가 증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 결혼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숙고할 필요가 있는 연구 결과이다. 

Eva Beaujouan은 한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가족 태

도와 근로 환경을 분석하여 여성이 노동 시장에 대해 갖는 인식이 출산과 지속적인 직

업 활동 및 경력 개발을 병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교육 비용과 늦은 

가족 형성 및 이에 따르는 만혼 출산이 둘째 혹은 셋째 자녀로의 이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Sarah Brauner-Otto는 주거 공급의 부족이 청년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여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을 이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부

부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피하게 한다고 보았다. 유럽 국가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세와 주택 구매에 대한 지원과 출산의 템포 및 퀀텀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거 

시장이 복잡한 형태로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etsuya Fukuda는 

National Transfer Account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일본, 대만의 자녀 양육 비용과 

저출산 간의 관계를 유럽 국가들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

는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매우 높은 교육 비용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부모들과 자녀들이 높은 교육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대만의 부부

에 대한 최근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Yen-hsin Alice Cheng과 Chen-Hao H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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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 내 노동 분담 특히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출산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산 증진 효과는 대학교 졸업 학력과 자녀를 한 명 가지고 있는 부부에게

서만 관찰되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는 여

성들이 가족 내 노동을 덜 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동

아시아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역할의 변화는 북구 유럽 국가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더 많은 자녀 수와 높은 출산율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제3장은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상이 사회 정책 내에서 가족 정책이 갖는 지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살펴 보았다. 가족 정책이 출생아 수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웰

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 정책의 이행과 적법성과 관련된 제도적 그

리고 역사적 한계를 살펴 보았다. Nathalie Le Bouteillec과 Anders Ögren은 스웨

덴의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스웨덴에서 육아 휴직을 이용하는 사람들

의 비중은 느리게 증가하여 1974년 0.5%에서 1994년 10%, 2017년 28%로 증가하였

다. 느린 속도로 증가한 스웨덴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가족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과 안

정성이 부부의 안정적인 출산 행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스웨덴 가족 정책

의 성공은 부부 간의 양성 평등성이 강한 상태에서 아버지들의 육아 휴직 참여가 확대

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스

웨덴의 사례는 최근 한국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들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

나 여전히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각 종 국제적인 

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성 평성성이 낮은 것이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Anne Gauthier는 가족 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일관성, 

지속성, 안정성의 세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정책은 가시적이어야 하고 이

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지원의 유형들 간에 내부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

았다. 또한 정책이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선호와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정부가 장기적으로 가족에 관여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출산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Yoon-Jeong Shin과 Haebong Woo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

구 정책 변화를 기술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일본,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

에서 매우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대만,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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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매우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잔존하고 있는 발전주의와 가족주의의 영향이 직장

과 가족 내에서 성 역할의 변화 등 사회적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였다. 

Stuart Gietel-Basten은 “동아시아 인구문제 다시 보기”를 제안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이슈를 저출산 현상만에만 국한하여 볼 필요는 없다고 하

였다. 출산율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와 사회 조직과 관련한 사회적인 현상이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인간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이 요구

되며 출산 의도와 실현 사이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광범위한 사회 시스템의 결

과로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책을 통

하여 출생아 수를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교육 정책, 노인 부양, 노동 

시장 등 매우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출산율 향상은 장기적인 측

면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이며 출산율 향상을 통하여 가족과 사회 체계 내에서 존

재하는 젠더 관계와 인구 고령화 등 직면한 이슈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

였다. 

Sarah R. Brauner-Otto와 그의 동료들은 KIHASA-EWC 공동 연구 결과에 기초

하여 각 국가의 체계는 매우 다양하며 실증 분석을 통하여 각 국가의 체계가 출산율에 

주는 함의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경로 의존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나

타나는 출산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도 

서로 다른 일련의 사회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 정책은, 그

것이 출산율 향상에 목적을 두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와 무관하게, 그 국

가의 역사적인 과정, 문화, 사회적 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

로 보았다. Minja Kim Choe는 한국의 일과 가족의 변화를 분석하고 조화로운 향상

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한국은 과거 50

년 동안 매우 빠른 경제 성장과 학력 수준의 신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

여 노동 시장에 여성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이 점차로 더 많이 참여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지해 오던 가족의 역할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자녀를 가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고 보육 서비스와 직장에서

의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수행되고 있으나 출산율의 가시적인 회복은 발견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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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유연한 정책을 추

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행복한 가족 생활”이라는 목적을 지향해

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적인 조건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전통과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

어야 할 것이다. 주요한 변화들이 이루어져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생활을 위한 충분

한 시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Anne Gauthier는 출산 행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전략으로서 출산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문항의 개발, 이론에 기반한 계량 모형의 추정, 정책 선호도를 측

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실험 연구를 통하여 특정 정책 수단이 갖는 효과

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역할에 대한 선호와 출산 결정에 있어서의 장

애와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

해서 국가 간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출산 행태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획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부부들의 행태를 통하여 출산에 대한 장애 요인은 파악하기 어

려울 수 있으며 경로 의존성은 실증적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얻어진 증거들은 국가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양성 불평

등성이 높을 때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는 부부의 출산율이 더 높을 수 있으며, 반면

에 양성 불평등성이 낮을 때 불평등한 부부가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일 수 있다. 유럽 국

가의 젠더 혁명은 저출산 현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주된 사회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증거에 기반

하여 효과적인 가족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측면

을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초저출산은 장기적인 인구 동향에 있어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이익을 줄 수 있겠으나 코호트 완결 출산율이 1.3명 이하이고 순 이민으로 유입되

는 인구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상당히 빠른 인구 감소와 심한 인구 고령화로 연결될 수 

있다. 가족 정책은 특별하게 출산율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한 국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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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출산 이슈 이외에도 경제적인 부의 축적, 웰빙, 건강 수준의 향상 등 다른 이슈들

이 산적되어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감소와 사회 통합이 더 현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저출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상으로 사

회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후일 수 있다. 정책은 사람들

을 강제하지 않고 유인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출산아 수

를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성 불평등성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이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 여성은 더 이상 남성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 경제 활동 참여, 불평등한 가족 내 상호 역

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는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긴 노동 시간은 여성이 자녀를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것은 남성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높은 교육 비용과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당한 투자는 출산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이 개인적인 투자인지 혹은 공적인 투자인지에 

대한 질문은 교육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에는 논외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제 근로와 육아 휴직제도 뿐 만 아니라 조세 체계, 교육 체계, 주거 정

책 역시 출산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과 부부의 선택은 사회적 체계의 

맥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family package”라고 불리는 가족 형성과 함께 따

라오는 많은 의무들이 자녀 출산과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여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없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정한 행동은 장려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

게 하는 것이 여전히 원칙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출산 장려 정책은 웰빙이라는 질적

인 목표에 촛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떠나서 복지 정책 그리고 가족 정책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정책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출산율에 효과를 볼 수 있

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산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한 국가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 문화, 사회 체계와 부합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국

의 상황에 맞는 고유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 직장으로 빨리 복

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독일의 보육 정책과 같이 사람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도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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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정책은 서로 다른 배경 – 예를 들면 근로 문화, 교육 

정책, 아버지의 육아 참여 정도 등- 하에서 자녀 양육에 적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

다. 저출산 이슈를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인 양성 평등은 그 자체로 만으

로도 달성이 필요한 과제로서 출산율 향상 보다 더 오랜 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

가족 양립과 가족의 공고성은 여성과 함께 남성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회 체계

적인 이슈이다.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혼외 출산, 동성 부부 등)을 

받아들이고 포용적인 가족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사회 시스템의 큰 변화를 요구 한다. 한국 정부는 보

육 정책과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 비용, 근로 시간, 결혼 규범 

등 광범위한 사회 체계의 현격한 변화가 가족 정책을 보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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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둘러싼 주요 요인





제1절 출산 의도와 실현의 격차

Zsolt Spéder (헝가리 인구연구소)

일부 유럽 국가의 초저출산율 및 평균 이상자녀수와 합계출산율 간 차이, “출산 격

차”는 출산 의향과 출산 행동(의향의 결과)에 대한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실제로 이상

자녀수는 대체 수준 이상이지만 실제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인 경우, “격차”를 줄이

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정책 개발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인 “이

상자녀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물에는 무엇이 있는가?”는 개인 차원에서 동일한 질문

을 던질 수 있다. 자녀를 두 명 이상 원하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 장애물에 대

한 연구는 정책 형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상자녀수를 계획한 남성과 여성을 추적할 수 있

는 패널 데이터가 필요하다. 초기 미국 연구는 출산 의향 실현이 불완전할 뿐 아니라 

실현된 자녀 수의 절반 가량이 “오버슈팅” 또는 “언더슈팅”의 결과라며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유럽 저출산 국가의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Vikat et al. 

2007)는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일반, 국가별 및 사회그룹별 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는 

출산 의향과 행동 결과에 대한 연구를 약속했다.

유럽 전역의 “성별 및 세대 설문조사(GGS)”를 사용한 경험적 전망 분석은 2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3년 간의 기간에 집중한다. 또한 출산 의향이 나타나는 시점인 1차 웨

이브부터 1차 웨이브에서 측정한 출산 의향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실현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2차 웨이브 까지 관찰한다. 다양한 개인적 및 고수준 요인을 분석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의향 실현을 돕거나 저해하는지 요인을 테스트할 수 있다. 정책을 

출산 의향 실현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선택한 경우, 모든 지원 및 저해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인을 살펴보고 단기 의향 실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유럽

은 국가별로 의향 실현 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 27개월 내 

분석 브리프: 

저출산을 둘러싼 주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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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출산 의향 실현율은 프랑스와 스웨덴이 49.7‒49.4%로 절반 수준인 것에 반해 러

시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18.9% 및 23.3%로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헝가

리는 조사 기간 동거인의 29.1%가 출산을 해 중간 위치에 있다. 출산 의향 실현율의 

차이는 개별 요소(구성 효과)와 국가별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원/저해 요소에 대한 결과는 몇몇 국가의 연구와 11개 유럽 국가의 비교 연구에 

기반한다. 개인 또는 그룹별 요소의 경우 연령, 동반 상태 및 출산력과 같은 인구학적 

요소는 출산 의향 실현 또는 미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 동반자가 없고 출산력이 

높은 중년(하위표본의 35세 이상)은 출산 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정책 관점에서 

연기는 의도하지 않게 실패율을 높여 자녀 수를 줄일 수 있고 동반자 관계는 출산 의향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출산력과 실현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출산 수준과 관

련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저출산 국가(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는 무자녀 그

룹이 유자녀 그룹보다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무자녀 그룹과 한 자녀 

그룹의 실현율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프랑스와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 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와 같은 저출산국에서 첫째 출산은 둘째 이상 출산보다 모호하고 “오래 

걸린다” 이는 저출산국의 정책 결정 시 첫째 출산 장려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 중 교육 수준은 포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지위(교

육, 소득, 여성과 동거인의 노동시장)의 영향 또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탈

리아는 남성의 교육 수준이 출산 의향 실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프랑스는 여

성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특히 이탈리아에서 출산 의

향 미실현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독일은 남성이 실업 상태이거나 여성이 전일 고용

된 경우 실패율이 높았다. 이들 모두는 출산 의향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가정 규범과 인식 또한 중요하다. 주관적 

규범 지수는 주로 국가별 분석 및 통합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다. 이는 “중요한 관련인”

이 이들의 출산을 기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의향 실현율이 높음을 의

미한다.

거시적 수준 차이의 경우, 더욱 광범위한 지역 차원 요인(서유럽 대 동유럽/시장경

제 대 탈사회주의 경제)과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 통계 방법 또는 다변량 

모델링을 사용하면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동유럽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난다. 탈사회주의 

국가의 출산 실현율은 현재 서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서유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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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에서 3년 내에 계획된 출산 의향을 실현하지 못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탈사회주의 국가의 급격한 생활 조건 변화로 인해 출산 의향 실현율이 크게 낮은 것으

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동유럽과 서유럽을 구분해 살펴볼 경우, 탈사회주의 국가는 

주관적 저소득층의 출산 의향 실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격변기’ 

동안 취약한 재정 상황이 출산 의향 실패율을 크게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분석

에서는 단기 출산 의향 실현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국가별 차이의 원인을 조사했다. 국

가별 특성 중 세 가지 질/차원이 실현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출산 의향 실현에 도움이 되는 거시사회적 조건과 이에 반하는 경향이 있는 기타 조건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론적 기반에서 이러한 거시사회적 조건을 파악하려고 했다.

첫째, 분석 결과 예상했듯이 경제적 역학과 불확실성이 국가 간 차이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플레이션 변동 또는 실업률이 높으면 출산 의향 실

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출산 의향이 변경되거나 연

기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복지국가개입은 출산 의향 실현과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복지국가개입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낮춰 안정감을 높여준다

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조건 또한 중요하다. 출산 의향이 사적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의 실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대가 강한 사회 및 사회 집단은 출산 의향이 과장되어 실제 실현율이 낮아

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출산 의향 실현 분석의 주요 관찰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을 연기

하면 가임 기간 단축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출산이 감소할 수 있

다. 이는 시점을 포함한 정책을 알리고 “시간이 될 때”가 아닌 늦지 않게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첫째를 출산하고 부모

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이는 저출산 국가의 정책 설계 시 첫째 

출산 장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적 역동성뿐 아니라 제도적 변화로 야기되

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해 출산 결정이 변경/연기될 수 있다. 

책임성은 출산 의향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특성이다. 모든 정책 개입

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문화 풍토, 보편적 문화 가치와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 

출산 의향을 성공적으로 실현을 위해 개인의 고려 사항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

는 인식이 중요하다. 출산을 장려하는 공동체/대중의 기대는 비건설적일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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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낙관주의가 될 수 있고 실제 상황에 맞춰 출산 의향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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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무자녀 현상: 비혼이 주된 원인인가? 

Tomáš Sobotka (비엔나 인구통계 연구소,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비트겐슈타인 인구통계 및 글로벌 인적자원 센터)

  1. 소개

결혼을 계속 연기하고 결국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 증가는 오늘날 동아시아와 싱가

포르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동아시아는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 출산이 이뤄진다. 실제로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혼외출산율은 2-4%에 

불과하며 홍콩은 이보다 높은 8% 수준이다(Raymo et al. 2015).

본 정책 브리핑은 무자녀 현상을 동아시아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한

국, 일본,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4개 선진국과 싱가포르(여기서는 이들 5개국을 “동

아시아”로 총칭함)에서 증가하고 있는 무자녀 여성 비율에 집중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

의 연관성에 관해 논의한다. 비혼에 대한 정책 토론은 결혼과 출산 결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비논리적 가정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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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아시아의 무자녀율 급증

동아시아의 영구적 무자녀율은 매우 빠르게 증가해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그림 2-1, Frejka et al. 2010 참조). 1965-70년 출생한 싱가포르 

여성의 23%가 무자녀 상태이다. 일본은 1950년대 초 이후 출생한 여성부터 무자녀율

이 꾸준히 증가해 1970년대 중반생 여성의 10명 중 3명이 무자녀이다. 공식 추정치에 

따르면 1971년생 홍콩 여성의 무자녀율은 3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과 대만은 보

다 최근 무자녀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생 대만 여성 5명 중 1명, 

1976년생 한국 여성의 16%가 무자녀이다. 이들 양국은 30대 여성의 미혼율이 증가해 

무자녀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동아시아의 무자녀율은 증가세가 빠르고 수준이 높다. 1972

년경 출생한 선진국 여성의 경우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무자녀율이 가장 높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이 뒤를 이었다(그림 2-2). 동아시아와 남유럽 지역에서도 1960년

-1972년생 여성의 무자녀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지만 일부 유럽은 안정세를 유지하

거나(예: 네덜란드, 영국) 다소 감소했다(스웨덴, 스위스).. 유럽 이외 지역의 경우 미국 

여성의 무자녀율이 크게 감소했다. 

〔그림 2-1〕 1950-1976년생 동아시아 여성의 무자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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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72년생 선진국 여성의 최고 및 최저 무자녀 수준(위 패널) 및 최고 및 최저 증가율(아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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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개국 데이터(5개 동아시아, 29개 유럽 국가 및 미국 포함, 유럽 국가의 경우 Sobotka (2017) 참조). 일부 국가는 

1960년과 1972년생 코호트가 아닌 이들 코호트에 가장 근접한 가용 코호트 데이터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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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자녀가 저출산과 완결 출산율 감소에 미친 영향

동아시아 지역 여성의 무자녀율은 매우 높고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초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 일본, 대만 유자녀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명

으로 일부 중부, 동부 및 서부 유럽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홍콩 유자녀 여성의 자녀 

수는 평균 1.7명으로 스페인 및 러시아와 비슷하다. 그러나 홍콩과 일본의 높은 무자

녀율은 동아시아 여성의 완료 출산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무자녀 증가는 또한 특히 한

국, 홍콩 및 일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감소의 주원인이다.

  4. 기혼 여성의 무자녀율 증가

동아시아 지역의 극히 낮은 혼외출산율은 결혼 제도와 출산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

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 직후 출산하는 관습이 약화되고 있다. 과거 기혼 부부의 무

자녀율은 장기 불임률과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생 기혼 여성은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그림 5). 싱가포르 기혼여

성의 무자녀율은 1930년 2%에서 1970년 11%로 급증했다. 현재 싱가포르 무자녀 여

성 10명 중 4명 이상, 일본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기혼 여성이다. 또한 일본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 후 첫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결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불임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5. 결혼에서 출산으로 정책 중심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

동아시아는 1950년대-1970년대 중반 출생한 여성의 무자녀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

했다. 이들 여성 코호트는 고등 교육 확대, 가족과 출산에 대한 규범과 가치관 변화, 기

혼 여성의 고용 증가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동아시아는 성불평등이 

만연하고 자녀 교육비가 높고,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과 경제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이들 요소는 대부분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가족 형성을 저해한다. 

동아시아의 무자녀율 증가를 만혼과 비혼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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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결정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무자녀가 반드시 비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기혼 부부의 무자녀 증가율도 상당하지만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과 

출산 간 인과 관계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자녀 계획이 없는 남

녀는 결혼을 연기할 수 있다. 나아가 20~30대 청년의 상당수가 성역할, 압력, 자녀와 

가족 친족에 대한 의무로 인해 “결혼 패키지” 자체를 꺼릴 수 있다. 이들 의무는 특히 

여성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Bumpass et al. 2009, Raymo et al. 2015). 

관계의 맥락이 변하고 장래 파트너에 대한 기대도 바뀌었다. 시간 경과에 따라 미혼 여

성과 남성이 급증해 미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감소했다.

동아시아의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 장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혼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자녀 양육비, 부모의 의무 또는 성불

평등에 대한 우려가 높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 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출산 계획, 포부, 바람 그리고 출산 실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에 집중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청년층은 후년에 자녀를 원하더

라도(Gietel-Basten et al. 2018), 양육비, 직장 및 기타 부담으로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산 정책은 기혼 부부만이 아닌 미혼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

용되는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간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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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 감소와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Laurent Toulemon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1. 핵심 내용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급격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출산

율 분해 결과들은 혼인한 사람들의 출산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증가하기도 

하였음), 최근의 매우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결혼 감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

에 따르면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효

율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분해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은 출산율이 

많이 낮지 않은 국가들에게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선진 국가에서 혼인의 감소는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혼외 출산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혼인

한 사람들의 출산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심층적인 분해 분석 결과는 출산율이 서

로 다른 수준을 보이는 것이 결혼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며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산

율이 서로 다른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혼외 출산은 가족 유형이 다양하

고 가족 규범이 유연한 국가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출산 장려 정책이 결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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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기초해서는 안 될 것이며 파트너를 맺고 전통적인 남성 생계 부양자 부부 모형을 

따르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국가별 출산율의 차이는 결혼가정의 출산이 아닌 비혼 가정 내에서의 출산과 

관련이 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끝나면, 서방 국가들은 출산율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부는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초저출산율(합계출산율 TFR, 1.3. 이하)을 

겪게 될 것이고, 일부는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합계출산율 1.8 이상)이 나타날 수 있

다. 출산율 추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정책을 수립

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

용할 수 있다. 출산율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는 이러한 변화가 

대상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출산 자녀 수에 따른 부부와 출산 순

서 등), 특정 국가의 전반적 환경에 따라 그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결혼감소가 출산율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결

혼의 (업무) 강도와 전체 출산율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두 나라의 시간 추세를 비교하기 전에 OECD 회원국들을 세 가지 지표, 즉 2016 년의 

기간합계출산율과 결혼 가정과 비혼 가정의 구성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 보고자 한다. 

기간합계출산율은 결혼 가정의 합계 출산율과 비혼 가정의 합계 출산율의 합이다. 결

혼 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지는 않지만,2) 기혼 여성

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 년 

OECD 국가를 합계출산율 (TFR) 수준과 비교해 볼 때, 기혼가정과 미혼가정에서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제거했을 때 그 결과는 명징했다. 요약하면, 국가 간 차이는 주로 

비혼가정의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결혼 구성 요소와 TFR 간의 국가 간 상관 

관계는 무의미하다(그림 2-3).

따라서 출산율이 결혼 여부에 따른 행동으로 설명이 된다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혼 

2) 각 지수는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이다. 연령별 기혼여성 출산율이란 해당 연령대 모든 여성(결혼 여부 무
관) 대비 해당 연령의 기혼여성 출산율의 비율을 의미한다. 비혼여성 출산율이란 해당 연령대 모든 여성 
대비 해당 연령의 비혼 여성 출산율의 비율을 말한다. 이 두 지수를 합계출산율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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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출산아 수가 아니라, 오히려 비혼 가정의 출산아수라는 의미다.

〔그림 2-3〕 2016년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 당 자녀수) 및 기혼 및 미혼 구성요소

 

주: 국가는 TFR증가 순으로 정렬. TFR_Mar: 결혼가정의 구성 요소; TFR_Out: 비혼가정의 구성 요소. 합계: 합계출
산율 (여성 1인 당 자녀들).

자료: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3. 출산율 감소에 대한 분해기법

분해기법은 (두 국가 혹은 단일 국가 내에서 두 기간)의 비율효과의 비중 차이는 물

론 구조효과의 비중 차이를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분해기법은Kitagawa(1955)

의 기념비적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해오고 있다. 그의 연구 이후

로 TFR 추세를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가지 요소는 연령 

(또는 연령 집단)별 결혼 한 여성의 비율 변화 (구조 효과)와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및 

비혼 여성의 출산율의 변화 (출산율 효과)를 말한다. 이 분석은 아시아 학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기법으로, TFR의 급격한 감소 원인이 대부분 혹은 전적으로 결혼 한 여성의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은 거의 안정

적인데 반해, 미혼 여성의 출산율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분해기법의 분석결과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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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두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만약 구조효과 그 자체

가 출산율 추이의 결과일 경우 그러한 분해기법의 결과를 단순히 인과관계로만 해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결혼 구조는 사회적 행동의 많은 변화와 관련이 있으

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중 하

나는 이 여성들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 현재의 출산율 추이와 관계

없이 선진국에서는 매우 유사한 추세가 관찰된다. [그림 2-4]는 지난 20년간 대만과 

프랑스에서 동일한 분해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보여준다. 양국의 분해기법의 결과가 매

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져 이를 일정부분 상쇄하고 있다. 결혼한 여

성의 비율 감소가 출산율 감소를 “설명해주는”주요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 분해는 대만의 경우 현재 TFR이 여성 1인당 출산아의 수가 약 1.2 명

(1.9 명 감소)이고, 프랑스는 1.9명 (0.9명 감소 이후)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 

차이는 다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대만의 경우, 미혼 여성의 출산 비율이 8%이

고, 프랑스의 경우 60%이다. [그림 2-5]는 1966 년과 2016 년의 기혼여성과 미혼여

성의 출산율 및 연령별 기혼여성의 비율(점선으로 된 곡선)을 보여준다.

〔그림 2-4〕 연령별 출산율 변화 및 결혼변화(구조변화) 및 출산율변화(비율효과)에 따른 요소 분해분석. 

대만(1975-2015)(기간합계출산율 변화: 여성 1인당 3.1명 → 1.2명)/ 프랑스 본토(1966- 

2016, 기간합계출산율 변화: 여성 1인 당 2.9명→ 1.9명)

대만, 1975-2015 (PTFR: 3.1 → 1.2) 프랑스, 1966-2016 (PTFR: 2.8 → 1.9)

자료: 대만: 앨리스 청(personal communication)/프랑스: 국립통계경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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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혼여성의 표준 비율은 66 %에서 32 %로 하

락했다.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결혼 한 여성이 점점 더 선택적으로 변하고 있으

며, 1966년과 2016년 사이 연령별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했다(결혼 이후의 기간

별로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지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출산율 변화의 주요 원인은 미혼 여성의 출산율에서 비롯된다. 

1966 년 미혼 여성 1,000 명당 출산율은 1.3 명이었으며, 2016 년 4.5 명으로 증가

해, 미혼 여성의 표준화 출산율은 3 배 이상 증가했다. 2016 년 전체 출산율은 미혼 여

성의 출산율과 거의 비슷하다. 젊은 나이의 대부분 여성들은 미혼이며, 고령자의 경우 

기혼 및 미혼 여성의 출산율은 상당히 비슷하다.

〔그림 2-5〕 연령 및 기혼여성별 출산율 (연당 천명(좌측)) 및 연령별 기혼여성 비율 (퍼센트(우측)) 프랑스 

본토 1966 (좌) 및 2016 (우)

1966 (PTFR = 2.8) 2016 (PTFR = 1.9)

자료: 국립통계경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그림 2-6]은 프랑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출산을 분리해서 추가적인 분해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는 대만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매우 유

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혼 여성의 출산율이 급증하여, 이들의 TFR 기여도

는 여성 1인당 0.2 명에서 1.1 명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프랑스의 전반적인 출산율 변화는 두 가지 추가 구성 요소로 분해 될 수 있다. 

첫째,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는 주로 기혼여성의 비율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

한 추세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상당히 유사하다. 둘째, 미혼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증가로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했다. 또한 미혼여성의 출산율 증가

가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견인하고,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아시아국가들과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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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연령별 출산율 변화 및 결혼변화(구조변화) 및 출산율변화(비율효과)에 따른 요소 분해분석. 

프랑스본토(1966-2016) 기혼여성의 출산율(좌)/미혼여성의 출산율(우)

기혼여성의 출산율 (PTFR: 2.6 → 0.8) 미혼 여성의 출산율 (PTFR: 0.2 → 1.1)

자료: 국립통계경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1950년대 유럽에서 미혼여성의 출산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혼의 감소는 

유럽의 저출산국에서처럼 아시아 선진국(일본, 대만, 한국, 홍콩)에서 가족역할의 변화

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산행태의 변화는 세계적으로 사회적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결혼과 임신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비혼 출산이 옵션이 될 수 없는 국가들은 “가족 패키지(family package)”가 엄격한 

국가들이다. 다시 말해,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함께 사는 파트너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함께 산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한다. 또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결혼한 남성은 가족의 수입(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부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국가에서는 기혼 여성과 남성은 결혼 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행동을 해야 

하며, 가족 내에서 차별화되고 불평등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

이 가족 패키지를 포기한다. 이는 “가족 패키지” 개념 하에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엄격

한 역할행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그 결과 결혼율과 비혼 부부의 출산율이 낮

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로 이어진다.

가족 행동이 보다 다채로운 국가의 경우, 젊은이들이 독립적으로 다양한 결정을 내

리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함께 살지 않아도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결혼하지 않고도 남녀

가 함께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다. 여성들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직

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가족의 형태가 훨씬 더 다양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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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합계출산율도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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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국의 자녀 출산에 대한 가족 태도와 근로 환경

Eva Beaujouan (오스트리아 비트겐슈타인 인구통계센터)

  1. 서론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와의 비교 연구 결과 한국의 가족 형성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

소를 확인했다. 가정 형성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물적 조건을 직접 개선

하기 위한 정책뿐 아니라 근로 환경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유자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고 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유급 노동을 재구성하고 남녀 

모두의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담해야 하

는 매우 높은 양육비(주로 교육비)는 자녀수를 제약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빠

른 경제 발전 속에서 이데올로기는 천천히 변하지만 특히 여성의 새로운 역할과 일과 

가정 영역의 새로운 필요성 등과 같은 불평등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세대 간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청년 특히 여성들의 정치 개입과 노동 시장 참여는 이러

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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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 형성과 첫째 출산

가. 노동 시장에 대한 여성의 인식

세대가 바뀌면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잠재력

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경제 발전으로 개인의 전망이 빠르게 바뀌었고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 문화는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에 아직 적응

하지 못하고 있다. 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팽배하고 유자녀 여성에게 특히 어려운 시

기이다(Riley 2016).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노동력이 여전히 경제의 중심을 이루

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이는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임금 

수준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성은 또한 (무급) 가사 노동의 5분의 4 이상을 책임지고 있

다. 한국의 조직 문화는 성불평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

화만이 이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노동 시장의 성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으

며 세대 간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작지만 명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표 1).

나. 근로 조건, 근로 환경의 질

한국은 대다수 노동자가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고 직무 긴장도가 높은 편이

다(표 2). 또한 동반자관계를 까다로운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시간

에는 가능한 여유롭고 편안한 활동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가족 형성을 저해할 수 있

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여전히 정치적 우선과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Noland(2012)는 

기존 노동력뿐 아니라 여성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을 최근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

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절되

어 있는 유자녀 여성의 의도적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 노동 경직성

현재 남성은 물론 여성도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 시

장이 경직되어 있어 여성의 경우 결혼 또는 임신을 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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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는 보수적 사회에서 노동 유연성과 특히 시간제 근로제를 활용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첫째 이를 통해 남녀의 노동 긴장을 더욱 적절히 재분할 수 있다. 둘째 가

정을 형성한 후 여성에게 전업주부보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

이 남성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유자녀 여성의 노동이 가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

로 남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전제되어야 한다.

라. 남성의 중요성

동아시아에서 실시된 세계가치관조사와 국제사회조사는 남성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

이 부재해 남성의 역할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반길 수 있다. 남성의 장시간 노동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줄여 출산 포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결혼 패키지”가 여성에게 매력적인지, 

가사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사 분담의 중

요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한국은 최근 근로 시간을 개혁했고 직장 문화도 함께 변

화한다면 가정 형성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남녀의 균형과 출산 

의향이 중요하다.

  3. 둘째 이상 출산

둘째 이상 출산은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가

정 형성의 1단계를 완료한 후(여성은 이미 주부임), 자녀를 늘리려면 근로 환경과 성평

등 이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고려 사항은 이 단계에서 매우 중

요하게 작용한다.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압박은 양육비 증가로 이어

졌다(그림 2-7). 현재 자녀(첫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고려하면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임),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둘째 출산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

는 동시에 이러한 교육열을 되돌아보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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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령 출산과 기타 결합 형태

여기서는 가정 환경이 출산율 향상을 저해하는지에 관해 간단히 논의한다. 연령별 

초산율 그래프에 따르면 출산 연기가 보편적이지만 출산 연령은 완만하게 늘어났다. 

고령 출산은 제한적이며 TRF가 매우 낮음에도 2014년 기준 40세 이후 초산율은 대부분 

서양 국가가 2-5%인 것에 반해 1.4%에 불과했다(Beaujouan and Sobotka 2019). 

첫째, 출산을 위한 동반자관계가 유연하면 출산 연기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은 

제약이 많은 결혼보다 자유로운 관계에서 출산을 선호할 수 있고 따라서 출산 연령이 

빨라질 수 있다. 둘째, 여성은 여전히 고령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출산율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Yoo(2016)에서는 1980년생 코호트에서 45세 기혼율이 “회

복” 시나리오에 따라 (95%에서) 70-85%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 출산이 결혼 제도 내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물론 총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35세 이상 여성과 커플의 동반자관계 형성과 출산 장려는 한국의 

출산율 회복을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이들 연령층의 특수성을 겨

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Yoo(2016)에 따르면 출산율 회복은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

한 그룹과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들 그룹은 노동 시장 참

여가 활발하고 가족을 위해 특히 경력과 같은 개인의 꿈을 포기하기를 꺼려한다.

  5. 빠른 변화로 인한 세대 간 차이

시장 경제는 고대 사회와 매우 다른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신세대와 구세대가 사회에 

대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Kyung‐Sup and Song (2010)는 가족 제도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빠른 시장 경제 도입으로 신세대는 전통 

규범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있다(Teitelbaum 2018).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한 이번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세

대는 여성의 유급 노동에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녀를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어

머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는 더욱 평등한 부

모가 될 수 있지만 신세대가 또는 여성의 바람과 구세대가 만든 현실 간 차이로 인해 

개혁이 둔화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직장인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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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문화 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Teitelbaum 2018).

  6. 가족 정책 및 정부 개입

한국 정부는 지난 계획에서 부모에게 물질적 복지를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

책으로는 단기간에 출산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국가의 특이성

은 계속 유지된다. 이제 정부에서 직장 문화, 출산 시 남성의 역할, 성평등 등 전통성이 

약화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출산율 개선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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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성별 및 연령대별 의식 지표 2004-2014년 설문조사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 여성

15‐29 30‐49 50‐69 전체 15‐29 30‐49 50‐69 전체

오스트리아 11.3 17.6 23.6 15.5 11.8 11.8 25.3 11.8

프랑스 6.9 8.4 16.4 7.9 11.4 11.5 16.6 11.4

한국 23.6 36.2 48.3 32.2 12 24.5 47.4 20.7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1990, 1996, 2001,2006, 2010년 및 한국에 대한 2012년 국제사회조사, 1988, 1994년 국제
사회조사, 2006년 유로바로미터 및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1990, 2008, 2012년 유럽가치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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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근로 환경의 질(직무 긴장 및 장시간 노동)

직무 긴장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2015)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

(2015,본업 기준)

오스트리아 44.4 4.9

프랑스 45.2 4.9

한국 53.7 22.6

자료: OECD 고용전망보고서(2017) 표 1.2 노동시장 성과 스코어보드: 일자리 수, 일자리의 질 및 포용성의 주요 지표

〔그림 2-7〕 2000-2015년 교육비 지출, GDP 대비 초등부터 제3차 교육까지

주: 교육비 지출은 학교, 대학교 및 기타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에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 기관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부수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가족이 구매한 교과서, 사교육 비용, 학생의 생활비
와 같은 교육 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교육 기관에 대한 직접 지출은 물론 

가계에 제공하고 교육 기관이 관리하는 교육 관련 공적 보조금을 포함한다.
자료: OECD, https://data.oecd.org/eduresource/private‐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및 

https://data.oecd.org/eduresource/public‐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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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거와 출산의 퀀텀과 템포: 시계열적 변화와 국가 간 차이3)

Sarah Brauner-Otto (맥길 대학교)

  1. 서론

왜 주택인가 본가를 떠나 자신만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독립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

한 생애전환 사건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산업국가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성인이 

되면 자녀를 갖기 전에 본가를 떠나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임대 또는 구

매를 통해 자신만의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출산이 연기된다. 따라서 주택 상황은 

청년들의 주택 선택권을 형성하는 거시적 요소인 동시에 저출산환경의 출산력을 형성

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본 브리핑은 1982년부터 2016년까지 다음 국가의 주

택과 출산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요약했다.

• 비동유럽: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

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동유럽: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조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2. 주택 상황 차원

가. 임대 

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독립 방법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확대되거나 저렴해지면 청년들의 독립, 결혼, 출산 시기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연구 

3) Brauner-Otto, Sarah R. 연구보고서에 기반한다. “주택 및 출산: 거시적 차원의 다국적 조사, 1982- 

2016년” 여기 제시된 결과, 해석 및 결론은 저자의 견해이며 OECD 또는 INED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
지는 않는다. 이번 정책 브리핑의 기반이 된 연구의 재정을 지원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 감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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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최근 몇 년간 임대주택을 적극 지원해온 비유럽국가의 기간 TFR이 증가하고 평

균초산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2-8] 임대주택 지원 지수와 기간 합계 출산율 및 첫째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92~2014)

 

나. 주택 구매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다. 자가소유는 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택 구매 능

력은 주택 비용, 공식 대출의 가용성과 경제성(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가정에 대한 재

정지원 규범(세대 간 생전 이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출산 연령이 빨라지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주택구매자를 적극적으로 지

원하는 비동유럽국가의 경우 평균초산연령이 더욱 낮게 나타났다.

[그럼 2-9] 주택구매지원 지수와 첫째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9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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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출 ․ 판매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만 주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은행 또한 청년들이 독립해서 가정을 시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은 대출기관의 대출의사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출기

관이 수집한 대출자에 대한 정보와 압류 및 퇴거에 관한 관료주의적 절차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대출기관이 더욱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관료주의가 효율적일수록 청년들

의 대출 가능성이 높아져 주택 구매 능력이 증가하고 출산 연령이 빨라지고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 2000년대 초까지 대출기관/판매자를 더욱 적극 지원하는 국가-연의 

기간 TFR이 더욱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신 시기에 대

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 2-10] 대출 ․ 판매 지원 지수와 첫째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96~2016)

  3. 발전 방향

이번 연구는 지리적 영역(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에 따른 출산의 양과 속도 변화를 

보여주는 복잡한 상황을 분석했다. 이들 요인은 TFR(임차인의 경우만) 증가와 평균초

산연령 감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동유럽 국가의 세입자 또는 주택 구매자 지원 

정책은 정책 개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출자 또는 판매자 지원은 더 이상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절한 정책 분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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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Setsuya Fukuda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과 EU 25개국의 NTA 데이터로 산출한 양육비를 비교

하고 출산과의 국가 간 상관관계를 면밀히 조사했다. 동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한 결과 

정부의 양육비 지원 수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사적 지출 비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비는 

유럽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정부 부담률이 매우 높았다.

출산과 자녀 양육비에 대한 국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에서 제안했듯

이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지출과 국가 출산율 간 뚜렷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이러한 

관계는 유럽 데이터에서도 나타났지만 동아시아 3개국을 추가한 후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자녀의 사적 교육비와 출산 간 시계열 관계는 동아시아 국가 간에도 다른 양

상을 보였다. 한국은 자녀 교육에 대한 1인당 사적 지출 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2000-2012년 자녀 교육비에 대한 1인당 사적 지출과 출산율 간 뚜렷한 시계열 상충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교육비가 최근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간주된다.

반면 대만과 일본의 경우 두 변수 간 명확한 시계열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

만의 최근 출산율 감소는 직접 양육비보다 결혼 연기 또는 비혼과 같은 요소가 더욱 많

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이 한국과 대만의 거

의 절반 수준인 일본은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꾸준히 회복되었으며 최근 교육비의 사

적 지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최근 출산율 증가와는 무관하다.

이번 단순 상관관계 분석은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비 

사적 지출이 출산율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에 대

한 사적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자녀 교육비에 대

한 사적 지출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교육열”을 완화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다양

한 진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강력한 견습 문화를 통

해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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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출산에 대한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2-11〕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

〔그림 2-12〕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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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제7절 대만 가정의 노동 분담 및 출산의향

Yen-hsin Alice Cheng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Chen-Hao Hsu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지난 20 세기 동안 대다수 선진국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의 가장 낮은 수준으

로 하락했다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많은 서방 국가들이 템포 효과의 감소

로 출산율의 역전 현상을 경험했지만, 이외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출산율이 상당히 낮다. 

대표적인 저출산국가로는 동아시아 선진국과 남유럽 국가들을 꼽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

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양성평등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다시말해, 여성이 고등 교

육을 받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집 안에서는 가사일, 

자녀 양육이나 부모 봉양 등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간 불평등한 가사노동의 분담 현상은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을 여전히 고수하

고 있는 국가들의 저출산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Anderson and Kohler 2015; 

Esping-Andersen 2009; McDonald 2000). 인구 통계 학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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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혁명”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가사 노동의 평등 주의적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북유럽 국가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율은 인구 통계 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

다. 인구 통계 학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지체된 성평등 혁명”이라고 묘사하면서, 북유

럽 국가들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에서 볼 수 있듯이, 배

우자 간에 가사노동을 좀더 평등하게 나눌 경우, 인구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한 연구는 가족 내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 및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주로 서구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져왔다

(Kan and Hertog 2017).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출산율이 배우자 관계의 특성 및 가

사 분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동아시아는 세

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대만 남성의 가사 노동(육

아 및 가사 노동 포함)과 부부 관계의 특성 (예를 들어, 연령 및 교육 정도 비교, 가구 

총소득에서 아내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및 노동 시간)이 여성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연

구는 젠더역할과 관련해 좀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저출산율의 역전이 이루

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만의 경우, 동거인이 있는 여성의 경우(미혼여성 및 기혼여성) 1987년 기준 가사

노동에 투입한 총시간은 동거 남성에 비해 약 13배 이상 더 많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5.5배로 하락했다(Hsiao 2005). 본 연구에서는 2016 년 실시된 “여성 결혼, 출산 및 

고용 (Women’s Marriage, Fertility, and Employment, WMFE) 조사”를 바탕으로 

두 가지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남편의 적극적 가사노동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들

2)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기출산자녀가 있는 여성의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

2016년 조사의 전체 표본 크기는 27,634 명이며, 이중 14,788 명이 기혼 여성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대만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가사노동이나 육아에서 남편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혼여성의 소득과 가사노동 분담 비중이 남편의 소득과 가사노동 분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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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비슷해지면서,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상대적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는 임계

값 70%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폭이지만 다시 증가한다(그림 2-9 참조). 그러한 상관관

계 연계가 “젠더일탈 중립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수준별로 그러

한 패턴을 면밀히 살펴보면 또 다른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대신, 가족 내에서 여성의 소득 비중을 살펴

보면, 여성의 소득비중이 증가하면서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한

편,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 증가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미미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교환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경제교

환이론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향상은 대체적으로 

가사노동의 보다 균등한 분담으로 이어진다(Brines 1994; Greenstein 2000; Gupta 

2006; Schneider 2011).

출산의사와 관련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의 분담이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가사일이 아닌 육아에서 남편의 참여율이 높은 경우에만 국한한

다. 이는 집중 케어가 필요한 신생아를 둔 부부의 경우, 육아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누

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좀 더 전통적인 성역할이 존

재하는 유럽에서 수행된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Cooke 2004, Cooke 

2009). 또한, 남편의 육아 지원은 일과 가정에서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육아가 혼

자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출산할 의향이 높아지고, 나아가 다

자녀가구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 결과는 남편의 높은 육아 참여가 직업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Pinnelli and Fiori 2008).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육아보조는 아내의 출산의사 제

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출산아수가 1명인 부부에게만 국한

해서 나타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핀란드

와 이탈리아(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Pinnelli and Fiori 2008)와 

같은 대다수 저출산국가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대만의 경우, 남편의 육아 

참여가 아내의 출산의사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특히 남편과 공동육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교육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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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는 가사노동 분담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더 높다. 이는 교육 정도가 낮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좀 더 친숙하게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고,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 권

한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부부

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과 재정지원이 결합된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자면, 최근 연구들의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 예상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인구 통계적 미래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하나

인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추가출산의사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보다 더 강하

며,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가사일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추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

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내무부 1975-2016),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

성들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Cheng 2014)을 감안할 때, 향후 결혼과 출산

율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

이 변화하면서 사회와 남성들의 태도도 그에 따라 변화할 때,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상

승할 수 있을 것이다(Esping-Andersen 2016).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선진국에서

도 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4〕 아내의 수입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사노동에 투입한 총시간과 남편의 가사

노동 비중 간의 연관성(2016년 기준,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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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스웨덴의 가족 정책: 장기적인 약속

Nathalie Le Bouteille (프랑스 Picardie Jules Verne 대학교)

Anders Ögren (스웨덴 Uppsala 대학교)

  1. 서론

효율적인 정책의 도입은 도입할 정책, 집행 방식 및 시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족 정책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가

족의 구조와 규모를 바꾸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대

한 변화가 빈번히 일어나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효

율적일 수 없다. 특히, 경제동향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이 적어도 일시적이기는 하지

만 가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

년이라는 시간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역사적으로 육아는 어머니만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족정책의 과제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기회 감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 문제는 양성평등이나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에서 출산

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본 사례 연구는 스웨덴 가족 정책,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아 휴직에 관한 사례연

구다.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는 성공적으로 가족정책을 집행한 모범사례 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 유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17]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비율은 남

성과 비슷하게 높다. 이 수치는 국제 표준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아래의 [그림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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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 비율은 EU와 OECD의 국가의 수치보다 현저히 

낮다.

〔그림 3-1〕 남성의 취업률 대비 여성의 취업율(2000-2007)

자료: OECD (2019), 취업률(지표). doi: 10.1787/1de68a9b-en. 연구자의 계산

노동시장 접근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출산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바로 이것이 스웨덴이 국제적 수준과 비교했을 때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OECD 회원국, 특히 한국보다 훨씬 높은 출산율을 최근 들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된다([그림 2-18] 참조). 스웨덴과 달리, 한국 여성의 경

우 남성과 비교했을 때 사회진출 비율이 현저히 낮다. 2017년 현재 대체로 한국 여성 

중 단 57%만이 직장생활을 하는 반면, 남성은 전체 76%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스웨

덴의 경우, 여성의 75%, 남성의 78%가 각각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OECD (2019), 

취업율(지표). doi: 10.1787/1de68a9b-en). 따라서 한국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접근하기 훨씬 더 어렵게 되어 있다. 출산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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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출산율, 자녀/여성, 1980–2016

자료: OECD (2019), 출산율 (지표). doi: 10.1787/8272fb01-en

  2. 스웨덴의 육아휴직

처음 실시 당시인 1955년 3개월이었던 스웨덴의 출산휴가는 1962년 6 개월로 확

대됐다. 이후 1974년 양부모 모두 적용되는 육아휴직으로 변경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1975 년 7 개월, 1978 년 9 개월, 1978 년 12 개월, 1989 년 15 개월로 각각 늘어났

다. 아래 [그림 2-19]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아 휴직에 할당된 전체 일수는 눈에 띄게 빠

르게 증가했다. 1993년부터 2000 년까지의 육아 휴직 일수의 감소는 1992년 스웨덴

의 경제적 위기의 결과였다. 당시 경제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육아휴직 수요에 부정

적 영향을 미쳤다. 첫째, 경제적 불안정과 실업 증가는 같은 기간 출산율 감소로 이어

졌다 (아래 그림 2-20 참조). 둘째, 육아 휴직 수당감소로 이어졌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휴직 수당은 급여의 90 %에서 75 %로 감소했다가 1988년에 다시 80 %

로 인상되었다(Le Bouteillec 200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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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유급 육아휴직일, 1974-2017

자료: Försäkringskassan, 스웨덴 통계청(SCB-Statistics Sweden)

〔그림 3-4〕 실업률 및 출산율, 1983–2016

자료: OECD (2019), 출산율(지표). doi: 10.1787/8272fb01-en and OECD (2019), 실업율(지표). 
doi: 10.1787/997c8750-en

경제적 위기, 출산 및 육아휴직 간의 연관성이 의미하는 바는 가계가 경제적 동인에 

민감하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불안 및 실업과 같은 경제적 동인 중 일부는 단기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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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시행으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웨덴의 경우, 실업과 육아휴직 수당 감소 중 

무엇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러나 육아휴직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당의 경우 1998년 다시 증가함에 따라 출

산율도 증가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가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74년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양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육아휴직제도는 자녀

의 건강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

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과 소득의 감소 등 육아휴직을 선택한 부모의 희생이다. 이는 최근 많은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에서 지적돼 왔다(Duvander, A.-Z and Andersson, G. (2006), 

Duvander, A.-Z., Ferrarini, T. and Johansson, M. 2015), Ekberg, J., Eriksson, 

R. & Friebel, G. (2013), Moberg, Y. (2018), SOU 2017 : 101, SCB - Statistics 

Sweden 2018).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들의 수를 제고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는 지난 수년 간 정

보, 캠페인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이중 가장 주요한 것 중 하나는 1995년

에 도입된 잘 알려진 ‘아버지의 달 (pappamånad)’ 제도다. 육아휴직일 중 30일은 여

성(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수로 지정했다. 양도 불가한 휴직일 수는 2002년 60

일, 2016년 90일로 각각 늘어났다. (Le Bouteillec 2000, 2002, SCB - 통계 스웨덴 

2018). 아래의 [그림 2-21]에서 알 수 있듯이 양부모(아내/남편)의 육아 휴직일수 분

배는 장기간 노력의 결과였다. 1974 년 남성이 사용한 육아 휴직일수는 전체일수의

0.5 %에서 2017 년 28 %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주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정책들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책효과와는 반대로 위기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행한 결과, 이러한 위기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의 성공

비결은 정책의 일관성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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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성별에 따른 유급육아휴직일수, 1974-2017

자료: Försäkringskassan, 스웨덴 통계청(SCB-Statistics Sweden)

참고문헌

Duvander, A.-Z and Andersson, G. (2006)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in Sweden: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ather’s uptake of parental leave on continued 

childbearing” Marriage and Family Review 39, 121–142

Duvander, A.-Z., Ferrarini, T. and Johansson, M. (2015) Familjepolitik för alla? En 

ESO-rapport om föräldrapenning och jämställdhet [Family policy for all? An 

ESO- report on parental allowance and equality] 2015:5, Stockholm, Elanders 

Sverige AB

Ekberg, J., Eriksson, R. & Friebel, G. (2013) “Parental leave - a policy evaluation of 

the Swedish “daddy-month” re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7, 131-143.

Försäkringskassan (2012) “Föräldrapenning. Analys av användandet 1974 – 2011” 

[Parental allowance. Analysis of the use, 1974 – 2011] Social Insurance report 

2012:9

Försäkringskassan. Enheten för statistik och analys on-line: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barn-familj/foraldrapenning

Le Bouteillec, N. (2000) Famille, Economie et Developpement de l’Etat-providence 



제3장 정책 브리프: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53

en Norvège et en Suède aux XIXe et XXe siècles. Doctoral thesis. 

Sciences-Po, Paris

Le Bouteillec, N. (2002) “Politique Familiale et fécondité : grille d’analyse à partir 

du cas de la Suède” in Aglietta, M, Blanchet, D. & Héran, F. (eds.) Démographie 

et économie. Conseil d’Analyse Economiqu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Moberg, Y. (2018) “Speedy Responses: Effects of Higher Benefits on Take-up and 

Division of Parental Leave” Uppsal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2018:14

OECD – Data online (see respective reference)

SCB – Statistics Sweden 2018 “På tal om kvinnor och män. Lathund om jämställdhet”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SCB – Statistics Sweden. Data online (see respective reference)

SOU 2017:101 Jämställt fröäldraskap och goda uppväxtvillkor för barn – en ny 

modell för föräldraförsäkringen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Equal 

parenthood and healthy child conditions – a new model for the parental 

insurance] Stockholm, Elanders Sverige AB

제2절 가족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Anne H. Gauthier (네덜란드 학제간 인구연구소)

  1. 서론

본 브리핑은 가족 정책 시행에서 배운 몇 가지 교훈과 이들이 출산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요약했다. 가족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

음의 세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간 내부 응집성을 높

여야 한다. 정책 수단의 목표가 서로 상충되어 가족들에게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지

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둘째, 이들 가족 정책은 시민들의 선호도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즉, 사회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거나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정책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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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주 바뀌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출산 결정을 최선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요소, 즉 응집성, 일관성 및 안정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2. 퍼즐

경제적 관점에서, 자녀를 가질지 갖지 않을지 결정은 직접 양육비(즉,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접 지불하는 비용)과 간접 양육비(즉, 출산 시 노동시장 이탈로 인해 포

기해야 하는 금액)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직접 및/또는 

간접 양육비를 줄이는 가족 정책을 통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 만큼이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Thevenon 

and Gauthier 2011의 검토 참조). 이는 정책이 출산에 미칠 영향을 중재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타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브리핑에서는 이중 세 가지 가능한 요소를 

살펴보았다.

  3. 정책의 내부 응집성

가족 정책의 “툴박스”에는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부터 보육과 휴가 제도의 보

조금 지원까지 매우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가정의 복지와 자

녀 양육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정책 

목표가 상충되거나 가정에 상반되는 영향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반면, 가정

의 두 번째 소득자, 즉 여성의 소득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는 조세 제도도 있다. 즉, 여

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반면 정확히 반대 방향을 지향하는 정책

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성 고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영유아 보육을 충분히 지원

하지 못해 출산과 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가족 정책의 이러한 응집성 부족으로 가족에게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족 형성

과 노동시장 진입 선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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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 정책과 기타 제도의 일관성

두 번째 요소는 노동시장, 교육제도 및 사회규범 등 가족이 참여하는 제도와 가족 정

책 간 상보성 또는 일관성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가정에 넉넉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거

나 관대한 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임산부 또는 

젊은 여성을 차별하는 경우 이러한 가족 정책은 출산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이 매우 일찍 끝나지만 방과후 보육 시설이 부족한 

경우 관대한 가족 정책 대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첫 번째 요소가 가족 

정책 방안 간 내부 응집성을 가리킨다면 이 두 번째 요소는 가족 정책과 기타 제도 간 

일관성을 가리킨다.

그 외에 대중의 선호도와 요구 및 광범위한 규범체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대한 

휴가 제도는 출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육아휴직할당

제를 도입하더라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지 않는 규범을 운영하거나 기업에

서 남성의 육아 휴직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외부 보육에 호의적이지 않거나 보육 수준이 낮은 

경우 출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5. 정책 안정성

세 번째 요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정책의 안정성이다. 복지국가는 전반적으로 안정

성 또는 경로의존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최고 일부 국가의 가족 정책 방안은 그렇

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 위기 또는 침체로 정부가 일부 가족 지원 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성격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 일부 정책이 폐지되고 다른 정책이 도입

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어 정책 방안이 취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출산 시 현금 지원(출산 보너스)을 몇 년간 제공했다가 폐지했다. 또

는 육아휴직제도(기간, 현금 급여 또는 자격 등)을 급하게 또는 계속해서 변경하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생기면서 정책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

안정성의 다른 차원은 사람들이 정책 방안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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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성육아휴직을 예로 들 수 있다. 스웨덴처럼 성평등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도 남성

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따라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

거나, 특히 남성육아휴직처럼 다소 “기질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정책 도입은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6. 결론

정부는 육아 휴직 또는 보육 서비스와 같은 단일 정책에 집중해 가족 정책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족의 복지와 가족과 일의 양립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는 정책 설계 시 더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브리핑은 이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소를 살펴봤다. (1) 정책 방안의 내부 응집성: 전반적으로 정책 목표의 방향

이 동일한가 또는 가족에 상충된 영향을 미치는가? (2) 가족 정책과 다른 제도와의 일

관성: 시행 중인 정책과 예상 근로 시간, 수업 시간 및 사회 규범 등 기타 제도 간 시너

지 효과가 있는가? 또한 선호도와 요구에 부합하는가? (3) 시간 경과에 따른 정책의 안

정성: 정책이 급하게 자주 변경되는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장기간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따라서 가족 지원 정책 설계 시 더욱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단일 정책 

방안이 아닌 전반적인 가족 환경과 이들 정책이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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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인구 정책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 속도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했다. 이들 국가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3명이다. 동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

세 전후), 이후에도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산아제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던 동아시아 

각국 정부도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추세다. 동아시아 

4개국이 추진 중인 가족정책은 일부 유럽 국가의 정책과 표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

아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국가의 가족정책은 경제개발 모델과 연동

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일부로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가족정책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고는 동

아시아의 인구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확대

를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현재 동아시아 국가가 직면한 저출산문제를 새

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구 변천을 경험한 국가였다. 다른 동아시아 국들과

는 달리, 일본의 출산율 감소는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자연적 현상이었다. 이는 결

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유방임적 가족정책으로 이어졌고,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

하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지속됐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지 20년만인 1994년 마침내 출산 장려 정책인 “엔젤 플랜(Angel Plan)”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경제개발 모델을 추진해왔

으며, 자녀양육의 부담을 직장 생활과 가족의 수입에 기여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만 전

적으로 떠안김으로써 국가가부담해야 하는 출산 및 양육관련 비용을 최소화했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그 자체가 아닌 경제발전을 위해 성평등 및 일과 가정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일본과 달리 싱가포르, 대만, 한국은 모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강력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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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도의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했다. 싱가포르는 천연자원 부족한 도시 국가로서 독립 

직후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

준 이하로 떨어지자 싱가포르 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1987년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출산 장

려정책은 인종적 균형, 우생학적 고려,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 강조,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의 집권 등으로 인해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달성

하는 데는 실패했다. 싱가포르의 인구정책은 하향식 의사결정 시스템과 국가주도의 정

책시행으로 인해 싱가포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

대만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인구학적 과도기를 경험했으며, 양국의 인구정책도 싱가

포르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대만과 한국 정부는 경

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구문제에 직접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역사가 있

으나, 저출산문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시기가 늦었다. 한국은 1980년대 군부독재의 통

치하에 있었으며,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정책 전환이 지연됐다. 대만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이 한국보

다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보다 정책전환을 하기에 좀더 용이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대만의 출산정책은 페미니스트들과 환경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2006년 인구정책지침(2006 Population 

Policy Guidelines)은 과거 사용된 양적지표(합계출산율)들 대신, 생태적 균형이나 성

평등 등과 같은 질적 목표를 강조했다. 인구정책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제일 먼저 시도

된 국가는 대만이었으며, 다소 늦었지만 뒤이어 한국도 그 뒤를 따랐다. 한국의 경우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출산장려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로 인해 양국의 인구정책의 실질적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013년 대만 정부는 “인구정책지침(Population Policy Guidelines)”

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량적 목표를 설정했다. 2008년판 인구정책백서는 현재 여당인 

민진당(DPP)이 작성했고, 2013년판 백서는 이전 여당인 국민당(KMT)이 작성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와 보수 정치진영의 폭넓은 공

감대가 없이는 인구정책의 변화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은 상

당히 제한적이며,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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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개발도상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경제개발 모델에 기반

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보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지우

는 반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실질적 변화를 도출

하는 데는 실패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인구정책이 지금

처럼 개발논리에만 근거할 경우,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인구정책들은 과거의 전략들을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질적

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제4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재검토

Stuart Gietel-Basten (홍콩과학기술대학교)

  1. 이차원적 접근법

초저출산은 인구 고령화, 정체 및 감소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이민자

가 대규모로 유입되지 않는 한, 출산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

결책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이차원적’ 즉 저출에서 인구 고령화, 인구 규모 정체와 

인구 감소의 연쇄 관계로 생각한다.4) 한국5)도 다른 저출산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기간합계출산율 변화로 측정된 효과는 미미했다6)7). 저출산, 고령화, 

4) Coulmas, Florian. 2007. Population Decline and Ageing in Japan—The Social Consequences. 
Abingdon: Routledge.

5) Chin, Meejung, Jaerim Lee, Soyoung Lee, Seohee Son, and Miai Sung. 2012.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1): 53–64. doi:10.1007/s10826-011-9480-1.

6) Song, Yoo-Jean, Kyung-Sup Chang, and Gabriel Sylvian. 2013. Why Are Developmental Citizens 
Reluctant to Procreate? Analytical Insights from Shirley Sun’s Population Policy and 

Reproduction in Singapore and Takeda Hiroko’s The Political Economy of Reproduction in 
Jap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14 (3). Routledge: 481–92. doi:10.1080/14649373.2013.801624.

7) McDonald, Peter.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 (3): 485–510. doi:10.1111/j.1728-4457.2006.00134.x.; e.g. Chen, Yu-Hua. 
2012. Frends i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Taiwan.”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10 (1): 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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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대한 이러한 이차원적 접근법에서는 성공 정책이 부족해 ‘실버 쓰나미

(silver tsunami)’, 심지어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8) 이차원적 접근법

의 또 다른 문제는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책임과 비난을 부당

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사실상 여성의 몸을 국가의 인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9) 청년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며 출산의 책임을 전가한다.10)

  2. ‘문제’의 정의 개선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실제로 우려한다면, 먼저 이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

여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65세 또는 66세 또는 심지어 18세 인구수가 아니라 보건, 

복지뿐 아니라 산업, 교육 부문 등의 다양한 제도와 이들 인구 수의 연관관계와 관련되

어 있다. 즉, 다차원적 방식으로 ‘인구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인구 감소/소멸의 경우

에도, 문제의 본질에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심지어 고전 경제학에서도 총인구는 

성장 모델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저출산은 문화와 전통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가? 지

역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3. ‘문제’ 해결

출생아수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출생아가 ‘노동자’가 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그 전까지 양육과 교육에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오히려 제도적 개혁(예: 연금 및 의료제도), 고정/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및 저활용 노동력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훨씬 빨리 회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단순히 출생아수를 늘리는 것보다 제도 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효

과적이다. 고통스러울 수 있는 개혁의 필요성을 수용하기 위한 첫 단계는 이들 제도가 

8) Asahi.com. 2014. Sense of Crisis in Decrease of the Population.” Accessed August 29, 2018. 
Asahi.com http://www.asahi.com/articles/DA3S11514442.html.

9) Lee, Meilin. 2009. Transition to below Replacement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 in Taiwan.”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7 (1): 71–86.

10) Pope Benedict XVI. 2006. Address of His Holiness Benedict XVI to the Members of the Roman 
Curia at the Traditional Exchange of Christmas Greetings.” The Vatican Official Website. 
Accessed August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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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인구학적 환경에서 설계되고 구축되었음을 인식

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적인 21세기 환경에 맞춰 “발전 국가”와 고용주의 태도를 업데

이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11)

  4. 저출산, 제도 오작동의 증상

그렇다고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아시

아태평양 일부 지역,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

하다. 실제로 출산율이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다차원적 접근법

과 제도적 맥락에서 초저출산은 근본적 ‘문제’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하는 제도적 (오작

동) 문제로 간주될 있다.12) 현재 아시아태평양 출산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이전세대

보다 인생을 누리고 일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은 위험하고 심지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다.13) 대학졸업자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마저 부족해 보인다. 

주택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 출산 후 직접/간접 양육비는 놀라울 정도이다. 국가제도

와 고등교육제도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면 부모는 민간부문에 의지해야 하고,14) 이

는 지대추구행위로 이어진다.15) 장시간 노동문화와 취약한 지위는 일과 가정을 양립

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가족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왔다.16)이들은 출산 다운스트

11) Choi, Young Jun. 2012. End of the Era of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Diverging Welfare 
Regimes in East Asia.”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40 (3): 275–94. doi:10.1163/156853112 

X650827.

12) Bumpass, Larry, Ronald R. Rindfuss, Minja Kim Choe, and Noriko O. Tsuya. 2009.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Asian Population Studies 5 (3): 215–35. doi:10.1080/ 

17441730903351479.

13) Beck-Gernsheim, Elizabeth. 2002. Reinventing the Family. In Search of New Lifestyles. 

Cambridge, UK: Polity Press.

14) E.g. Roesgaard, Marie H. 2006. Japanese Education and the Cram School Business: Function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of the Juku. Copenhagen: NiAS Press.

15) Anderson, Thomas, and Hans Peter Kohler. 2012.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PSC Working Paper Series. Philadelphia, PA.

16) Chang, Kyung-Sup. 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Abingdon: Routledge; Esping-Andersen, G?ta.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2009. Cambridge, UK: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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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7) 예를 들어 낮은 혼외출산 수용은 아시아태평양 지

역이 유럽보다 출산율이 낮은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출산 제약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천편일륜적’ 접근법에서 벗

어나 여러 그룹 간 출산에 대한 제도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해 야 

한다. 양적 측면에서 교육 수준과 직업별 출산율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지역별 차이

를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질적 접근법을 통해 이들 제도적 상호작용

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18) 

  5. 자녀에 대한 선호도 및 미충족 욕구

초저출산이 업스트림 제도의 오류로 나타난 증상이라는 증거는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산율 간 격차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상자녀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

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 지역은 남녀 모두 실제 자녀수가 이상자녀수보다 적은 경향이 

있다.19)또한 무자녀율과 비혼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이른 나이

에 이들 자격에 대한 선호도를 밝힌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20) 다시 말해, 실제로 

남녀의 이상자녀수는 국가 및 기타 제도에서 제시한 결과에 부합한다.

17)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 (1). Springer Netherlands: 1–16. doi:10.1007/bf03029445.

18) E.g. Freeman, Emily, Xiaohong Ma, Ping Yan, Wenshan Yang, Lih-Rong Wang, and Stuart Gietel- 

Basten. 2018 “‘I Couldn’t Hold the Whole Thing’: The Role of Gender, Individualisation and 
Risk in Shaping Fertility P참고문헌 in Taiwan?. Asian Population Studies 14(1): 61–76.

19) Basten, Stuart and Georgia Verropoulou. 2015. A Re- Interpretation of the ‘Two-child Norm’ 
in Post-Transitional Demographic Systems: Fertility Intentions in Taiwan.” PLoSOne 10(8): 
e0135105. doi:10.1371/journal.pone.0135105; Casterline, John, and Stuart Gietel-Basten. 

2018. 밇xploring Family Demography in Asia Through the Lens of Fertility P참고문헌?. In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edited by Stuart 
Gietel-Basten, John Casterline and Minja Kim Choe, 1-15. Cheltenham, UK: Edward Elgar; 

Choe, Minja Kim, and Kyung-Ae Park. 2018. How is the Decline of Fertility Related to 
Fertility Preference in South Korea??. In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edited by Stuart Gietel-Basten, John Casterline and MInja Kim Choe, 

305-322.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 See chapters in Gietel-Basten, Stuart, John Casterline and Minja Kim Choe (eds.). 2018.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Cheltenham, 

UK: Edward Elgar and for Europe, Sobotka, Tomáš, and Eva Beaujouan. 2014a. Two Is 
Best? The Persistence of a Two-Child Family Ideal in Europe.” Population & Development 
Review 40 (3): 3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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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리에 기반한 저출산 접근법

국가 “목표”보다 일반인들의 “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94년 카이

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 재생산권 의제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회의 선언문의 목적 7.14는 재생산 건강을 “만족스럽고 안전

한 성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했다.21) 이 선언문은 주로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출산을 제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저

출산 국가 국민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선호도를 중심으로 권리 기반 접근

법을 도입해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을 완전히 재고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몸을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낙인을 찍는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재생산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 제

도를 개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시아태평양 저출산 지역은 대부분 국가와 개

인의 재생산 목표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이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 정책 결과

실제와 이상 자녀수 간 격차를 야기하는 원인을 더욱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차원적 접근법을 적용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가, 민간부문, 가족 및 개인의 출

산 환경 재구성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부문에서도 

노동보호법 강화와 시행부터 가족 친화적 노동 문화 개발과 보육의 질 향상까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개별 ‘가족’ 정책을 확인했다.그러나 다차원적 접근법은 

출산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교육비와 수업료를 심각한 출

산 제약요인으로 간주한 경우, 대학입시 제도 개혁, 사교육 규제 개선 및 국가 교육 투

자 강화 등을 ‘출산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등) 보양 의무를 출산 제약 또는 ‘결혼 패키지’ 회피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적절한 

장기 요양 및 고령층의 소득 보호가 출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아마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21세기 인구학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개혁일 수 있다.

21) UNFPA. 2004.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September 1994. New York, NY: UNF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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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문화적으로 특수한 저출산으로의 경로22)

Sarah Brauner-Otto (캐나다 맥길 대학교)

  1. 소개

경제선진국의 기간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감소했지만 감소 시점, 속도, 수준 및 구

성요소는 큰 차이를 보였다. 23)24)25)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요인으로 저출산 현상을 설명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가별 제도 필터, 역사적 경로 의존성, 다양한 가치체계 및 다양

한 초기 출산패턴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혁신이 추후 출산 수준 및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범

위한 제도 환경의 조절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 국가별 저출산 차이 

저출산국의 출산력 패턴은 매우 다양하다. 그림 1은 국가 그룹별 1980-2017년 기

간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s)(패널 A)과 1960-1976년생 여성의 완료 

코호트 출산율을 보여준다. 출산율 추세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동기간 

노르웨이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의 출산율은 크게 감소

한 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오늘날 저출산국의 기간출산율은 여성 1명당 최대 1

22) 본 브리핑은 2014‐2016년 동서센터(East‐West Center)와 KIHASA가 후원한 회의와 2권 분량의 보고

서에 기반한다(Rindfuss and Choe 2015, 2016). 모든 저자가 이들 회의 및 요약 문서의 초안 작성에 
기여했다. 본 브리핑은 첫 번째 저자, 4번째 저자부터 알파벳순으로 나열된 저자가 편집했다.

23) Perelli‐Harris, B., W. Sigle‐Rushton, M. Kreyenfeld, T. Lappegard, R. Keizer, and C. Berghammer. 

2010. “The Educational Gradient of Childbearing within Cohabitation i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4):775‐801.

24) Rindfuss, R.R., M.K. Choe, and S.R. Brauner‐Otto. 2016. “The Emergence of Two Distinct 
Fertility Regimes i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3):287‐304.

25) Rindfuss, R.R., M.K. Choe, and S.R. Brauner‐Otto. 2016. “The Emergence of Two Distinct 
Fertility Regimes i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3):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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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까지 차이가 난다. 코호트 출산율은 기간 TFR보다 변동이 적고 감소세가 완만하고 

전반적인 출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기간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초산

연령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두 수치를 종합하면 출산 연기로 인한 속도 효과가 

여전히 중요하고 최근 TFR 감소세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3. 제도적 틀

부모는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

으로 실제 및 인지된 필요와 다른 한편으로 육아, 노동, 경제적 안전 및 비가족/비노동 

활동과 관련된 욕구 및 선호도를 절충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노동 시장에 참

여하든 자녀가 유아기일 때 가정에 머물든 부모가 선호하는 경로를 추구하지 못하면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 선호하는 경로의 실현 가능성은 커플 역학, 결혼 및 동반자

관계 시장,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 교육제도, 보육, 노동시장, 경제 순환, 주택 시장, 

가족, 이민, 의료서비스(피임 및 생식기술), 사회규범 및 젠더 방식의 제도적 측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6)27)

  4. 경로 의존성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요인은 각국의 제도적 경로 의존성, 고유한 국가 가치, 

정치 역사 및 과거 정책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국가, 시장, 및 가족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유산과 시작점을 반영한다.28)29) 국가별 요인은 (a) 제도 및 정

26) For more details on this framework see Rindfuss, R.R. and S.R. Brauner‐Otto. 2008. “Institution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mplications for fertility tempo in low‐fertility setting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57‐87; Rindfuss, R.R. and M.K. Choe.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Rindfuss, R.R. and M.K. Choe.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7) Balbo, Nicoletta, Francesco C. Billari, Melinda Mills. 2013. “Fertility in Advanced Societies: 

A Review of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9(1): 1‐38.

28)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29) Mayer, K.U. (2004) ‘Whose lives? How history, societies, and institutions define and shape 
life cours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3): 1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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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및 (b) 출산 수준의 윤곽을 그린다.

이 경로 의존성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정책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1) 

국가의 기존 가치체계와 문화규범을 반영한 정책 혁신은 의심의 여지가 적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2) 국가의 실현 가능한 대응은 정책의 동기와 정책 설계 및 자금 조달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되고 이들 모두는 각국의 경로 또는 제도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홍콩은 저출산을 문제로 여기지만 낮은 세율, 정부 개입 최소화 방침으로 인

해 세금을 크게 인상해야 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못한다. 30)반면 노르웨이는 높은 세율

이 요구되는 높은 공적 제공으로 재분배를 더욱 확대했다.31)

출산과 같은 제도, 정책 및 행동은 함께 진화하지만 진화 속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제도, 문화, 역사 환경에서 출산 변화는 제도, 정책 및 개인의 포부, 선호도 및 

행동을 포함한 피드백 루프의 일부로 나타난다. 이들 관계의 순환적 특성은 공식 제도

와 개인의 포부 또는 행동 간 불일치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출산율이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한 자녀 정책을 30년 이상 시

행한 결과 새로운 한 자녀 가족 규범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향후 

출산율은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기존 제도를 조정하는 역

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경로 의존성은 특정 국가에서 성공한 정책을 다른 지역에서 시행할 경우 반

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즉, 정책 접목 실패 사유).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간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멈추지 못했다.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3년 20% 미만에서 

2016년 53%로 급증했지만 시설 기준을 보장하는 관리감독과 훈련된 교직원을 확충하

지 못해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열악한 시설과 시민들의 우

려는 역설적으로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 요약하면, 새로운 정책이 광범위한 제도적 환

경 그리고 일반적으로 훨씬 천천히 변화하는 문화적 신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책 접

30) Basten, Stuart. 2015. “Understanding Ultra‐Low Fertility in Hong Kong.” Pgs 63‐86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1) Kravdal, Oystein. 2016. “Not so Low Fertility in Norway—A Result of Affluence, Liberal 

Values, Gender‐Equality Ideals, and the Welfare State” pgs 13‐48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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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사회 전반의 유사점은 경로 의존성이 동일한 하위그룹을 만들고 이들 그룹 

내에서 정책을 접목할 경우 더욱 성공적일 수 있다. 이들 하위그룹은 복지 구조, 경제 

정책 및/또는 문화 전통과 같은 요소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높

은 성편견과 강력한 유교문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남편, 시댁,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강요하는 “결혼 패키지”가 널리 퍼져있다. 32)또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제도로 인한 막대한 자금과 시간 투자 및 부모

와 자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33) 동아시아에서 이들 두 요인은 출산율 저

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경로 의존성은 경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출산 환경에서 출산, 특히 

기간 출산율은 변동이 심할 수 있고 실제로 변동이 심하다. 최근 특히 젊고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초산 연기로 인해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 출산율이 다소 

낮은 국가의 기간 TFR이 더욱 낮아졌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안정적 경제 상황

과 가족친화적 정책, 난민들의 고출산으로 인해 기간 TFR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5. 다양한 제도 패키지, 유사한 출산 수준

지역마다 자체 제도-출산 경로가 있지만 다른 시기에 다른 제도 패키지에서 유사한 

출산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양성평등(예: 유급 및 유연한 육아

휴직, 양질의 보육), 일하는 엄마 지원과 남성의 가사와 육아 기여, 직장 인근의 저렴한 

주택, 안정적 경제 상황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사회경

제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기간 및 코호트 출산율을 기록했다.34)

동기간 영국은 유사한 출산율을 보였으나 주로 아동 빈곤 퇴치와 저소득층 학부모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매우 성별화된 제도 패키지를 운영했다. 육아 휴직은 일반적으로 

32) Bumpass, L.L., R.R. Rindfuss, M.K. Choe, and N.O. Tsuya. 2009.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The case of Japan.” Asian Population Studies 5(3):215‐235.

33) Jones, Gavin and Wajihah Hamid. 2015. “Singapore’s Pro‐natalist Policies: To What Extent Have 

They Worked?” pgs 33‐62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4) Kravd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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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3세 이상 아동은 물론 취약 가정의 경우 2세 아

동에게 일정 시간 무료로 보육 서비스를 널리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은 널리 확산

되었지만 소득 궤도가 낮아 고소득 능력을 갖춘 여성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들 

제도(유연하지만 규제가 없는 노동 시장과 결합된 계층화된 성별 가정 정책체제)는 취

약계층의 출산 연령 감소와 출산율 증가를 장려하지만 인적 자본이 더욱 많은 이들의 

출산 연기 또는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출산율은 비교적 높았다.35)

제도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 또한 초저출산국의 출산 수준이 유사해지는데 기여했다. 

한국과 이탈리아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국가는 기간 및 코호트 출산율이 매우 낮고 초

저출산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초산 연령이 가장 높다. 또한 

몇 가지 출산 제약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국은 주로 여성이 육아를 책임

지는 강력한 성역할과 “가족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36) 주택 가격이 매우 높아 청년들

이 빈번하게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독립과 출산 시기가 늦다.37)38) 

가족 정책과 노동 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고 고용 불안이 급격

히 높아졌다.

그러나 양국은 중요한 차이점도 몇 가지 있다. 한국은 1970년대 빈곤한 저개발국가

에서 2012년 1인당 GDP 23위로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39) 반면 이탈리아는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고 고용이 불안하다. 한국은 노동 시간

이 길고 경직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이탈리아 남성의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인데 

반해 한국은 거의 47시간에 달했다.40)41) 

35) Sigle, Wendy. 2016. “Fertility and Population Change in the United Kingdom.” Pgs 77‐98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6) Tanturri, Maria Letizia. 2016. “Aging Italy: Low Fertility and Societal Rigidities.” Pgs 221‐258 in 
Rindfuss, R.R.and M.K. Choe.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7) Tanturri 2016.

38) Lee, Samsik and Hoyjin Choi. 2015. “Lowest‐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outh Korea.” 
pgs 107‐124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9) Statistics Korea. 2014. kostat.go.kr/portal/eng/index.action.

40) Statistics Korea. 2014.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Downloaded 7 January 2019. http:// 

kostat.go.kr/portal/eng/pressReleases/1/index.board?bmode=read&aSeq=371114

41) Eurostat 2017. Labor Force Survey LFS series ‐ detailed annual survey results. http://appsso. 
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 Downloaded 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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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과 출산과 관련하여 문화적 및 규범적 차이가 매우 크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 여성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결혼 패키지와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해 자녀의 교육과 미래 경제적 성공 보장을 포함한 집안 일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

입해야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한국은 혼외출산이 매우 드물다(출산의 2%). 이탈

리아와 기타 남유럽 국가에서는 지난 30년간 혼외출산이 크게 증가해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2017년 전체 출산 중 혼외출산 비중, 이탈리아: 30 %, 스페인: 46 %).

  6. 결론

점점 많은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준과 추세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출산 수준에 이르게 된 

각국의 고유한 출산 경로를 이해해야 한다. 출산율을 한 번에 높일 수 있는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출산 경로와 문화, 제도

적 구조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도를 효과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맥락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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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주요 국가의 대륙별 기간 합계 출산율 추이 

주: 중국의 1980‐2010년 기간출산율 데이터는 Cuiling Zhang가 120개국 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해 추정했다. 
1976년생 여성의 완료 출산율의 경우 39-41세까지는 관찰된 출산율에, 42세 이상은 추정된 출산율에 기반한다.

자료: Eurostat 데이터베이스, Human Fertility Database, European Demographic Data Sheet 2018, OECD, 
국가통계청 및 인구조사 데이터. 기타 자료: 연구보고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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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한국의 일과 가족: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Minja Kim Choe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

한국은 20세기 후반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출산 감소를 경험하고 2000년대부터 초

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다. 한국 정부는 초저출산이 노동력 감소,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재정적 및 사회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2003년부터 출산

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과 프로그램은 출산

율 변화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전통문화규범 변화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에서 나타

난 일과 가정 행동 변화를 살펴본다. 이번 검토가 한국 여성의 일과 가족 생활 및 지금

까지 인구 정책과 프로그램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향후 인구 정책과 프로그램 방향에 몇 가지 아

이디어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1.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교육확대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0-15년마다 1인당 GDP가 4배씩 

증가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1인당 실질 GDP(현재 미국달러)는 1970년 300달러 

미만에서 2015년 25,000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2017년 세계은행). 이러한 고도성

장은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75년 6%에서 

1980년 22%로 그리고 2005년에는 81%까지 증가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고등학

교를 졸업한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과 같아졌다(한국 통계청 2017a).

  2. 한국의 전통가족제도

21세기초 한국의 가족과 친족제도는 조선시대(1392–1910) 확립된 유교사상, 일제

식민지 통치(1910-1945), 1948년 이후 한국의 법체계, 1960년 이후 경제사회적 급

변기 등( Choe and Park 2018) 네 가지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 유교사상은 친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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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세대, 연령 및 사회계급에 기반한 규칙과 관계를 강조한다. 유교사상에 따른 적절

한 관계는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초이다. 

한국의 전통가족제도는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한

다. 부계계승으로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특히 아들 출산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세대간 관계는 가족 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어른 세대는 자녀 세대를 교육

시키고 경제적으로 부양한다. 그리고 부모와 기타 가문의 어른 봉양과 조상 제사를 자

녀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했다. 한국 전통가족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성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 남성이 가장이 되어 

경제와 사회적 책임과 권위를 갖고 여성은 자녀, 노인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살림을 한다. 가족제도와 유교사상의 이러한 원칙은 유교규범을 따르는 전통과 유학자

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유교문화 유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종속이다. 동

아시아 사회는 사회적으로 내재된 맥락 안에 개인을 놓고 개인보다 공동체의 욕망과 

관심을 중요시하는 “공동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거의 여유가 없다.

일본은 일제강점기(1910–1945)에 일본 메이지민법을 본 딴 현대적 법체계를 한국

에 도입했다. 현대 한국 민법은 가장과 같은 기본적인 유교규범을 제도화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또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현재 교육제도는 19세기말 기독교 선교

사에 의해 도입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확장됐다. 현대 교육제도는 성평등과 개인의 권

리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기여했다.

한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제에서 해방되었고 1948년 남쪽에 대

한민국이,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됐다 한국 헌법은 남성과 여성

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법은 가장, 입양, 상속 및 친족의 범위 등과 관

련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반영해 여성보다 남성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꾸준한 개정을 통해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

뤄진 2005년 민법개정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됐다.



제3장 정책 브리프: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73

  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경제발전과 교육확대로 기혼 여성을 포함한 한국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규범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계속 제약했다. 2017년 15-64세 한국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율은 OECD 평균 63.6%, 일본 68.1%와 비교해 58.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한국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이후 복귀

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이 M자형을 그린다(그림 1). 이는 한국뿐 아

니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은 다른 경제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 여성의 M자형 노동시장 참여는 (1) 교육 확대와 경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성역

할이 형성되는 동시에 (2)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계

속된 결과이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여성의 교육 확대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기회가 

증대됐지만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간주되는 기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서구 국가는 물

론 일본과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보다도 훨씬 단기간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도 빠르게 변했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제도는 느리게 바뀌었다(Chang 2013).

〔그림 3-7〕 한국 여성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 1980-2015년

자료: 통계청. KOSIS.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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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혼 행동 변화

 전통적 성역할이 허물어지는 변화는 결혼과 출산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 

1955년부터 남녀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가임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 비중도 높아졌

다(그림 2-11). 젊은 한국 여성의 비혼 또는 만혼 현상은 결혼으로 인한 극단적인 여성

의 역할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 발전과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족제도

와 문화 규범이 강하게 자리잡은 한국 사회의 특징은 결혼 전후 달라지는 성역활로 정

의될 수 있다. 한국 여성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

하고 가사노동에서 자유롭다. 또한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구할 수 있고 취업 

여성의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기혼 여성은 전

통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이들은 결혼 후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자녀를 출산하고 살림을 맡고 가족을 돌봐야 한

다. 또한 취업 여성의 경우 가정을 위해 소득을 사용해야 한다.

  5. 출산 행동 변화

1960년대 이후 한국 여성의 출산 행동은 출산율 급감, 세계 최저수준의 혼외출산율, 

초산연령 증가, 기혼부부의 거의 보편적 출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간합계출산율

(TFR: Period Total Fertility Rate)은 1960년 5.98명에서 1983년 2.3명으로 감소하

고 2001년 1.3명으로 역대 최하 수준을 기록한 후에도 2005년 1.08명으로 계속 감소했

다. 이후 기간 TFR은 1.2명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한국 통계청 2017b). 최근 몇 년간 

늦은 결혼이 늦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졌다(그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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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연령대별 영구적 비혼율, 한국, 1955-2015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복수의 연도.

〔그림 3-9〕 한국의 기간 TFR 추세, 코호트 TFR, 및 

평균 이상자녀수, 1960-2015년

       

〔그림 3-10〕 연령별 출산율, 1960 – 2015년, 

한국 주요 연도

자료: 한국 통계청 2017. 2016년 출산통계



76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출산 시점이 변화할 때 기간 TFR은 이상적인 완결 자녀수의 척도가 아니다. TFR은 

완결 자녀수를 측정하는데 취약하다. 상당히 최근까지 코호트 출산율은 약 1.8명으로 

기혼 여성의 이상자녀수보다 크게 낮지 않았다(그림 3).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코호트 

출산율 수준이 감소할지 그리고 감소한다면 얼마나 감소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Yoo 

and Sobotka (2018)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속도 조정된 합계출산율은 약 1.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출산 행동에는 전통가족제도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력한 

가부장제 전통으로 인해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고 2005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계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혼외 출산한 자녀의 

부는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수 없거나, 경우에 따라 부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가족 호적에 출생을 신고해야 했다. 아버지 없이 자랄 경우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부계) 혈통 유지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대부분 한국 여성은 결혼 후 바로 자녀

를 낳았다.

  6. 성역할 선호도 및 행동

최근 한국에서 여성들의 자녀수와 고용 선호도를 조사하는 전국 설문조사가 실시됐

다. 15-49세 기혼 여성의 54%가 시간제 고용을, 36%가 전일제 고용을, 10%가 무직 

상태를 선호했고 자녀수는 62%가 2명 이상을, 32%가 1명을, 6%가 무자녀를 선호했

다. 20-44세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Lee et 

al., 2015). 현재 한국 여성의 일과 가정 행동 패턴은 여성의 선호도에 부합하지 않는

다. 실제로 고용 형태의 경우 대부분 전일제로 근무하거나 무직 상태였고, 자녀의 경우 

대부분 첫째 출산 이후 출산을 중지했다.

  7. 21세기 인구 정책

한국 정부는 출산 추세가 노동력 감소,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재

정적 및 사회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2003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

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Low Fert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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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Aging. 2005, 2010, 2015). 출산 행동을 바꾸기 위해 설계된 가족 정책은 

기본적으로 출산 프로그램과 가정친화적 기업 프로그램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의 책임을 조정해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고용율을 여성이 선호하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

러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정

책과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협소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로그램은 기간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결혼 연기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 여성의 

일과 가정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8. 가족 친화적 인구정책 및 프로그램의 주요 고려 사항 

본 절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여성의 결혼, 출산 및 고용 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과 프로그램

은 여러 생애과정 단계의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은 결혼, 경력 축적, 

출산 및 육아 및 자녀 교육 등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단계에 맞

춰 조정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급속한 경제 성장은 사람, 가정 및 공동체에 다

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일과 가정 행동의 선호도가 매우 다양한 사회를 낳았다. 따

라서 정책입안자가 시민들의 다양한 선호도와 요구를 이해하고 유연한 정책과 프로그

램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과 가정 정책 특히 가정친화적 기업 프로그램은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 기업마다 사업 규모, 유형, 경영 방식과 목표 및 재정 자원이 

다르고 프로그램 사용자(대부분 직원)의 사회경제적 및 가족 배경과 선호도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직장 및 가정 정책에는 유연한 프로그램과 시행 절차가 필요하다. 넷

째, 정책과 프로그램은 양성평등과 차별금지에 전념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이들의 주요한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 정책 입안자, 시행 

기관 및 사용자는 적시에 포괄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선호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일과 가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궁극

적 목적 즉,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가와 야외 활동 시설을 갖춘 안전

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일곱째, 행복한 가정은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 

가족이 매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 통근시간, 수업시간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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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습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화 전통과 규범은 물론 오늘날 사회경제

적 환경에 부합하는 일과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이들 정책은 한

국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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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출산 장애와 정책 효과의 측정 방식에 대하여

Anne H. Gauthier (네덜란드 학제간 인구연구소)

  1. 소개

출산 또는 무자녀 결정은 개인의 선호도, 양육비 및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소의 영

향을 받는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 요소 각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론상 경제자원 이전 

등을 통해 양육비를 낮추거나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자원 이전과 

또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한편으로 확인

된 출산 장애물을 신중히 측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책이 이들 장애물을 극복한 (또는 

극복하지 못한) 방법과 이들 정책이 대중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정도를 이해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출산 장애물과 정책의 가능한 영향 측정에 사용된 네 가지 분석 전략을 

알아본다. 이들 전략은 모두 대중의 선호도와 인식된 출산 장애물을 측정하는 방법과 

정책 변화를 기록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해야 한다. 본 브리핑의 결론에

서는 향후 데이터 수집에 대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안한다.

  2. 출산 장애물

출산 결정과 정책 영향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첫 번째 분석 전략은 대상자를 

선정해 출산 장애물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설문조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

를 들어 가까운 미래에 출산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없다고 응답하면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물을 수 있다. 자세한 질문 사례는 아래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

략을 통해 수집한 정보은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출산 

장애물을 해소하는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80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표 3-1> 설문조사 질문 예

설문조사 질문

2003년 인구정책수용 설문조사
자녀를 (더 이상) 원치 않는 이유(예: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일 때문에 자녀를 가질 여유가 없다)

일본국가출산 설문조사
이상자녀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예: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직장 또는 사업의 방해)

Flash Eurobarometer 247 (2008년 9월)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어려움(예: 높은 양육비,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료: 이들 설문조사에 관한 Gauthier (2016)의 결과 참조.

그러나 이들 데이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데이터와 출산 결정을 

연결시키기 어렵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출산의 장애물이라고 응

답해도 이들 비용 감소가 출산 결정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지적한 주원인을 정부가 해결했는가, 출산을 결정할 가능

성은 얼마나 되는가’ 등과 같은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질문이 포함된 설문

조사는 많지 않다. 둘째, 이들 데이터에는 설문조사 질문과 대답 카테고리의 기준이 부

족하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국가 또는 시기별로 비교할 수 없어 정

책 분석 가능성이 크게 제한된다. 따라서 설문조사 항목을 신중하게 설계하고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3. 이론 중심 방식

출산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분석 전략은 출산의 이론적 결정요인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전략은 설문조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전략과 유사

하지만 예를 들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출산 동기와 같은 특정 이론에 기반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론이 주로 사용

된다.

첫째 1차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GGS: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의 질문 

개발에 사용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이다(Ajzen and 

Klobas 2013). 계획된 행동 이론은 (1)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2) 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 및 (3) 출산 통제 등 세 가지 요인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다. 실제로 세 번째 요인은 앞에서 검토한 일부 설문조사 항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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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다음 항목은 향후 3년 내 출산 여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육아 능력” 및 “육아 휴직 가용성” 등을 응답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계획된 행동 이론은 출산 결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인사이트

를 제공했으나(예: Dommermuth, Klobas, and Lappegard 2011). 정책의 역할 이

해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론은 GGS 폴란드어 버전 질문 개발 개발에 사용된 밀러의 출산의향 이론

(Miller 2011)이다. 출산의향 이론은 출산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동기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 및 경력 개발이 더욱 

어려워진다”(부정적 동기) 및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 외롭지 않다”(긍정적 동기) 등이 

있다. 이들 항목 분석은 유망하지만(Mynarska and Rytel 2017 참조)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 많은 나라에서 시험하지 못했다.

마지막 이론은 출산율이 높았던 1970년대 개발돼(Bulatao 1975) 이후 시대변화에 

맞춰 수정된(Nauck 2014 참조) 자녀 가치 이론이다. 자녀 가치 이론은 양육비에 초점

을 맞춘 출산에 대한 고전 경제 이론과 달리 자녀의 비용과 이익을 모두 강조한다. 여

러 나라에서 시험됐지만(Nauck 2007) GGS와 같은 국가간 출산력 비교 조사에는 아

직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4. 정책 선호도

정책 선호도에 초점을 맞춘 세 번째 전략은 정책 격차는 물론 특정 정책의 수용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에 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 정책은 현금 지급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양육비 인하와 같은 다른 조치를 더욱 선호하는 경우 수용

도가 낮을 수 있다. 이 방식은 1990년대 여러 국가의 가정 및 출산 설문조사와 2000년대 

인구 수용 정책 설문조사(Population Acceptance Policy Surveys)에 사용되었다.

이들 데이터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출산 결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 실

제로 정책 수용도와 출산 결정을 연결시키려고 시도했던 조사는 인구정책수용도 조사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정책수용도 조사에서 응답자는 선호하는 정책 방안

을 표시하고 이들 방안이 자신의 출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응답한

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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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약 20%가 선호하는 정책 방안이 시행될 경우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

했다(이들 중)(Gauthier 2016).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책에 대한 출

산 결정 반응성이 비교적 낮음을 보여준다.

  5. 정책 실험

마지막 분석 전략은 출산 장애물 또는 선호도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 시행과 출산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앞의 전략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위해 국가 간 또는 시기 간 정책 차이를 사용하는, 일명 자연적으로 발생한 실험을 활

용한다(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 검토는 Thevenon and Gauthier 2011 참조). 

마찬가지로 모집단 소그룹 전반에 걸친 정책 적합성 변화 또한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측정에 사용된 자연 발생 실험을 형성한다 (휴가 제도의 경우 Gauthier and 

Bartova 2018 참조).

이 분석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주요 날짜(예: 

정책 시행일), 정책 방안 세부 정보, 자격 기준 등과 같은 정책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문서화하는 자원 기반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다양한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리적 범위 제한, 정책 세부 사항 부족, 정기적 업데이트 부재 등과 

같은 한계가 있다.

  6. 결론

가족 복지와 출산 결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

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 브리핑은 출

산 장애물과 잠재 정책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석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번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출산 장애물 설문조사를 구성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한 기준 부족은 이들 데이

터 사용과 출산 결정에 대한 인사이트 구축을 저해한다. 따라서 관련 기준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서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금까지 출산 장애물과 정책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로 서유럽 국가의 경험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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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했다. 국가 간 비교 가능 데이터 부족은 동아시아와 같은 다른 저출산 지역과 국가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국제 비교 가능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정책 및 상황별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만 투자가 부족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 표준 및 형식을 사용해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문서화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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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XTRACTS FROM VARIOUS SURVEYS ABOUT 

OBSTACLES TO FERTILITY

Below are extracts from various surveys about obstacles to fertility or 

theory-driven determinants of fertility.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v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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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barometer Survey Flash 247 (September 2008)

Source: http://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flash/fl_247_en.pdf

Polish wave 2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88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Population Policy Acceptance Survey – round 2

Source: https://www.bib.bund.de/EN/Research/Surveys/PPAS/Questionnaires/PPA2-Original-Questionnaire. 
pdf?__blob=publicationFil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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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national fertility survey

Source: http://www.ipss.go.jp/ps-doukou/e/doukou15/Nfs15R_points_eng.pdf

Value of children survey

Source: https://student.cc.uoc.gr/uploadFiles/1110-ΑΕ09Κ/Nauck%20The%20varying%20value%20of% 
20childr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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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움 없이 불가능한 추가 자녀 출산: 

대만 가정의 노동 분담 및 출산 의향

Yen-hsin Alice Cheng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Chen-Hao Hsu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1. 서론

20 세기 후반 대다수 선진국의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은 역대 최

저인1.3명 이하로 떨어졌다(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이처럼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여성의 교육 및 사회진출의 증가에 따른 출산 연기가 그 원인

으로 지목된다. 많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템포 효과의 약화로 출산율이 역전되었지만, 

이외 많은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 역전을 경험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선진국과 남유럽 국가들을 꼽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 국가에서 출산

율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로 양성 평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예를 들어, 맥

도날드(2000)는 초저출산율이 가족 중심적인 제도 내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McDonald 2000). 즉, 고등 교육을 받고 직업적으로 성

공하는 등, 가정 밖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가사일을 하거나, 자

녀 혹은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여성만의 책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고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율은 배

우자 사이의 가사 노동을 불균등하게 분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Anderson and Kohler 2015; Esping-Andersen 2009; McDonald 

2000). 인구 통계 학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지체된 성평등 혁명”이라고 묘사하면서, 

북유럽 국가들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에서 볼 수 있듯

이, 배우자 간에 가사노동을 좀더 평등하게 나눌 경우, 인구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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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최근 한 연구는 가

족 내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 및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

찰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주로 서구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져왔다(Kan and Hertog 

2017).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출산율이 배우자 관계의 특성 및 가사 분담과 어떤 연

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대만 남성의 가사 노동(육아 및 가사 노동 포

함)과 부부 관계의 특성 (예를 들어, 연령 및 교육 정도 비교, 가구 총소득에서 아내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및 노동 시간)이 여성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

써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젠더역할과 관련해 좀더 전통적

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저출산율의 역전이 이루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대만의 사회적 분위기

대만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교육기회의 확대로 이어졌다. 15세-49세 대만인 중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80년 남성이 9%, 여성은 5%였으나, 2016년 남성은 43.8%, 여성은 

48.1%로 급격히 증가했다. 해당 연령 그룹의 여성은 연령이 더 높은 그룹의 여성은 물

론 남성들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등교육

을 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됐다.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 년 

77.1%와 39.3%에서 2016년 67.1%와 50.8%로 각각 증가해, 지난 40년 간 남녀의 경

제활동 참여율 격차는 38%에서 16%로 좁혀졌다.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1980년 남성 

소득의 71.2%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남성 소득의 83.6%를 벌어들여,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 모든 지표들은 최근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여성 지위의 상승 속도

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더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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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평등, 가사노동분담, 및 출산의사

많은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에서의 성

평등적인 태도와 행동이 중요한 연구과제들로 부상하고 있다. Aassve 외. (2015)는 젠

더 이데올로기의 일치와 배우자간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가 출산의사를 확고하게 하

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둘째 아이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가사 노동

의 분업 문제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로 부상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가정 

내 남편과 아내 간의 가사노동의 불균등한 분업이 추가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Anderson and Kholeer 2015, 에스핑 앤더슨 

2009, 맥도널드 2000). 아이가 태어나면서 여성(아내)이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투입하

는 시간의 총합이 현저히 증가한 반면, 남성(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Geerdingen과 Center 2005; Kim and Chung 2018). 이와 

같은 가정 내 가사 노동의 분업 불균형 확대는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중소득 가정에서 아내는 “2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힘겨운 상

황을 경험하게 된다(Yavorsky, Kamp Dush, Schope-Sullivan 2015). 결국, 남성

들이 변화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가

사일과 직장 생활 둘 다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찰된 가사노동 분담의 다양한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서 상반된 이론들이 개발되어 왔다. 한편으로 경제적 의존성과 상대적 자원 관점은 가

구 내 총소득에서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할 경

우, 해당 여성의 가사노동이 전체노동시간에서 비중이 비교적 작았으며, 이와 대조적

으로 남성이 가사 노동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가정한다(Aassve, 

Fuochi and Mencarini 2014; Bavel, Schwartz and Esteve 2018). 미국의 경우, 

아내가 밖에서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남편들의 육아 참여도도 더 증가한다

(Raley, Bianchi and Wang 2012). 반면에, 남편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에는 아내의 

가계 소득 기여도는 가사노동에 반비례한다. 아내의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역할과 다른 수입능력에 대한 보상으로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경

향이 있다(Bittman 외 2003, Brines 1994, Greenstein 2000, Schneid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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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젠더일탈/중립화”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소

득 순위가 가장 낮은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통계수치 조작의 결과일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Bavel, Schwartz and Esteve 201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어떤 이론이 2016년 대만 부부의 역학에 관련된 것인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가사노동 분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가사 노동의 동등한 분담을 실천하고 있는 부부일수록 둘째 아이

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assve et al. 2015).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하면, Torr and Short(2004)는 평등주의적 태도에서 가장 최상위와 최하위 집단의 

부부들이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U 자형 패턴을 보였

고 보고했다. 둘째 아이 출산 가능성과 관련해 U자형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평등주의

적 태도와 관련해 중간 그룹에 속한 부부들의 경우, 결혼생활의 질을 악화시키고 출산

의사에 부정적 역할을 미치는 젠더 역할의 불일치를 조정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의향에 좀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

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yer, Lappegård and Vignoli 2013).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에서는 남편의 육아 참여가 둘째 아이 출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Cooke 2004; Cooke 2009; Dommermuth, 

Hohmann-Marriott and Lappegård 2017; 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Oláh 2003; Pinnelli and Fiori 2008).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남편이 육아

가 아닌 다른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우, 아내의 둘째 아이 출산의향은 높아지지 않았

다(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Schober 2013). 

부부 간 가사노동 분담이 향후 출산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의 다수의 

데이터세트들은 근본적으로 단면적인 정보인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여성 혹은 부부들

을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의 출

산의사는 향후 출산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 실제로 출산율 관련 

연구에서 출산의사를 연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Ajzen and Fishbein (1980)가 제안한 합리적 행위 이론에 근거해서 이루

어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산의사는 개인의 실제 행위를 예측해볼 수 있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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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만한 지표로 간주된다(Rindfuss, Morgan and Swicegood 1988; Schoen et 

al. 1999; Westoff and Ryder 1977). 이는 여성의 임신이 합리적이며 의도된 결정인 

경우가 많고, 출산의사가 확고할수록 향후 실제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Schoen et al. 1999).

가. 동아시아 사례

유럽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의 경우,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해서 진행된 

기존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직장생활을 하는 아시아 여성들은 선진국 여

성들과 마찬가지로 “2교대 근무”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한 패턴이 시간 추이에 따라 

얼마나 변화를 겪었는지 혹은 과거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Tsuya 외(2000)는 1990 년대 중반 일본과 한국의 기혼

여성들 중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을 밝혀냈다.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첫 아이의 출산 이후 한국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현저히 늘어났지만,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Kim and Cheung 2018).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하는 아내를 둔 일본남

성과 한국남성의 경우, 가사노동에 기여하는 시간이 더 길며, 특히, 아내의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에서 50시간을 상회할 경우, 가사노동 분담시간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Tsuya, Bumpass and Choe 2000). 그러나 1990 

년대 중반 여성들은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

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들보다 주당 평균 13배와 4배에 달하는 

시간을 가사노동에 더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Tsuya, Bumpass and Choe 2000). 

중국의 경우, 일일 가사노동에 투입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기혼 여성들은 기혼남성들

에 비해 2.7배 이상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17).

대만의 경우, “대만 시간사용 설문 조사 (Taiwan Time Use Survey 1987, 1990, 

1994)”와 “대만 사회동향 조사 (2000)”에 따르면, 1987년 기혼 여성과 이성 동거인과 

거주 중인 여성이 가사노동에 투입한 총시간은 그들의 남편 혹은 남성 동거인에 비해 

약 13배 이상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0년 5.5배로 하락했다

(Hsiao 2005). 또한 1990 년대 중반에 실시된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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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데에는 여성의 고등교육 능력, 

소득능력 (Hsiao 2005), 직장에서의 직위 (Hu and Kamo 2007)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 정도가 높고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남성이 그렇지 않

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기여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가정 내에서 상대적 소득 우위

를 가진 남성은 소득이 낮은 남성들에 비해 가사노동 기여 정도가 낮다(Hsiao 2005, 

Hu and Kamo 2007).

남편의 가사노동 기여 정도와 아내의 출산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동아시아 연구에

서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남편의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 정도가 아내의 추가 출산 의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해당 모델에 중요 공변인으로 기출생아수(parity status)를 

누락한 결과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Yang 2017). 반면 한국의 경우, 남편의 가사 

지원이 아내의 출산의향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7).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Nagase and Brinton 

2017)의 경우,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가 아내의 추가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일부 연구 결과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가

사 노동과 육아에 투입한 시간을 따로 분리해서 조사하지 않았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의 추가출산 의사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

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가 여성의 출산 의사에 각각 어떻게 달리 

작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공변량

여성의 출산 행동에 관한 선행 연들은 사회/인구 통계 학적 특성이나 부부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없는 부부는 상속자를 갖기 위해 추가 출

산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만, 중국, 홍콩, 베트남, 한국(Guilmoto 

2012; Jiang, Li and Sánchez-Barricarte 2016; Lin 2009)과 같은 유교문화의 영

향권에 속한 아시아 국가나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Khan and Sirageldin 

1977; Lin and Adserà 2013)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대만 부

모 코호트의 경우, 자녀의 성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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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됐다(Lin 2009).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문의 대

를 잇기 위해 적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

다(Cheng and Yang 2016). 따라서 무남독녀를 둔 대만 부부들이 아들을 둔 부부보

다는 추가 출산을 희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혹은 출산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연령 패턴에 대한 연구는 부부의 다른 특성들

에 관한 연구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왔다. 과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이 

다른 다수의 국가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가 동갑이나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에 비해 다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Bereczkei, Csanaky 

1996, Fieder and Huber 2007). 스웨덴에서는 6살 어린 여성과 사는 남성과 자신보다 

4살정도 많은 남성과 사는 여성들이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Fieder 

and Huber 2007). 헝가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어린 부

부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은 경향이 있었다(Bereczkei and Csanaky 1996).

연령 이외에도 교육정도가 유사한 부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20-30년 간, 교육수준

이 비슷한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Huber and Fieder 2016). 뿐만 아니라, 부부의 교육수준이 비슷한 경

우, 부부 간 학력 차이가 있는 부부 (남편의 학력이 더 높거나, 반대로 아내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경향이 있다(Krzyżanowska and 

Mascie-Taylor 2014, Nitsche et al., 2018, Tsou, Liu and Hammitt 2011). 이

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수준이 비슷한 부부의 경우, 교육 정도에 격차가 있

는 부부들에 비해,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고 출산에 대한 생각도 비슷할 가능성이 더 높

다. 특히, 유럽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은 부부들이 교육수준이 다른 부부

들과 비교했을 때(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아내의 교육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에 

비해) 가장 많은 자녀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itsche et al., 2018).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가사노동 분담 여부가 출산아동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

안할 때,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기여도와 경제활동 참여의 

적극성 정도 또한 여성이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가사노동의 분량과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Brines 1994, Gupta 2006, Schneider 2011). 대체적으로 상기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남아선호, 연령, 부부의 교육정도 차이, 더불어 가계총소득에서 부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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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장생활에 투입되는 시간 등이 출산의향을 조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5. 연구설계 

가. 데이터

본 연구는 “2016 년 여성 결혼, 출산 및 고용 (WMFE)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WMFE 데이터는 대만의 15세 이상 여성의 전국 대표표본을 수집하여 실시한 횡

단면 조사이다. 1979 년 처음 실시된 이래 이 WMFE 조사는 매년 (1979 년-1988 년 

1년 주기) 또는 불규칙한 간격으로 (1990 년 이후 대체로 3 년 또는 4 년 주기) 실시돼, 

총 18회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6 년의 전체 표본 크기는 27,634명이며, 조사 응답

자 중14,788명이 기혼 여성이다.

1993년 조사부터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은 3-4 가지 유형의 가사(보육, 가사일, 노

인 간병, 다른 가족을 돌보기 등) 노동에 투입한 총 시간을 묻는 질문에 답변했다. 

2016년 설문조사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답변한 각각의 가사노동 항목에 대한 남편의 

답변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연구는 부부의 가사 노동 분담과 

출산 의향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6년에 아내가 

재생산 연령(15세-49세)에 해당하는 기혼부부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6,037건의 관찰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남편의 가사 및 양육 분담이 아

내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표본의 범위를 18세 미만

의 자녀 한 명 이상 또는 자녀를 최소 한 명을 둔 부부로 제한했다. 그 결과 최종 분석 

표본의 크기는 총 4,641건이다. 이중 남편의 인구학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

(382건), 육아와 관련한 부부의 노동분담에 대한 유효한 정보가 없는 경우(695건)가 

제외되어 최종 분석 표본은 총 3,564쌍으로 이루어진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표본에서 

제외된 부부들은 최종 분석 표본에 포함된 부부들보다 교육수준이 낮거나 나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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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수 및 측정

여성의 출산의사에 관해서는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둘 계획이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모든 피면담자(interviewee)는 본인 혹은 남편이 더 낳기를 원하는 딸이나 아들

의 수를 답변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낳은 출산아수와 무관하게,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출산의사를 갖게 하는 동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 한 자녀 이상을 원하는 경우와 그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출

산을 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여성의 의도 뒤에 있는 원동력을 탐구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을 더 낳고 싶은 경우(1로 코드화)와 더 이상 자녀를 원

하지 않는 경우(0으로 코드화)로 이루어진 이분변수를 생성했다. 

주요 설명 변수와 관련하여, 아내의 일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한 응답자가 제시한 

질문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 한 세트는 총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1) 총 육

아시간 (2) 총 가사노동 시간 (3) 노인 봉양 (4) 다른 친척 돌봄. 남편 가사노동 기여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육아에서 남편이 부담하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했다. 이를 

위해, 남편이 보고한 육아시간을 부부의 총 육아시간 합으로 나누었다. 남편의 가사노

동 시간과 나머지 두 가지 돌봄 업무에 투입된 시간과 관련해 동일한 산출방식을 나머

지 두개의 변수에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여러 공변인을 사용했다. 첫째, 부부의 출산아수를 1명부

터 4명 이상까지로 특정했다. 둘째, 연령은 15-24, 25-29, 30-34, 35-39, 40-44, 

and 45-49와 같이 5살 간격으로 통제했다. 여성의 최종교육과정이 고등교육(제3차 

교육)인 경우 (1로 코드화)와 그렇지 않은 경우(0으로 코드화)를 의미하는 이분변수도 

생성했다.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

주한다. 부부의 연령 차이와 교육 격차에 관한 두 가지의 추가 변수도 포함시켰다. 배

우자의 연령 차이에 대한 정보는 1년 이내, 남편이 2세-5세 많은 경우, 남편이 6세 이

상 많은 경우, 또는 부인이 2세 이상 많은 경우,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부부의 

교육수준 차이 역시 4개 범주로 분류했다. 배우자의 교육 정도가 같은 경우, 남편이 부

인보다 교육 정도가 1레벨 위인 경우, 남편이 부인보다 최소 2레벨 이상 높은 경우, 그

리고 부인이 남편보다 교육 정도가 1레벨 위인 경우, 부인이 남편보다 최소 2레벨 이상 

높은 경우 등으로 분류했다. 유교문화나 부계문화에서 지배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요인



102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으로 작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 자녀의 성별을 가리키는 변수도 포함시켰다. 선

행연구를 통해서 남아선호 사상이 여성의 추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어 왔다(Basten and Verropoulou 2015, Thornton and Lin 1994). 마지막으

로, 가족 내 여성의 상대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해서 두 가지 통제변수를 추가시켰다. 

(1) 부부의 월 총소득에서 아내 기여도(백분율로 표기), (2) 부부의 주간 총 노동시간 중 

아내의 비중을 포함시켰다.42) 두 변수 모두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갖는다.

다. 분석전략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를 제시하고,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과 관

련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부부의 특성과 가사노동 분담을 분석

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성향

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기법에 기초한 반사실적 분석을 활용

해서 가사노동 비중이 낮고, 육아부분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는 아내의 경우, 출산의사

가 더 높은지 여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횡단면분석에서는 두 가지 편향요인이 회귀추정치를 왜곡시키고,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PSM 기

법을 활용했다. 첫 번째 편향요인은 횡단면 인과관계 분석의 자기선택 편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1단계 모델에서 아내가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거나 부부의 총소득에서 여성의 소득 비중이 더 클 경우, 남편이 가사일 

분담에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변수들은 가사 노동에 적극적인 남편을 둔 여

성들로 하여금 출산에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변수들과 정확히 일치할 가능

성이 있다. 또한 두 번째 편향요인은 바로 “차원의 저주”로, 다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다차원성의 문제는 조건부 독립가정(conditional 

42) 연구자들은 당초 시험모델에서 여성의 고용 상태를 통제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출산의사를 파악하기 위

한 모델에 이와 같은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중공선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계소득 
(ρX,Y=0.86)중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총 노동시간에서 아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변수 (ρ
X,Y=0.69)와 관련이 있다. 또한 우도비 검정의 결과는 변수를 예측 변수로 추가해도 모델 적합성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음을 보여준다(카이 제곱과 관련된 p- 값은 0.80 이상으로 높았다). 
가족 내에서 여성의 상대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두 변수가 이론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판단 하에 공
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모형에서 여성의 고용 상태를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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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assumption)에 회귀추정에 동시에 많은 변수를 포함시킬 때 발생한

다. 이러한 차원의 저주는 본 연구에 제시된 모형 속에 포함된 연구대상들 간 빈약하고 

상이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남편의 가사일 분담이 아내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반사실적 분석의 틀에서 성향점수 매

칭 기법을 활용했다. Rosenbaum and Rubin(1983)에 따르면 1 차원 성향점수는 개

인이 “처치”에 관여할 확률을 예측하는 일련의 관찰된 공변인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

리고 이 추정값을 적용해 의사무작위 실험데이터 세트를 수립한다. 이 데이터세트 내

에서 처치가 된 모든 사례들과 처치 전 성격이 유사한 하나의 통제된 사례(혹은 하나의 

사례 집단)를 매칭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매칭과정을 적용하여 “처치” 효과를 추정

할 경우, 대체적으로 자기선택 편향과 최소자승의 추정값에서 파생된 다차원성에 관련

된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McKenzie et al. 2010).

  6. 분석결과 

[표 1]은 부부 3,564 쌍으로 이루어진 표본의 특성을 개괄하여 보여준다. 전체적으

로 이미 최소 한 자녀를 둔 부부 중 약 13 %가 향후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희망하고 있

다. 출생아수 1인 부부로 표본을 더욱 제한해보면, 약 37 %가 최소 한 명의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가사 노동, 육아, 노인 봉양 및 

기타 가족 구성원 돌보는 일을 포함하여 기혼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6.2 시

간이었다. 가사일과 육아에 투입한 총시간 중에서 기혼남성의 비중은 평균 21.7%이

며, 가사일의 비중(21.8%)이 육아의 비중(20.9%)보다 다소 높다. 이들 기혼 남녀 중 

84%가 출산아수가 한 명 혹은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40세 미만이었고, 48.5 %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이들 중에서 부부 약 3분의 1이 동갑

이었으며, 여성의 나이가 더 많은 부부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5.9%). 조사에 참여한 부

부 중 3분의 4가 이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교육정도와 관련해서는 부부의 절반 

이상이 교육수준이 동등했으며, 남편이 아내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26.3%로 그 

반대의 경우(21.5%)보다 다소 많았다. 이들 부부의 평균총소득에서 여성의 소득이 차

지하는 비중은 평균 27.8%였다. 이 여성들의 노동시간은 남녀가 직장에서 보내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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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약 35%를 차지했다.

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2]에서 기본 모델 (모델1, 모델3, 모델5)의 결과는 다자녀 출산과 두 가지 유형의 

가사노동에서 남편이 차지하는 비중 간에는 부정적인 연관성이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

의 나이는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여

성들의 경우, 30세—34세 여성들에 비해 남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도움을 덜 받았다. 

부부의 나이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단 한가지 예외는 아내에 비해 남편

의 나이가 훨씬 많은 경우, 남편이 육아를 담당하는 시간이 동갑내기 부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적었다.

나.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와 출산의사

[표 3]은 남편의 가사노동 기여도와 여성 출산의사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일련의 

로짓회귀모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아내의 가사 노동량과 남편의 가사분담이 출산의

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부부의 기본 특성(출산아수, 자녀의 성

별, 아내의 연령 및 교육정도, 부부의 나이 차이 및 교육 정도, 아내의 소득 및 총노동

시간)을 통제한 모델 1의 결과는 아내의 총가사노동 시간과 출산의사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43)

다음으로는 부부의 총 가사노동 시간에서 남편이 차지하는 비중(가사일과 보육 시간

의 합)이 여성의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모델 1).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징

을 (교육수준, 소득기여, 노동시간 분담) 통제한 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미치는 긍

정적 효과는 제한적으로 유의미해졌다. 반면 아내의 교육 정도는 추가출산을 가늠할 

43) 교란효과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단계별 강건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출산아수 및 연령, 모든 기본 제어 
변수 (모델 미장착) 만 통제한 검정모델의 적합성을 평가다. 우도비 (likelihood-ratio) 검정의 결과는 
각 후속 모델 (평가 모델에서 모델 1, 모델 2 및 모델 3)이 이전 모델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모든 모델에서 여성의 총노동시간과 출산의사 간의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이며, 교차비는 1.07에서 
1.14 사이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대만 여성들이 추가로 자
녀를 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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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예측인자였다(모델2). 이러한 변화는 아내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교

육 수준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아내의 추가 출산의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2]의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3차 

교육(고등교육) 여부가 가사노동에서의 남편의 상대적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남편과 관련해 사전 예측에 기반한 선택을 남편의 가사일 분담의 특정한 패

턴에 포함시키면 가사노동 분담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남

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미치는 영향이 고등교육을 받은 아내가 있는 부부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부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모델3에는 상호작용항

(interaction term)이 포함되어 있다.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관찰되어 고등 교육을 받

은 아내의 경우 남편의 가사지원이 늘어나면서 향후 추가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교육을 덜 받은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가사일 기여도 증가

가 추가출산에 미치는 최종결과는 부정적이었다.

가사일의 균등한 분담이 출산의사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가사노동 항목에 따라 다른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모델 4-6)과 양육분담 (모델 7-9)을 

기반으로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을 소급해서 추론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육아 보조

는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모델 7-9),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델9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아내의 추가출산 의

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고등교육

을 받은 여성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일의 분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이외에도, 본 연구에 제시된 모델들

을 통해 검증된 기타 공변인들도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에 몇 가지 흥미로운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발견됐다. 첫째, 대만여성의 출산 결정에 남아선호 사상이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했다. [표 3]의 모든 모델에서, 아들이 없는 여성들 사이에서 추가 출산을 바라

는 상대적 가능성은 이미 아들을 둔 여성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둘째, 출산아수를 

통제했을 때, 여성의 나이가 많이 질수록 추가출산 의향이 더 낮았다. 30세 미만 여성

들이 30세-34세 연령대의 여성들보다 추가 출산의향이 세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배우자의 연령차이는 여성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동갑 부부와 비교했

을 때,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 추가 출산에 대한 의향이 더 낮았다. 반

면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추가 출산 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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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넷째, 교육수준에 차이가 나는 부부, 특히 남편의 교육정도

가 아내에 비해 2 단계 이상 높은 경우, 추가 출산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총 노동시간에서 여성의 노동시간 비중이 더 큰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총노동시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증가할 때

마다, 추가 출산을 원하는 상대적 가능성은 0.9%씩 증가했다.

다. 남편의 도움이 그래도 중요하다

부부 특성과 가족 내에서 여성의 상대적 경제적 지위를 비롯한 교란변수를 통제한 

후, 2단계 모델에서 도출한 결과는 남편의 가사일 기여도, 특히 양육항목에서의 남편

의 기여 정도가 여성의 추가 출산의사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앞서 언급한 횡단면분석으로 인한 편향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기

법을 이용해 추가분석을 수행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의사무작위 실험 데이터 세트를 수립하기 위해, “양육에 투입된 

총시간 중 5분의 1(20%이상) 이상을 부담하는 남편”을 처리로 개념화하고, 여성의 추

가 출산 의사 제고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

는 이러한 처치와 가사일에 도움을 주는 남편을 둔 여성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

에서 임계값은 20%로 설정했는데, 이는 표본 중 절반(50.7 %)정도가 남편들이 집에서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이 임계값 이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데 이는 [표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이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데는 주로 다른 가사일 보다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남편의 도움에서 주로 기

인하기 때문이다. 

[표 2]의 모형에 사용된 틀과 유사한 틀에 기반해 본 연구의 성향점수 분석은 가사노

동의 공평한 분담을 촉진할 수 있는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여성의 연령대, 배우

자와 연령 차이, 교육수준, 배우자와 교육수준 격차, 부부의 총노동시간에 대한 상대적 

비중, 총 부부소득의 상대적 비중을 중심으로 여성 응답자들을 비교 분석했다. [표3]의 

결과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들 사이에서 남편의 가사일 분담에 

대한 출산의향에 대한 응답에서 상이한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사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남편이라는 처치효과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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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했다. 초저출산율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자

녀 출산에 대한 여성의 출산의향 감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출산아수별로도 그 영향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 과정에서 커넬매칭 기법을 적용했다. 44) 이 섹션의 모든 계

산과 균형시험은 Stata 13에서 Leuven and Sianesi(2003)이 사용한 “psmatch2”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행됐다. 처치된(ATT)의 평균 처치효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

다. 모든 패리티 그룹의 여성들을 고려한 첫 번째 패널(부부 전원)을 분석한 결과는 남

편의 도움이 아내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ATT=0.0133, 

S.E. =0.0123). 그러나 각기 다른 응답자들에게 남편의 도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했을 때, 출산아수가 1명인 여성들에게는 남편의 가사일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지만(ATT=0.0493, S.E.=0.0345), 출산아수가 2명 이상인 여성들에게는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ATT= -0.0049, S.E.=0.0071). 이는 남편의 육아보조가 둘

째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아내의 출산의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사를 자극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패널의 

결과는 남편의 육아 보조 여부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 남편의 육아보조가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단, 기출산아수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기출산아수가 1명인 여성에 한해서만 그러한 영향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향점수매칭 기법의 결과는 [표 3]의 로짓회귀 모델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남편의 

육아지원이 아내의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여성의 기존 출산아

수와 교육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7. 결론 및 논의

다수의 연구가 가정과 일을 둘 다 잘 할 수 없는 여성의 역할 문제를 다수의 초저출

44) 커넬매칭 기법을 사용하여 모든 처치된 모든 관측치를 처치된 관측치와 대조군의 성향 점수 간 거리에 
반비례한 가중치를 가진 모든 대조군의 가중 평균과 일치시켰다. 예비 시험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일치, 
반지름 일치,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한 캘리퍼 일치를 포함한 다른 일치 방법과의 일치 프로세스도 실시

했다(NN-1, NN-5, NN-10). 예비 밸런스 테스트에 따르면 커널 매칭 방법은 각 사양 블록에서 가장 
낮은 편향을 가지고 있었으며(표준편차는 공변인 전체에 걸쳐 0.9-2.3 범위) 발생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다른 일치 절차에서 발생한 것보다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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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이 어려운 중요 요인 중 하나로 다뤄왔다

(Brewster and Rindfuss 2000). 그러나 가사노동의 분담 관련해 이러한 문제를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본 연구는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을 늘리는 

요인들과 남성의 늘어난 가사노동 참여가 각기 다른 패리티에 속한 여성들의 추가 출

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사회/인구 통계적 특성에

서 배우자의 특성 및 가사노동 분담을 고찰할 경우, 서로 다른 출산 결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부부 간의 역학을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사일과 육아 모

두에서 남편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총소득이나 총노동

시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면, 가사노동에 소요

되는 상대적 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경향은 75% 임계값에 도달한 후 다

소 증가한다. 그러한 상관관계 연계가 “젠더일탈 중립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교육수준별로 그러한 패턴을 면밀히 살펴보면 또 다른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

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대신, 가족 내에

서 여성의 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의 소득비중이 증가하면서 남편의 가사노동 비

중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 증가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

성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미미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교환이론

과 맥을 같이 한다. 경제교환이론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

대적 향상은 대체적으로 가사노동의 보다 균등한 분담으로 이어진다(Brines 1994, 

Greenstein 000, Gupta 2006, Schneider 2011).

출산의사와 관련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의 분담이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가사일이 아닌 육아에서 남편의 참여율이 높은 경우에만 국한한

다. 이는 집중 케어가 필요한 신생아를 둔 부부의 경우, 육아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누

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좀 더 전통적인 성역할이 존

재하는 유럽에서 수행된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Cooke 2004, Cooke 

2009). 또한, 남편의 육아 지원은 일과 가정에서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육아가 혼

자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출산할 의향이 높아지고, 나아가 다

자녀가구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 결과는 남편의 높은 육아 참여가 직업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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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사 제고에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Pinnelli and Fiori 2008).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육아보조는 아내의 출산의사 제

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출산아수가 1명인 부부에게만 국한

해서 나타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핀란드

와 이탈리아 (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Pinnelli and Fiori 2008)

와 같은 대다수 저출산국가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대만의 경우, 남편의 육

아 참여가 아내의 출산의사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특히 남편과 공동육

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교육 수

준이 낮은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는 가사노동 분담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교육 정도가 낮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부부

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과 재정지원이 결합된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들의 기타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일부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추가출산 의사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

과는 자식을 덜 낳은 이유가 남편의 나이가 많다(Tsou, Liu and Hammitt 2011)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밝힌 Tsou 외(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남성의 나

이가 여성보다 많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성이 내국인(대만인)

인 부부보다는 외국인인 부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Yang et al., 

2012). 실제로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분석에 따르면, 남편의 나이가 6세 이상 

많은 부부들 중 아내가 외국인인 부부의 비중이 25%인데 반해, 나이가 동갑이거나 아

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아내가 외국인인 부부의 비중은 불과 1%에서 3%에 

불과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나이가 훨씬 많은 대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또래 연령의 대만남성과 결혼한 여성에 비해 출산의향이 훨씬 낮았다.45) 이와는 반대

45) 외국인 배우자의 생활 조건 조사(Survey of Life Conditions among Foreign Spouses)”에 따르면 대
만인과 결혼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대다수의 외국인 아내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갖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들과 결혼했다. 이후 결혼 생활은 차별과 가정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추가 출산의사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만여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추가 출산의사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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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대만인 부부의 경우, 출산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

데, 이는 유럽에서 실시된 Nitsche외(201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2018년 

유럽연구는 고등 교육을 받은 남성과 교육 수준이 낮은 아내가 결혼한 경우, 둘째를 출

산한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와 유럽의 연구 결과가 상반된 이유로

는 대만에서는 남성의 나이가 여성의 나이보다 더 많은 부부가 여전히 일반적인 결혼

의 연령 매칭 패턴이며, 아내에 비해 남편의 교육수준이 더 높을 경우, 수입도 더 많고 

집안일을 분담하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이다. 남편의 수입이 많고 집안일 기여도가 높

은 경우 여성의 출산의사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변수는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 여성

의 추가 출산의사이며, 이들의 답변은 여성 본인들의 바람일뿐 아니라 남편의 태도를 

지켜본 후 타협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즉, 자녀 출산에 대한 남편의 태

도가 여성의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추가 출산과 관련해 남편

과 아내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이 훨씬 강화가 되고, 반대로 부

부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여성의 추가 출산의사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고등 교

육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 관찰된 높은 추가 출산의사는 남편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

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러한 여성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평등주의적 성역할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는 남성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평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남성들이 다자녀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Puur 

외 2008).

본 연구는 여러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WMFE 조사의 횡단면 실험설계를 

고려할 때, 가사노동의 분업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할 수 있다. 좀 더 이

상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가족수의 반복적 측정과 부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포함된 패

널연구를 통해 실제 출산아수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횡단면 자료 활용이 갖는 또 다른 

한계점은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아내의 추가출산의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데에 있다. PSM으로 준실험적 설계를 수행하여 관찰된 편

향의 자료를 찾아냈지만, 본 연구의 결과들로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는 실패했다. 분명한 인과관계의 추론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종적연구 데이터를 통

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아내의 추가출산을 제고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

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가사노동에 투입된 시간이 설문항목에 포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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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것은 2016 년의 WMFE 조사부터였다. 이러한 자료가 과거설문의 분석에 포함

이 되었다면, 현재의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한, 시간 경과에 따른 행동변화 고찰이 또 

다른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최근 연구들의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 예상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인구 통계적 미래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하나

인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추가출산의사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보다 더 강하

며,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가사일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추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

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내무부 1975-1616),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

성들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Cheng 2014)을 감안할 때, 향후 결혼과 출산

율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

이 변화하면서 사회와 남성들의 태도도 그에 따라 변화할 때,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상

승할 수 있을 것이다(Esping-Andersen 2016).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선진국에서

도 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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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3.564 부부의 성격에 관한 통계요약

변수

주요변수

출산의사 0.13 (0.33)

(향후 1자녀 이상을 낳기를 원함)

아내의 총 가사노동 시간 6.21 (3.59)

남편의 가사일 및 육아 참여 21.68 (14.36)

남편의 가사일 참여 21.78 (18.05)

남편의 육아 참여 20.93 (18.73)

사회/인구학적 공변인

출산아수

패리티 1 29.01

패리티 2 54.52

패리티 3 14.39

패리티 4 이상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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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가사노동시간 중 남편의 비중에 대한 OLS 회귀모델

변수

여성의 나이

15-24 1.54

25-29 5.92

30-34 19.64

35-39 31.48

40-44 26.52

45-49 14.90

배우자의 나이차이

1살 미만 32.10

남편>아내(2~5 살) 38.22

남편>아내 (6 살 이상) 23.79

아내>남편(2 살 이상) 5.89

자녀의 성별

아들 최소 1명 73.77

아들 없음 26.23

아내의 교육수준

고등교육 받지 않음 51.52

고등교육 48.48

배우자의 교육수준 격차

동일 52.10

남편>아내 (1 레벨) 20.17

남편>아내 (2레벨 이상) 6.17

아내>남편 (1 레벨) 15.54

아내>남편 (2레벨 이상) 6.00

아내의 소득 비중 27.82 (26.04)

노동시간 중 아내의 비중 34.66 (27.24)

가사일+양육에서 남편의 비중 가사일에서 남편의 비중 양육에서 남편의 비중

모델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출산아수

(준거집단: 패리티1)

패리티 2
-1.988***

(0.559)

-1.349**

(0.511)

-3.180***

(0.704)

-2.555***

(0.676)

-1.423+

(0.729)

-0.804

(0.701)

패리티 3
-3.843***

(0.788)
-1.832*
(0.729)

-4.567***
(0.992)

-2.558**
(0.964)

-3.556***
(1.028)

-1.531
(1.000)

패리티 4 이상
-4.587**

(1.727)
-0.808
(1.585)

-6.645**
(2.174)

-3.010
(2.098)

-3.540
(2.252)

0.114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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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일+양육에서 남편의 비중 가사일에서 남편의 비중 양육에서 남편의 비중

모델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아내의 연령집단 (준거집단: 30-34살)

15-24
-2.203
(2.006)

0.113
(1.834)

-2.726
(2.525)

-0.533
(2.426)

-2.534
(2.616)

-0.140
(2.515)

25-29
-1.831
(1.127)

-0.468
(1.028)

0.333
(1.419)

1.579
(1.360)

-2.136
(1.470)

-0.801
(1.410)

35-39
0.775

(0.693)
0.335

(0.631)
0.246

(0.872)
-0.129
(0.835)

0.965
(0.903)

0.550
(0.865)

40-44
-0.527

(0.720)

-1.402*

(0.658)

-0.423

(0.906)

-1.208

(0.870)

-1.630+

(0.939)

-2.428**

(0.902)

45-49
-0.988

(0.833)

-2.408**

(0.762)

0.915

(1.048)

-0.253

(1.009)

-3.217**

(1.086)

-4.497***

(1.046)

배우자의 나이차이 (준거집단: 1살 미만)

남편>아내 2-5살 차이
-0.476
(0.575)

0.295
(0.526)

-0.295
(0.724)

0.482
(0.696)

-0.877
(0.750)

-0.122
(0.721)

남편>아내 6살 차이
-0.706

(0.652)

0.818

(0.611)

0.198

(0.820)

1.866*

(0.809)

-1.811*

(0.850)

-0.217

(0.838)

아내>남편(2살차이)
0.568

(1.077)

1.657+

(0.981)

0.457

(1.355)

1.435

(1.297)

0.899

(1.404)

1.903

(1.345)

고등교육을 받은 아내
(준거집단: 비고등교육

졸업자)

3.575***
(0.487)

4.295***
(0.644)

4.106***
(0.667)

배우자의 교육수준 격차 (준거집단: 동등)

남편>아내(1 레벨)
-0.374
(0.575)

-0.617
(0.760)

-0.051
(0.788)

남편>아내(2레벨 이상)
1.383

(0.936)
2.253+
(1.238)

2.390+
(1.284)

아내>남편(1 레벨)
-0.896

(0.640)

-0.624

(0.847)

-1.577+

(0.878)

아내>남편(2레벨 이상)
-0.277

(0.981)

-1.245

(1.298)

-0.973

(1.346)

아내의 소득 비중
0.145***
(0.013)

0.128***
(0.018)

0.123***
(0.018)

노동시간 중 아내의 
비중

0.081***
(0.013)

0.065***
(0.017)

0.080***
(0.018)

Constant
23.921***

(0.729)
14.510***

(0.800)
24.271***

(0.918)
15.451***

(1.059)
23.781***

(0.951)
14.763***

(1.098)

N 3564 3564 3564 3564 3564 3564

R2 0.0123 0.184 0.0102 0.0967 0.0130 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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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여성의 자녀출산의사를 결과변수로 처리한 성향점수매칭 모델의 추정치

관찰됨
(처치됨)

반사실적
(통제)

평균처치효과
(ATT)

표준오차. Nt/Nc

처치: 육아에 투입된 총시간 중 남편의 비중이 20% 이상

부부 전체

패리티 전체 0.1327 0.1194 0.0133 (0.0123) 1,726/1,825

패리티 1 0.3854 0.3361 0.0493* (0.0345) 519/505

패리티 2 이상 0.0242 0.0291 -0.0049 (0.0071) 1,200/1,321

비고등교육 아내

패리티 전체 0.0924 0.0878 0.0046 (0.0144) 779/1,046

패리티 1 0.2990 0.2735 0.0255 (0.0479) 194/245

패리티 2 이상 0.0241 0.0239 0.0001 (0.0090) 587/803

고등교육 받은 아내

패리티 전체 0.1681 0.1522 0.0159 (0.0205) 946/770

패리티 1 0.4424 0.3740 0.0684* (0.0497) 321/258

패리티 2 이상 0.0245 0.0378 -0.0133 (0.0116) 613/512

주: *p < 0.10; Nt = 처치된 수, Nc = 통제 수치. 결과는 커넬 매칭 기법에서 도출된 추정값을 의미한다. 처치된 평균처
치효과(ATT)는 처치군과 대조군의 출산의사를 퍼센티지 포인트로 측정한다.

〔그림 4-1〕 2016 대만 여성의 소득 및 가사노동비중과 남성의 가사노동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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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한국, 일본, 대만 및 

EU 25개국 비교 연구

Setsuya Fukuda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1. 서론

본 보고서는 국가이전계정(NTA: National Transfer Accounts)의 틀을 사용해 한국, 

일본, 대만과 EU 25개국의 자녀양육비를 비교 분석했다.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및 대만)는 1980년대 저출산 단계에 도달한 후 2000년대 초 합계출산

율(TFR: total fertility rates)이 1.3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아시아는 또한 학력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남녀 모두 3차 교육 등록률이 급증했다(Tan, Morgan, & 

Zagheni 2016). OECD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자녀 사교육비와 3차 교

육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OECD 2018). 출산에 대한 경제이론에 따

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원량은 자녀 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Becker 

1960).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자녀양육비, 특히 높은 교육비는 자녀 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46) 본 보고서는 NTA의 틀에서 고도로 표준화된 양육비 측도를 

사용해 동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의 직접 양육비 구성요소와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 

비용과 출산의 국가 간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아래에서는 NTA와 양육비 산출 방법을 

설명하고 추정 결과를 소개한다.

  2. NTA의 직접 양육비

가. NTA

NTA는 국민들의 연령 그룹별 소득 창출, 소득 재분배, 소비 및 저축 방법을 측정한 

연령별 국가계정시스템이다. NTA 프로젝트는 미국 인구경제학자 로날드 리(Ronald 

46) 특히 동아시아는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3차 교육 확대와 동반자 관계는 이들 지역의 초저출산 
원인에 관해 논의할 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교육과 결혼에 대한 보고서는 Cheng(2014) Fukuda 
& Raymo(2018). Park 외 (2013)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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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와 앤드류 메이슨(Andrew Mason)이 2004년 경에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세

계 94개국 연구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국의 NTA을 산출하고 있다.47) NTA는 연

령별 추정치 집계 시 국가계정시스템(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으로 산

출한 기타 흐름값과 국가소득생산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NTA는 SNA로 측정한 연령별 국가경제분배를 제

공하는 SNA의 위성계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NTA의 이러한 특징은 인구연령구조와 

거시경제의 연계성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NTA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국가별 및 시간별 데이터 비교가능성이다. 모든 참여 국가는 유엔이 제공한 표준 NTA 

방법(유엔 2013)을 사용해 각 NTA 변수를 구성한다. 국가마다 원본 데이터 가용성과 

사후 추정 결과를 위한 수정치가 약간 다르지만, NTA 변수 추정치는 국가 간 비교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간주된다. 본 연구는 교육, 의료 및 NTA로 측정한 기타 소비 형태

에 대한 연령별 사적 및 공적 지출을 사용해 동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의 직접 양육비

를 계산하고 결과를 비교했다.

NTA 시스템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유엔인구국(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서 발간한 NTA 매뉴얼(유엔 2013) 또는 AGENTA 프로젝

트에서 발간한 유럽국가이전계정(European National Transfer Accounts)(Istenič 

et al. 2017)을 참조한다. NTA 연구에 대한 개요는 Lee & Mason (2011) 또는 

D’Albis & Moosa (2015)를 참조한다.

 

나. NTA 데이터

일본 NTA 데이터는 필자를 포함한 NTA 국가팀이 계산했다. 현재 분석에 사용된 

일본 NTA 데이터는 아직 수집 중이며 따라서 향후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팀 구

성원은 결과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변함없다고 가정한다. 한국과 대만의 NTA는 NTA 

글로벌 네트워크 웹사이트(www.ntaccounts.org, accessed 8 October 2018)에 공

개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EU 25개국의 NTA 데이터 역시 AGENTA 프로젝트 웹사이

트(http://www.agenta-project.eu/en/dataexplorer.htm, 2015년 10월 15일 확

47) 이중 한국이 가장 먼저 NTA를 공식 통계로 발표했다. 한국 통계청은 2019년부터 매년 NTA를 업데이
트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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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함)에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 여러 기간에 대한 데이터

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EU 국가의 AGENTA 데이터는 현재 2010년 자료만 공

개되어 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국가와 기간 목록은 표 3-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5> 분석 데이터의 국가 및 기간

국가 연도

일본 1999, 2004, 2009, 2014

한국 2000, 2010, 2011, 2012

대만 1993, 1998, 2015

EU 25개국 2010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바
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다. 자녀 양육비 측정 

이번 장에서는 NTA 접근법에 사용된 양육비를 간략히 정의한다. 아래 설명은 주로 

Ogawa 외. (2009) 및 Ogawa, Matsukura, & Lee (2016)의 논문을 참조했다. 첫째, 

양육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지만, NTA는 직접 양육비만으로 양육비를 

추정한다. 양육 기회비용 및 무급 양육 시간 등과 같은 간접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

라서 본 보고서 결과는 이러한 간접비 누락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

청소년 그리고 특히 미취학 및 학령기 아동은 근로소득을 거의 창출하지 못한다. 따

라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소비액은 기본적으로 직접 양육비와 동일하다. 생산가능연령 

인구집단의 경우 소비와 근로소득 차이는 연령별 1인당 “적자”이다. NTA에서는 이 연

령별 적자를 생애적자(LCD: Life-cycle Deficit)라고 칭한다.

그림 1은 지정된 기간 동안 한국 및 일본의 1인당 근로소득, 소비 및 LCD에 대한 연령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여기서 1인당 근로소득, 소비 및 LCD 값은 핵심생산인구

(30-49세)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으로 나눠 정규화한 것이다. 이는 NTA가 소비 및 기

타 금전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소득 수준을 통제해 국가는 물론 기간별 데이터를 비

교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산출된 값은 지정된 연령의 소비에 사용

된 핵심생산인구의 근로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24에 따르면 2000-2014년 한국의 자녀 1인당 소비지출은 크게 증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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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본(1999-2014년)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을 뿐이다. 한국은 6-18세 자녀의 1인

당 소비지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따라서 한국의 자녀 1인당 소비지출 급증은 1

인당 교육비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본은 노령층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Ogawa, Matsukura, & Lee (2016)의 NTA 분석에 따르면 노령층의 

이러한 소비 증가는 연금, 의료, 장기 요양 등과 같은 공공이전(public transfer)은 물

론 자산 배분 또는 자산소득 증가에 기인했다.

적자에 있는 모든 청소년에 대해 연령별 적자를 합산할 경우, 합산 결과는 전체 직접

양육비의 측도이고 NTA는 이를 자녀 LCD라 칭한다. 그러나 여기서 자녀 LCD는 유

년기 동안 지정된 해에 각 연령의 연령별 1인당 적자를 경험한 가상 자녀의 전체 직접

양육비를 말한다. 또한 출생 이후부터 경제적 독립 시까지 자녀 양육에 사용된 핵심생

산인구의 근로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자녀 LCD를 정규화했다.48)

〔그림 4-2〕 연령별로 정규화된 한국(2000년과 2012년)과 일본(1999년과 2014년)의 1인당 근로소득(LI), 

소비(C) 및 생애적자(LCD)

자료: 필자 제공

48) Ogawa, Matsukura & Lee (2015)는 이전 연구에서 자녀 LCD 산출 시 유년기의 국가별 사망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기간생명표를 사용하여 아동 생존율을 계산했다. 이번 연구는 국가별 사망율 차이를 무시
할 수 있는 고소득 국가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아동 생존율은 관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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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A 시스템에서 소비는 사적 및 공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령 그룹의 사적 

및 공적 소비는 (1) 교육, (2) 의료, (3) 잔차 등 3개 구성요소로 세분화될 수 있다. 사적 

소비는 개인 지출로, 공적 소비는 현금 또는 현물 급여의 정부 지출로 정의된다. 사적 

소비의 잔차 요소는 식품, 의류, 주택, 내구소비재, 여가 및 다양한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로, 공적 소비의 잔차 요소는 공무원 임금, 도로 유지보수 및 국방 등에 대한 지출

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 소비를 계산할 때는 각 개인의 소비 지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다. 교육, 의료 및 기타 항목에 대한 연령별 1인당 사적 소비 프로파일은 가계 소득 및 

지출을 측정하는 미시적 차원의 국가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추정하고, 1인당 공적 

소비에 대한 연령별 프로파일은 교육, 의료, 장기 요양 등에 대해 공개된 정부 데이터

를 사용해 추정한다. 모든 연령 프로파일은 각 연령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추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gawa 외(2009) 또는 UN(2013)을 참조한다.

이들 소비 구성요소를 사용해 국가별로 아동 1인당 각 소비 구성요소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NTA 연구는 벡커(Becker)의 출산 모델(Becker 1960, 1981)에 정의된 대로 

자녀 교육 및 의료 지출을 자녀의 질과 관련된 인적자본투자로 간주한다. 벡커의 출산

모델은 자녀의 수와 질 사이에 균형점이 있고 사적 양육비 부담이 높을 경우 부모는 양

을 질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는 0-24세 자녀 1명당 구성요소별 소비를 사

용해 직접 양육비와 출산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러나 여기서 산출한 자녀지출은 구성요소별 자녀 LCD와 거의 일치한다. 자녀 

LCD의 각 구성요소는 자녀의 자체 소득과 가계와 정부의 구성요소별 이전(component- 

specific transfer)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구성요소별 이전을 측정하는 

NTA 변수는 일본 데이터와 AGENTA 데이터 계산에서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자녀 

교육, 건강 및 기타 항목에 대한 소비를 구성요소별 자녀 LCD의 대용물로 사용했다.

NTA 추정치를 사용한 국가 간 증거는 자녀에 대한 1인당 LCD와 TFR 간은 물론 자

녀에 대한 1인당 인적자본지출과 TFR 간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Ogawa, 

Matsukura, and Lee (2016)는 아시아 7개국(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 태국, 필

리핀, 베트남)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후자의 관계가 전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또한 아시아의 자녀 교육에 사용하는 1인당 사적 지출 수준이 유럽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사적 지출과 TFR은 이들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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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에서 음의 관계지만(Ogawa, Matsukura, and Lee 2016) 유럽과 남미 국가

에서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Lee and Mason 2010).

라. 출산력 측정

출산력 측정에 대한 이전 연구는 대부분 양육비 상관관계 분석에서 해당 연도 NTA 

데이터에 대한 전통적 기간 TFR을 사용했다(Lee and Mason 2011;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국가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전통적 TFR을 사용해 출산력을 측정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TRF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기간출산수준에 대한 값이 왜곡된다. 일

반적으로 TFR은 출산 시기 변화 또는 일명 속도 효과(Tempo Effect)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된다(e.g., Ryder 1964; Bongaarts and Feeny 1998). TFR은 출산 

시기를 연기하는 동안 감소하고 출산 연기 추세가 끝나거나 역전되면 안정화되거나 심

지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속도 효과에 의해 값이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NTA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특정 연도의 TFR을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부정절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인구통계학자들이 유럽과 동아시아 TFR의 상당 부분이 출산 시기 

연기로 인해 감소했다고 확인했다(Frejka, Jones and Sardon 2010; Sobotka 2004).

둘째, 베커의 출산력 모델(결과 해석 시 자주 언급됨)은 양육비와 자녀 수가 관련되

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TFR 사용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된다. TFR은 가임기 여성의 연

령별 출산율 합계를 나타내므로 연령별 출산율 노출은 생식 관계에 있지 않거나 출산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여성까지 포함한다.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동거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 속도 조정

된 출산율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특히 대규모 국가간 분석의 경우 

이들 척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통적 TFR로 인한 편향 가능성을 줄이기 위

해, 이번 연구는 국가별로 Bongaarts-Feeney의 속도 조절된 TFR(Bongaarts and 

Feeney 1998)을 사용했다. Bongaarts-Feeney의 틀에서 관찰됐으나 왜곡된 특정 해

의 TFR는 동년의 왜곡되지 않은 TFR*과 다음과 같이 관련되어 있다.

TFR = (1-r) TF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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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은 해당 연도 기간 평균출산연령의 연간변화율을 나타낸다. TFR*은 속도 조

정된 합계출산율이다. 즉, t 연도에 평균출산연령이 일정했다면 TFR이 관찰되었을 것

이다. TFR*은 TFR을 (1-r)로 나눠서 산출한다. 실제로 위 방정식은 출생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출생순서별 TFR *을 합산해 모든 출생의 TFR*을 산출한다.

전통적 TFR과 비교해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TFR*은 속도 왜곡의 영향이 

줄고 특정 기간 핵심가임기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자세

한 내용은 Bongaarts and Sobotka (2012) 참조). 따라서 가능한 경우 이번 연구는 

출산력과 양육비의 상관관계 분석 시 해당 연도 NTA 데이터에 대해 국가별로 TFR의 

3년 이동평균 값을 사용했다. 그러나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의 경우 대

체 척도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유럽국가의 경우 2009-2011년 TFR* 값을 사

용했고 그리스와 불가리아는 2008년 TFR* 값을 사용한 반면, 독일은 2010-2012년 

TFR*의 3년 이동평균 값을 사용했다. 또한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루

마니아 또는 영국은 TFR* 정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각 국가에 대해 전통

적 TFR의 3년 이동평균 값을 사용했다.

다음 장에서는 전통적 NTA 접근법으로 산출한 국가별 양육비 결과를 설명하고, 주요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기간 출산 양과 비교해 검토했다.

  3. 분석결과

가. 1인당 직접양육비 및 구성요소

첫째, 표 3-19는 국가별 생애잉여(LCS: life-cycle surplus) 단계 진입 및 종료 연

령 및 잉여 기간(년)을 보여준다. 생애잉여는 LCD의 반대 개념이다. 따라서 LCS 진입 

연령은 생애주기 최초로 지정된 연령에 연령별 근로소득 평균이 연령별 소비 평균을 

초과한 시점을 가리킨다. LCS 평균 진입 연령은 3차 교육등록 수준, 청년 실업률, 임금 

프로파일은 물론 남녀의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율 차이 등 교육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국가/지역마다 다르다.49)

49) LCD 계산에 사용된 연령별 근로소득과 소비는 특정 연령의 성별 및 기타 인구 이질성 평균 값이다. 따
라서 연령별 인구 구성요소는 각 NTA 변수의 연령 프로파일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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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한국과 대만의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1998년과 2015년 사이에 2세, 한국의 경우 2000년과 2012년 사

이에 4세까지 독립 연령이 높아졌다. 이러한 청년들의 독립 연령 변화는 양국에서 3차 

교육이 급격히 증가한 결과로 간주된다. 1999년과 2014년 일본 청년은 평균 30세가 되

어야 순생산자로 전환됐다.50)반면 일본은 한국과 대만보다 훨씬 늦게 LCS 단계가 종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CS 단계가 끝나는 연령 간 차이는 각 사회의 퇴직 연령을 반영

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LCS 단계 기간(년)은 한국 또는 대만보다 일본이 길게 나타났다.

<표 4-6> 국가별 생애잉여 단계 진입 및 종료 연령 및 잉여 기간

자료: 필자 제공

50) Ogawa, Matsukura, and Lee (2015)의 연구에서 일본의 LCS 진입 연령은 1984년 23세에서 1994년 
25세, 2009년 29세로 높아졌다. NTA 데이터 계산에 사용된 SNA 데이터의 버전 차이로 본 연구 데이

터와 일부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이들의 연구는 SNA1993을, 본 연구 데이터는 SNA2008을 사용
했다. 한국 NTA와 AGENTA NTA 모두 SNA2008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본 데이터를 사용한 전체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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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5개국의 생애잉여 단계 진입 및 종료 연령에서는 유의미한 변동이 확인됐다(표 

2). EU 국가의 LCS 진입 연령은 벨기에와 프랑스의 24세부터 그리스의 32세까지, 

LCS 종료 연령은 루마니아 53세부터 스웨덴 63세까지 다양했다. 결과적으로 LCS 기

간은 라트비아의 26년부터 스웨덴의 36년까지로 나타났다. 이들 수치는 일반적으로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D’albis and Moosa 2015).

LCS 단계 진입 연령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연수와 같으므로, LCS 단계 진

입 연령은 LCS로 측정한 자녀 당 직접비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5는 동아시아 3개국과 EU 25개국별로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28개 데이터 

포인트를 각 국가/지역의 LCS 단계 진입 연령에 맞춰 표시한 도표이다. 예상했듯이 두 

측정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대만은 자녀 1인당 

LCD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그리스, 리투아니아, 키프로스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도 자녀 LCD가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불가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는 

일본만큼 자녀 LCD가 높지만 청년들의 LCD 진입 시기는 일본보다 빠르다.

〔그림 4-3〕 LCS 진입 연령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국가 간 상관관계

자료: 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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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은 동아시아 3개국의 LCS 단계 진입 연령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 

간 시계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과 대만은 LCS 단계 진입 연령이 높아진 

만큼 자녀 LCD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핵심성인 근로소득의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경우 대만(1993-2015년)은 5.5년, 한국(2000-2012년)은 4.5년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1999년-2004년 2.1년 증가한 후 14.3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LCS 

단계 진입 평균 연령은 2009년-2014년 사이에 2년 증가한 반면 자녀 LCD는 변함없

이 유지됐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20대 중반과 후반 여성의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음 분석에서는 0-24세 자녀에 대한 연령별 1인당 지출에서 사적 지출과 공적 지

출의 구성을 살펴보고 양육비 지출 분배 방식을 조사했다.

〔그림 4-4〕 동아시아의 LCS 진입 연령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시계열 상관관계

자료: 필자 제공

첫째, 그림 3-27은 0-24세 자녀 양육비의 항목별 구성비를 국가별로 정리한 결과이

다. 그래프에 따르면 모든 나라교육과 건강이 아닌 기타 항목의 사적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적 지출의 비중은 38%(룩셈부르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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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루마니아)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이론상 인적자본 지출 또는 1인당 교육 및 의료

비 지출은 자녀 양육비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사적 및 공적 부분 모두의 인적자본 

지출 비중은 동아시아 35.9%, EU 33.6%였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사적 및 공적 지출

을 통합할 경우, 교육비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대상국

가 중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교육비 비중이 각각 36.6%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일본과 대만의 교육비 비중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단 루마니아, 불가리

아 및 슬로바키아는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5〕 0-24세 자녀의 1인당 양육비 구성

자료: 필자 제공

그러나 동아시아와 유럽의 가장 큰 차이는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이었다. 

그림 3-28은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을 보여준다. 그래프에 따르

면 유럽보다 동아시아 지역의 자녀 교육비 비중이 훨씬 높다. 이는 유럽 정부의 교육비 

지원율이 동아시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대만 모두 지난 10년간 교

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일본은 이들 두 국가 그룹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 달리 지난 

10년간 자녀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4년제 대학 진학

률 증가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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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 비중은 교육비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유럽보다 아시아가 높게 나타났다. 단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유럽 국가 중 예외적으로 

사적 지출 비중이 높았다. 아시아 국가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자녀 의료비의 사적 지

출 비중이 감소했다. 특히 일본은 15년간 자녀 의료비의 사적 지출 비중이 16%P까지 

줄어 유럽 복지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4-7〕 0-24세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 비중

자료: 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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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3-30과 3-31에서는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를 확인

할 수 있다. 사적 교육비는 한국과 대만이 유럽과 일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그림 

3-30). 사적 교육비와 공적 교육비를 합산한 총 교육비의 경우 일본과 대만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한국의 1인당 교육비는 핵심성인의 6년간 근로

소득에 해당해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3-31은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의료비를 보여준다. 총의료비는 동아시아와 유럽

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그리스,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1인당 자녀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3-29와 같이 자녀 의

료비의 1인당 사적 지출은 동아시아, 특히 대만이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났다.

〔그림 4-8〕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

자료: 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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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의료비

* 이탈리아의 공공 의료비 데이터는 AGENTA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자료: 필자 제공

나. 자녀 양육비와 출산의 상관관계 분석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NTA 척도로 측정한 양육비와 출산의 국가 간 이변량 관계를 

조사했다. 측정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기간 TFR 대신 Bongaarts-Feeney 방법

으로 속도 조정된 TFR의 3년 이동평균 값을 국가/지역별 기간출산양 측정치로 사용했

다. 분석에서 TFR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이 출산력 측도를 의미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정규화된 자

녀 1인당 LCD와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는 [그림 4-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에서 관계의 강도를 검토하기 위해 플롯의 선형 선을 맞췄다. 동아시아를 추가할 경우 

유럽에서 관측된 국가 간 관계가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포인트에 실선을 

맞추고 유럽 국가에 점선을 맞췄다. 그러나 선을 맞출 때 특이점은 제외했다. 이들 특

이점은 국가 코드 레이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키프로스(CY), 그리스(EL), 

라트비아(LT)의 자녀 LCD가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출산율 측정 시 무의

미하다. 이후 그래프에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했다.

그림 3-32의 적합선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와 TFR은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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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고, 3개 아시아 국가를 추가하면 EU 유럽국가만 분석할 때보다 적합선 기울

기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는 이론적으로 가정한 양육비와 출산 간 음의 관계가 유럽보

다 동아시아에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0〕 속도 조정된 TFR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국가 간 상관관계

자료: 필자 제공

그림 3-33은 TFR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 간 이변량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루마니아(RO)는 특이점으로 분류돼 분석에서 제외됐다. 여기서도 자녀 

LCD를 사용한 이전 그래프와 유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Ogawa, Matsukura, 

and Lee (2016)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8개국에 대한 연구에서 그림 3-31와 3-32

에 제시된 이번 분석 결과와 달리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이 자녀 1인당 LCD보다 

TFR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인적자본에 대한 공적 지출과 출산

율 모두 동아시아보다 훨씬 높은 유럽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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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인적자본과 속도 조정된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

자료: 필자 제공

종적 데이터를 사용해 한국, 일본 대만의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인적자본과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산출했다. 이들 상관관계는 그림 3-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과 TFR 간 명확한 상충관계가 확인됐다. 1993년

-2015년 사이에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은 핵심연령 근로소득의 2.8년까지 증가한 

반면 TFR는 0.7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한국은 2000년-2010년 사이 정규화된 자녀 1인

당 인적자본 지출이 2년 증가하고 TFR가 0.4포인트 감소해 이러한 상충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두 변수 간 관계가 일부만 확인됐고 한국과 대만보

다 상관관계가 훨씬 약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1999년-2009년 사이에 자녀 1인

당 인적자본 지출과 TFR 간 상충관계가 확인되었으나 한국과 대만보다는 훨씬 약했

다. 또한 2009년-2014년까지 일본은 1인당 인적자본 지출과 TFR 모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일본의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은 EU 평균 수준인 

핵심연령 근로소득 4.8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012년 한국의 6.9년 또는 

2015년 대만의 6.2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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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인적자본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자료: 필자 제공

요약하면 위 결과는 일반적으로 이전 연구(Ogawa 외. 2009, Lee & Mason 2011, 

Ogawa, Matsukura & Lee 2016) 결과와 일치했고 국가 간 거시적 수준에서 출산의 

양과 질의 상충관계를 확인했다. 다음 그래프에서는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을 더욱 

세분화해 자녀양육의 다양한 인적자본 측면과 출산의 관계를 살펴본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출 패턴 중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사적지출 규모와 비중이었다. 여기서는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사적 

및 공적 지출을 분류하고 TFR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림 3-35는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사적지출과 TFR의 국가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래

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사적 지출 모두 TFR과 음의 관계를 가지

고 있지만 교육비가 의료비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사적 교육비와 출산 

간 상충관계는 유럽 데이터포인트에도 나타났지만, 동아시아 3개국을 추가하자 국가 

간 수준의 상충관계가 더욱 뚜렷해졌다.

반면, 의료비가 높다고 자녀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의료비의 

사적지출은 교육비처럼 단순 해석할 수 없다. 대신 지출 수준은 국가의료제도의 본인

부담금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1인당 의료비 사적 지출은 교육비와는 다른 방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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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

자료: 필자 제공

자녀 교육비 그래프를 보면 한국과 대만의 사적 지출 수준이 매우 높고 출산율이 매

우 낮고 일본도 이들 두 국가보다는 약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전체 국가의 

적합선이 유럽 국가만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비에 대한 사적 지출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의 두 가지 특징을 뚜렷이 보

여준다. 반면, 한국과 대만이 일본이나 기타 EU 국가보다 자녀 의료비의 사적 지출 수

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들 국가의 의료제도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36은 동아시아 국가의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TFR의 시계열 상

관관계를 보여준다. 한국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TFR 간 음의 관계가 매우 뚜

렷이 나타났다. 한국은 자녀 교육비의 사적 지출 수준도 가장 높았다. 대만과 일본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1998년-2015년 1인당 사적 

교육비는 크게 감소했지만 동기간 TFR 또한 2.02명에서 1.29명으로 감소했다. 이러

한 결과는 교육비 자체보다는 비혼과 같은 다른 원인이 이 기간 대만의 출산율 감소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본은 한국과 대만과 비교해 자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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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사적 지출이 훨씬 적고 변화도 적었다. 일본의 TFR 증가는 2004년부터 다소 증

가세를 보인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무관해 보인다.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

적 지출 증가는 해당 기간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 증가가 반영됐을 수도 있다.

〔그림 4-14〕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자료: 필자 제공

마찬가지로,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지출과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는 그림 3-3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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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자료: 필자 제공

대만은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TFR은 지속적으로 감

소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양육비보다 결혼 연기와 같은 다른 요소가 연구 기간 대만의 

출산율 감소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

적지출과 TFR 또한 2000년-2010년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 감소는 2010년 이후 출산율 증가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은 2009년-2014년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지출 급감에 맞춰 TFR이 증가했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 의료비 지원 제도를 크게 확대했다(Takaku 2015). 따라서 현재 

일본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자녀 1인당 의료비에 대한 사적지출 감소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일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사적지출 비중은 교육비보다 의료비가 훨씬 낮다. 따

라서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지출이 출산율에 비치는 영향을 뚜렷하지 않고 제한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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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과 EU 25개국의 NTA 데이터로 산출한 양육비를 비교

하고 출산과 이들 비용의 국가 간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또한 상관분석에 일본의 최신 

데이터포인트를 추가하고 속도 조정된 TFR을 사용해 이전 연구 결과를 재정의했다

(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동아시아와 EU 국가를 비교한 결과 자녀 양육비 비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와 EU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사적지출 비중이었다. 교육비는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럽은 동아시

아보다 국가 부담률이 훨씬 컸다.

출산과 자녀 양육비에 대한 국가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국가 출산율 간 뚜렷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이러한 관계는 유럽 데이터에서

도 나타났지만 동아시아 3개국을 추가하자 더욱 뚜렷해졌다.

동아시아의 종적 NTA 데이터를 사용해 시계열 상관관계를 산출했다. 한국과 대만

은 모두 출산율은 최저수준이고 사적 교육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사적 교

육비와 기간출산율의 시계열 관계는 다른 경로를 따랐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지출이 가장 높았고, 출산율과의 상충관계도 뚜렷했다. 따라서 높

은 자녀 교육비는 최근 한국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 이들 두 변수 간 시계열 관계에서는 뚜렷한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만은 직접 양육비보다 결혼 연기 또는 비혼과 같은 기타 요소가 최근 

출산율 하락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만의 이러한 결과는 그

림 12의 국가간 분석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 NTA 데이터를 사용한 국가 

간 분석에서는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과 TFR이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보였다(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그

러나 이번 시계열 분석 결과 이들 국가간 상관관계를 더욱 신중히 추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 및 대만과 비교해 일본은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의 사적 지출이 적은 편

이다. 또한 일본의 출산율은 전통적 TFR과 속도 조정된 TFR로 측정한 결과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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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현재 한국과 대만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사적 인적자본 지출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와 유럽 

복지 국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적자본의 사적지출 추세는 일본의 최근 출산율 회

복세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접 양육비만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을 사용하면 간접 양육비도 측정할 수 있다. 향

후 간접 양육비를 추가하면 자녀 양육비와 출산의 관계를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로는 이러한 시도가 이미 있었으며(예: Gustafsson and Kjulin 1994) 

NTA와 NTTA 데이터를 사용한 대규모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

감사의 글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일본 NTA 데이터는 일본 NTA 국가팀이 추정하고 편집했다. 

NTA 데이터 구성은 JSPS Grant-in-Aid for Specially promoted Research (No. 

15H05692), “Construction of Policy-Evaluation-Oriented and Heterogeneity- 

Sensitive National Transfer Accounts and their Application to Policies for 

Coping with Declining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P.I. Prof. Hidehiko 

Ichimura)의 지원을 받았다.

2015-2016년 대만과 2014-2015년 일본의 Bongaarts-Feeney 속도 조정된 TFR 

데이터를 제공한 Yen-hsin Alice Cheng 박사와 Motomi Beppu 박사에게 각각 감

사를 표한다. 한국의 Bongaarts-Feeney 속도 조정된 TFR은 Yoo and Sobotka 

(2018)가 실시한 연구의 보충 파일을 참조했다(https://www.demographicresearch. 

org/volumes/vol38/22/default.htm). 나머지 국가의 속도 조정된 TFR은 Human 

Fertility Databas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독일)) 

및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오스트리아)의 지원받았다.

데이터는 www.humanfertility.org(2018년 10월 5일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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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아시아의 저출산과 인구정책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서론

최근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한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

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증가율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인구배당 사례의 원

형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는 이들 국가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전체적인 인구전환의 추세와 더불어 각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왕성한 경제성장기에 시작된 제2차 인구전환 

과정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출산율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태어나 고등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들은 어머니 세대에 비해 아이를 덜 출산하는 경

우가 많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대 최저출산율은 1960~70년대 시행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대부터 다수 국가들이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국가 중 다수가 출산율을 회복시

키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주

요 국가들은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자녀양육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

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두드러진 회복세가 감지되지 않고 있어 가족정

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추진되고 있는 가

족정책들은 관련 복지비용은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

구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책들은 정부차원

의 보육 혹은 다른 형태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이 지워지면서 

성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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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을 상기하면서 가족계

획정책으로 출산율 회복이 쉽게 달성되리라 낙관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간 인구정책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면, 출산율이 오랫동안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는 이유와 

가족정책이 출산율 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출산율이 반

등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생산 기간(reproductive period) 초기에 출산을 기피했던 

많은 유럽 여성들이 나중에 결국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출산율 반등의 주요 원

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되고 있다 (Sobotka 2017). 유럽에서 행해진 다수의 연구들

은 코호트 출산지표(fertility measures)를 이용해 출산 연기 및 출산율 회복을 분석했

다(Frejka and Calot, 2001; Frejka and Sardon 2004). 유럽의 연구들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코호트 지표보다는 기간 지표로 출산율

을 분석했다(Rindfuss and Kim Choe, 2015, 2016). 코호트 출산율을 조사한 소수

의 연구에서는 생식연령기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점점 더 적은 수의 아이를 출산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4개국의 출산율 추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국가의 저출산 현상을 초래한 인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먼저 

코호트 출산율과 기간출산율의 전반적 추이를 살펴보고, 동아시아 여성의 출산 지연과 

출산율 회복 추이를 고찰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본과 대만의 인간출산율 데이

터베이스(HFD, Human Fertility Database)를 활용했다. 한국의 출산동향 자료는 

대한민국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에 기반한다. 싱가포르 자료는 Koh(2010) 외에 싱가포르 통계부가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 보고서에서 추출했다. 한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코호트 

출산율 변화를 Zeman 외 (2018)의 방법론에 따라 출산 진도비변화로 분해하여 분석

한다.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 4국의 인구정책의 역사적 뿌리와 발전상을 자세히 고찰한

다. 정책의 유사성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이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국가간 인구

정책의 상이성에 초점을 맞춰봄으로써 동아시아의 저출산 위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

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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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가.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추이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950년부터 2015년사이에 급감

했다. 가장 최근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3명으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4국의 출산율은 모두 뚜렷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가별로 두드

러진 특징들을 갖고 있다. 4국의 각기 다른 출산율 추이는 각국이 실행해온 인구정책 

전략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좀더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192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을 경험했으며, 1950년에 이르러 기간 합계출산

율이 3.4명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시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

저히 낮았다. 인구학적 과도기의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

정적인 출산율을 기록했다. 1960년부터 1975년까지 거의 15년 간 일본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나머지 3국은 인구학적 과도기에 그러한 안정적인 

출산율을 경험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대만, 한국은 1950년대 말까지 여성 1인당 거의 

6명의 아이를 출산하며 거의 유사한 수준의 기간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그 후, 이들 국

가의 출산율이 하락하기는 시작했지만, 그 추이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1960년대부

터 1970년대까지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대만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했다. 

한국과 대만이 여전히 여성 1명당 3명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던 1977년, 싱가

포르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을 하회했다. 한국과 대만, 양국의 출산율 추이는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두 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에 도

달했다. 1990년대 일본의 출산율은 나머지 아시아 3국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4개국 모두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1.3명으로 떨어졌다. 일본의 경

우,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 들어 여성 1인당 약 1.4명의 아이를 출산하

며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일본과 달리,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기

간 합계출산율은 하락 기조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말 여성 1인당 1.3명 이하로 떨어

졌다.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코호트 출산율의 시대별 추이를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입증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코호트의 출산율을 일본, 대만, 한국의 40세 여성과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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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44세 여성의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s)로 정의했다. 코호트 출산율

의 추이는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일본의 코호트 출산율은 

1950년대 중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체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나머지 3국의 코호트 출

산율은 계속 감소했다. 일본의 코호트 출산율은 다른 3국보다 낮았지만, 4국의 1974

년 코호트의 경우, 여성 1인당 1.4명에서 1.6명 사이의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했다. 이는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코호트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림 4-16〕 1950 to 2015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1950년-2015년)

자료: 2017년 유엔 세계인구전망

〔그림 4-17〕 동아시아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1932년 코호트-1974년 코호트)

자료: 한국-대한민국 통계청(2018), 일본과 대만-인간출산율 데이터베이스, 싱가포르- Koh Eng Chua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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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과 [그림 4-19]는 동일한 그래프 상에서 일본과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

과 코호트 출산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은 그 해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코호

트 출산율은 특정 여성이 해당 년에 40세가 되었을 시점의 완결출산율을 나타낸다. 일

본과 한국 모두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세 전후였다. 일본의 경우, 1946년 이후 코

호트 출산율이 기간 합계출산율보다 높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

호트 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출산연기에 따른 기간 합계출산율의 감

소가 다소 안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출산율 

추이는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한국의 경우, 기간 합계출산율은 물론 코호트 출산

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기간 합계출산율의 반등이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한국 여성들은 계속해서 출산을 연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기간 합계출산율의 “템

포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코호트 출산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 역

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4-18〕 일본의 기간 합계출산율 및 코호트 총출산율(1955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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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 및 코호트 총출산율(1960–2017)

동아시아 4개국의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은 여성들이 재생산연령 후반기까지 얼마나 

출산을 늦췄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50). 4개국 모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뿐 아니라, 그래프의 높이도 낮아졌

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연기 및 출산의향 회복을 조사하기 위해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 

있던 기준 코호트(1950년에서 1960년까지)의 연령별 코호트 누적 출산율을 1960년

부터 1995년까지 후속 코호트의 연령별 코호트 누적 출산율과 비교하여, Frejka 외

(2010)의 연구를 확장했다(그림 3-51).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여성들은 늦은 나

이까지 출산을 미룰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과거에 비해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이나 대만의 젊은 여성들이 여전히 

출산을 미루고 있는 반면, 일본 코호트 여성들은 더 이상은 출산을 미루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1980년 코호트와 1985년 코호트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

다. 이는 1980년대 일본 여성 코호트는 1975년 코호트에 비해 출산을 미루지 않고, 아

이를 덜 낳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만과 한국의 경우, 1985년 코호트

의 그래프 위치가 1980년 코호트보다 아래에 있다. 이는 양국 모두 1980년 코호트보

다 1985년 코호트가 출산을 좀 더 미루는 경향이 있고, 1980년 코호트에 비해 출산율

이 더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1인당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대만과 한국에서 출산율이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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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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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동아시아 국가의 기준 코호트와 후속 코호트 사이의 연령별 코호트 누적 출산율의 차이

나. 코호트 출산율의 분해 분석: 한국의 사례

과거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자녀의 수가 셋 이상인 가정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최근

에는 그런 가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는 출산을 중요한 

일생 의례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1946~1950년 출산 코호트부터 

1971~1975 출산 코호트까지의 출산율 변화를 출산 진도비의 변화로 분해했다. 그 결

과는 어떤 패리티 진행의 변화가 한국에서 코호트 출산율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에는 1985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센서스 데

이터가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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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호트 출산율은 1941년-1945년 코호트를 시작으로 1971년-1975년 코호

트까지 계속 감소했다. 1941년-1945년 코호트 출산율은 여성 1인당 3.42명이지만, 

1946년-1950년 코호트의 경우, 2.80명으로 감소했고, 그 후 1951년-1955년 코호트

의 경우, 2.29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1956-1960년 코호트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96

명으로 하락했으며, 이후 1961년-1965년 코호트는 1.88명, 1966년-1970년 코호트

는 1.84명, 1971년-1975년 코호트는 1.6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진행률은 1941년-1945년 코호트와 1961년

-1965년 코호트 사이에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그 후 1971년-1975년 코호트까지는 낮

은 수준을 유지했다. 둘째와 첫째 아이 출산의 진행률은 1950년대 코호트 이후 감소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소폭은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진행률의 감소폭보다

는 크지 않았다. 이전 코호트들과 비교했을 때 1966년-1970년 코호트와 1971년-1975

년 코호트 사이에 둘째 아이 출산과 첫째 아이 출산의 진행률 감소폭은 다소 커졌다.

〔그림 4-22〕 1941년-1945년 코호트과 1971년-1975년 코호트 사이의 코호트 출생률과 출생아수 진행률 

추이

코호트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결과는 Zeman 외(2018)의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패리티 진행률 변화가 코호트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코호트들 전

체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에 대한 진행률 감소는 1941년

-1945년 코호트와 1946년 -1950년 코호트 사이, 그리고 1946년-1950코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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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1955년 코호트 사이에서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코호트들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을 상회했다. 둘째 아이 출산의 진행률 감소는 출산율이 대체 수준

에 근접한 1960년대 코호트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단 코호

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영향력도 감소했다. 코호트들의 출산율

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1961년-1965 년 코호트와 1966년-1970년 코호트 사이, 

그리고 1966년-1970년 코호트와 1971년-1975년 코호트 사이의 두드러진 출산율 

감소는 첫째 아이 출산율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분석 결과는 한국의 코호트 출산율 변화에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40 년대와 1950 년대의 집단의 경우,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주로 국

가 주도의 강력한 산아 제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세 자녀 이상 출산 감소가 주요한 역할

을 했다. 한편 최근 코호트의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무자녀 가정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출산은 합법적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 출산율 하

락은 젊은 비혼 가정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림 4-23〕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 진행률 변화가 1941년-1945년에서 1966년-1970년 코호트의 

출산율 감소에 미친 영향

한국에서는 출산과 합법적 결혼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각 집

단별로 40세-44세의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출산을 구분해서 분석했다. 40세-44세

까지 미혼인 여성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40세-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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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혼 여성의 비율은 1941년-1944년 코호트는 0.75%, 1951년-1955년 코호트는 

1.6%, 1961년-1965년 코호트는 3.5%, 1971년-1975년 코호트는 10.1%였다. 미혼 

여성 대부분은 출산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이

었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보통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 

중 자녀를 낳지 않은 여성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가 없는 기혼 여

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41년-1945년 코호트의 무자녀 비중은 1.5 %, 1951년

-1955년 코호트는 2.2 %, 1961년-1965년 코호트는 3.2%, 1971년-1975년 코호트

는 6.2%였다. 이는 합법적 기혼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규범이 한

국의 저출산 기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전통적 규범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4-24〕 결혼 여부 및 출산 코호트별 40세-44세 유자녀 여성의 율

  3. 동아시아국가의 인구정책

본 절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및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정책을 살

펴 본다. 기존의 저출산 관련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 사회적/

경제적인 공통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및 한국은 

복지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저출산국이 된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개발국이자 성불평등 국가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유사성에 주로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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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인구 정책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동아

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일본은 ‘인구전환’을 경험한 최초의 동아시아 국가다. 일본은 2 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과 1949년 사이 베이비 붐을 경험했으며, 급속한 인구증가의 문제가 국가적으

로 심각한 사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후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후반 일본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으로 떨어졌다. 1957년 합계 출

산율은 여성 1 명당 2.058 명으로 감소했다(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일

본은 1950 년대 중반 전후 재건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

며, 197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으로 안정됐다. 일본 정부가 인구 문제

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Inoue, 2001).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일본 정부는 독특한 인구학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산

아제한 정책을 시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었다.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일본은 저출산국

이 됐다. 일본의 저출산 추이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그것과는 극명히 다르다. 일본의 

저출산 국가로의 전환은 이미 1920 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은 194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1950년대 초반 일본 정부

는 산아제한 (가족 계획)사업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가족계획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

은 민간단체들이었다. 사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

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산은 지극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948년 일본은 인공유산(낙태)를 합법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인구 

급증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초반에만 일시적으로 피임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피임에 실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그렇게 임신한 여성들 중 일부

는 인공 임신중절을 선택했다(Inoue, 2001). 전반적으로, 아래에 언급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인구전환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 이후 1970년대 중반 일본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

만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성 1 인당 출생아수는 1985년 1.757 명, 1993 년 

1.464 명으로 각각 감소했다(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이 무렵 일본 정부

는 “엔젤 플랜 (Angel Plan, 1994)” 및 “뉴 엔젤 플랜 (New Angel Plan, 1999)”을 

비롯해 일련의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출산율이 대체 수준으로 떨어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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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1987년 무렵 싱가포르 정부가 이미 출

산장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간접적

인 방식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

한 국가 전략 개발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간접적이고 더딘 

대응 방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의 유산이자 자유방임적 인구정

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인구정책은 더디고 간접적인 조치들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동아시

아 국가를 대표하는 경제개발 모델을 갖고 있는 일본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대부분

의 자원을 집중시킨 반면, 출산율 제고에 필요한 사회비용은 최소화해왔다. 일본정부

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업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일본 정부는 성평등을 증진

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결과,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선진국들이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

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May 2012). 이를 고려할 때 일본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확실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인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비교하면 싱가포르, 한국, 대만의 산아제한 정책은 비슷한 동기와 정책개발

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국가 차원에서 인구증가율을 낮추고 산

아제한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별 상이성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1960년대 초중반 도입된 산아제한정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존속됐다. 이들 

국가는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을 이유로 종합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

나 정책측면에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1959년 영국 영연방 자치주가 되었으며,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완전히 독립했다. 풍부하지 못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싱가포르 정부는 독립 직후 강력

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으며, 1970 년대 중반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으로까지 떨

어졌다. 그러나 1987년,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의 정책적 전환은 비교적 

예상 가능한 선택이었지만, 싱가포르가 안고 있는 인종 및 민족 간 균형이나 우생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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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등으로 인해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었다 (Kramer, 

2014; Yap, 2001).

싱가포르 정치의 특징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

는 데에 있다. 1959년 총선 이후,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이 정치

권을 장악했다. 사실 PAP는 싱가포르가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서 국가적 정체성으로 여겨졌다. 이는 2009년 일본에서 집권기간이 짧고(2009~2012

년)과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을 펼친,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Japan)이 막강한 

자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을 누르고 집권당이 된 것과 비교된다. 싱가포르

가 생산적인 시민(Sun, 2012년)을 강조하는 점이나 새로운 개발모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싱가포르

의 사례는 인구정책을 수립 이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

하게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경우, 톱다운식 접근법이 과거와 현재의 인구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배해 

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의 노력은 싱가포르의 인구전환에 크게 기

여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실패하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저출산 문제

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ramer(2014)는 일본의 출

산장려 프로그램의 정책적 실패를 분석했다. 일본 여성들은 정치권 내에서 활동하는 

대신 정치권 밖을 활동/투쟁의 장으로 선택하면서, 인구정책을 오롯이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 놓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

어 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싱가포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만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출산율 변화 패턴을 보였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이 

두 국가의 인구정책과 경제개발 전략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Kwon 2001; Liu 

2001).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이행하면서 1980년대 초반 두 국가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수준으로 떨어졌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2000

년대 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출산장려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과거 국가가 적극

적으로 인구정책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표면화되고 

20년이나 지나서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실행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방임주의를 고수해온 일본과 비슷하다. 대만과 한국은 뒤

늦게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복지 지출을 확대해왔으며, 이러한 행보는 1997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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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첫째, 1980년대 후반까지 한

국의 군사정부는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후에도 강력한 산아제한 조치

를 계속 시행했다. 게다가, 한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받은 반면, 대만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다. 전반적으로 대만은 인구정책

의 변화를 꾀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의 권고를 따랐다. 실제로 한국에 비해 대만의 출산율은 1990년대 

말까지 여성 1인당 1.71.8명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정책 실행을 하려던 대만정부는 페미니스트와 환경주의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Chen 2012; Lee 2009),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반대의사를 표한 집단들의 목소리

를 반영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구 정책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2006년 인구

정책지침(2006 Population Policy Guidelines )은 과거 사용된 양적지표(합계출산

율)들 대신, 생태적 균형이나 성평등 등과 같은 질적 목표를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2008년 정책방향(Lee and Lin 2016)을 마련하면서 “2006년 인구정책지침”에 기초

해 백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대만의 경우, 출산율 관련 정책 논의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때 대만은 인구정책의 전면적인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 상황

은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08년 국방백서에서 출산율 제고가 여전히 

대만 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합계출산율 등과 같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양적 목표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발표된 백서에서 양적 목표를 강조했다. 향후 10년간 자연인구 감소를 피하기 위해 목

표 출생아 수(연간 18만 명)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이·린·2016). 이러한 인구정책의 

충돌은 대만의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2008년판 인구정책백서는 현재 여당

인 민진당(DPP)이 작성했고, 2013년판 백서는 이전 여당인 국민당(KMT)이 작성했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만의 사례는 인구정책이 정치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 정부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기는 했지

만,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와 보수 정치진영의 폭넓은 공감대가 없이는 인

구정책의 변화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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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맺음말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이 가까운 미래에 상승할 가능성이 낮음

을 보여준다. 출산율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회경

제적 특성과 출산장려 정책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유한 특성을 종

합적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시

아 국가들은 과거 인구정책을 국가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했다. 이는 개발모

델 내에서 경제정책의 하나로 복지정책을 수립해왔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 가들의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포괄적인 복지정책

을 이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동아시아의 복지시스템은 빈약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지는 않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 특히 육아와 같은 가족 생황에서는 성불평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대부분의 동아시아 정

부들은 공공정책이 출산장려 쪽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경제개발 논리를 대체할 수 있

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며,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가족 생활을 지원

하는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출산과 육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저출

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가오는 초고령사

회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마

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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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아시아의 가족계획사업 및 출산 선호도

Stuart Gietel-Basten (홍콩과학기술대학교)

  1. 서론

가. 출산 선호도 구성

출산 선호도는 출산 패턴 분석의 중요한 특징이다51). 일반적으로 실제 출산율보다 

출산선호도가 낮은 고출산 환경에서 이는 미충족 가족계획 수요를 측정하는 핵심 측도

로 간주된다. 반면 출산선호도보다 실제 출산율이 낮은 전환 후 출산 환경에서 이들 격

차는 출산장려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Bongaarts 2001).

유럽은 두 자녀 규범이 장기간 매우 확고히 자리잡았다(Sobotka & Beaujouan 

2014a, 2014b).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선호도 관점에서 다른 강력한 패턴이 확인된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초저출산 국가는 출산 의향(intentions)이 두 자녀 이

하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두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을 이상적으로 간주한다(Fukuda 

& Saotome 2018, Yap & Gee 2018, Choe & Park 2018, Gietel-Basten 2018).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는 아시아 지역 정치권에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다(Casterline & Gietel-Basten 2018, Philipov et al. 

2009).

그러나 정책의 동기로서 이들 선호도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면, 저출산 국가의 ‘미충

족 출산 욕구’를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두 자녀 규범’이 진화적 인

간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천성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상대적으로 적다(Basten 

2009). 사망자 수가 0이거나 무시할만한 수준이고 양과 질이 상충하는 시나리오

(quantity-quality trade-off scenario)에서는 1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반면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최우선시하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는 0명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선천적 자녀 수’는 규정하기는 어렵다.

51) 출산 선호도의 이론에 대한 주요 문헌 자료 개요는 Casterline & Gietel-Basten (2018), Philipov et al. 
(2009) 및 van de Kaa (2001)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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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들 선호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우선 이들 선호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들 규범이 최저출산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매우 강력한 두 자녀 

규범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율 또는 경제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많은 아시아 지역이 두 

자녀를 이상자녀수로 간주하고 있다(Gietel-Basten, Casterline & Choe 2018, 

Gietel-Basten & Rajbhar 2018 참조). 반면 파키스탄은 네 자녀 규범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아 사망률, 남아 선호사상 및 낮은 경제 발전 수준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Wazir 2018). 인도의 많은 무자녀 여성은 한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Gietel-Basten & Rajhbar 2018).

이러한 선호도를 설명하기 위해 문헌 자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출산과 출산 포부

(fertility aspirations)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이상자녀수로 

정의되는 출산 선호도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이론적 틀은 영향력 높은 저

출산함정 가설(LFTH: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이다(Lutz, Skirbekk & 

Testa 2006). LFTH의 틀에서 이상자녀수는 코호트 출산율을 낮추는 저출산율의 자

기강화 주기에 속하며 주로 어린 자녀를 둔 사람 수로 형성된다. 즉, 자녀수가 바뀌면 

선호도도 바뀔 수 있다. 출산 변천(fertility transition)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

율 변화는 개인의 이상자녀수 감소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지만 관련성의 정확한 특징과 

인과기제는 분명하지 않다. 관련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TPB)의 틀에 기반한 접

근법은 더욱 포괄적이다(Ajzen 1991, Ajzen & Klobas 2013). 그림 3-38과 같이 출

산 의향은 여러 경로에서 파생된다. 출산 의향은 개인적 및 사회적 수준에서 역량 및 

실제(또는 인지된) 규범 또는 제약으로 기능하는 다양한 결정요인과 변수의 결과이다. 

이러한 더욱 전체론적 접근법을 통해 출산 선호도를 다양한 수준에서 많은 요인이 복

잡하게 상호작용하고 개인의 심리와 선택에 의해 변화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166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그림 4-25〕 출산 선호도와 의사결정에 적용된 계획된 행동 이론

자료: (Ajzen and Klobas 2013).

나. 중국은 예외인가? 단서인가? 

저출산 국가의 두 자녀 규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외는 중국이다. 실제로 중국은 두 

자녀 이하를 이상자녀수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Zheng, Gu & Gietel-Basten 

2018, Basten & Gu 2013, Hou 외 2014). 이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 국민들이 산아제한정책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출산 선호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는 청중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타고난’ 정서보다 출산 선호도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법이 우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지난 30년간 산아제한 정책이 중국에서만 시

행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금지적 특성이 이들 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높다. 또한 30년간 실시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실제 출산 선호도가 형성됐지

만 현재 추가 출산을 허용 또는 나아가 장려하는 흐름은 부모 세대(또는 잠재 부모)의 

인식에 반해 동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의 사례가 LFTH에 어떻게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수 제한은 많은 이들

이 ‘한 자녀’를 이상자녀수로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과기제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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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TH는 금지적 정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론적 방식으로 이러한 선호

도 구성을 조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단, TPB를 사용하면 가족계획 제한이 

이러한 출산 선호도 구성 틀에 적합한 경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녀 수가 제

한된 커플의 경우, ‘출산에 대한 실제 통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선호도 형성과 실현

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최근 가족계획제한이 두 자녀를 출산할 자격을 갖춘 

가정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고 소가족(및 특히 한자녀 가족)의 장점

을 알려왔다(Basten and Jiang, 2014). 이를 위해 정부는 익숙한 선전 포스터를 제작

하고 교육 및 고용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소가족/한 자녀 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러한 중국 상황에서 출산 선호도 형성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순진해 보일 수 있다. 

TPB로 다시 돌아가서 수십 년간의 산아제한 정책이 ‘한 자녀 출산 결과에 대한 신뢰’, 

‘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신뢰’, 및 ‘가능 및 간섭 요인에 대한 신뢰’ (후자

의 경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포함)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들 신뢰가 정부의 중재를 통해 주관적 규범과 인식으로 바뀌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 정부의 최근 가족계획정책이 중국의 이러한 신뢰 형성(최소한 잠재적

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출산 선호도 형성 시 사회경제적 요

소의 역할과 관련하여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간 공통점에 몰두하면 가족계획사업의 

잠재적 역할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의 가족계획사업이 특히 유명하지만(그리

고 가장 광범위하고 제한적임), 유일하지는 않다. 실제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

적이고 광범위한 가족계획사업이 (중국처럼 기타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출산율 감

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Cleland et al. 2006). 초기 출산율 변화

(및 출산율이 높은 환경 검토)의 이론적 틀에서 ‘자녀 수요’는 가족계획사업과 기타 정

부 정책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이와 같이 국가 주도형 가족계획정책이 중국의 출산 선

호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환경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의 또 다른 목표는 출산 선호도와 결과

의 관점에서 ‘아시아 예외주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 아시아 국가와 일부 유

럽/미국/오스트랄라시아 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지난 수십 년간 대대적으로 시행된 산

아제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피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IEC: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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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했다. (즉, 중국의 IEC 프로그램은 ‘선전’으로 간주되어 아시아의 다른 가족계

획사업과는 별도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Miro and Potter (1980, 63)는 70

년대 후반 가족계획을 관찰하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일부 산아제한 정책은.... 

특히 장려책과 억제책의 관점에서 다소 강제성이 있고 이는 지역에서 논쟁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기록했다. 즉, 강압적 관행은 중국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출산 선호도와 출산 관련 규범 형성에 있어 이들 IEC 사업(및 기

타 강업적 요소)의 가능한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유럽 저출산 지역과는 다소 다른 아시

아의 출산 패턴 형성에 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실제로 ‘저출산함정

(Low Fertility Trap)’ 가설은 이들 가족계획사업이 사회적 및 문화적 규범을 통해 출

산 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무시한다.

  2. 아시아 ‘저출산’ 지역의 가족계획사업 및 출산 선호도 구성

가. 산아제한 정책

교육, 여성해방, 도시화, 성장, 건강 증진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가

족계획사업이 아시아 지역 출산율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많은 문헌 자

료에서 찾을 수 있다. IEC 캠페인과 활동 범위 모두에서 중국의 가족계획이 가장 유명

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가족계획제도에 집중 투자했다. 중국이 뚜

렷한 저출산 기조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완화되었

지만 여전히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아시아태평양 저출산 지역에서 산아제한 정책이 모두 과거의 유물만은 아니다. 표 

3-20은 각국의 대체 출산율 도달 시점과 산아제한 정책이 바뀐 시점 간 시간차를 보여

준다. Jones, Chan and Straughan(2009)은 정책 전환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를 출

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후에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구통계학적 모멘텀, 

산아제한 정책 담당 기관의 타성과 관료적 태도, 및 인구변천이론 결핍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p. 6). 실제로 Jones 외(2009)는 대체 출산율 회복에 대한 UN의 가정은 “초

저출산 현상에 대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분명

히 덧붙였다(p.7). 결과적으로 이유가 무엇이든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시



제4장 연구 논문 169

점에도 출산을 제한하는 IEC 계획이 계속 시행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증거는 과거 세

대에서 찾을 수 있다.

<표 4-7> 산아제한 정책 전환까지 지연된 기간, 주요 아시아태평양 국가

국가
대체 출산율 
도달 연도

산아제한 정책 
역전/중단 연도

산아제한 정책 
역전/중단 시 TFR

경과 햇수
전환 시 대체 

출산율 이하 %
비고

싱가포르 1975 1987 1.62 12 20.98

한국 1984 1996 1.59 12 22.44
매우 온건한 

출산장려 정책

2004 1.14 20 44.39
매우 심각한 

출산장려 조치

대만 1984 1992 1.73 8 15.61
출산장려 성명, 

조치 없음

2006 1.12 2 45.37
구체적인 출산장려 

조치 검토 중

일본 1973* 1990 1.54 17 24.88
가벼운 

출산장려 조치

홍콩
“기존 정책이 출산을 

저해하는지 검토”**

SAR 1980 2003 0.93 23 54.63

태국 1991 2002 1.59 11 22.44
“대체 출산율 유지가 

목표”***

베트남 1999 2015? 1.77 16? 13.66
“두 자녀 정책 검토 

중: 2012년 TFR”

중국 1992 No reversal 23+

주: *일본 TFR은 20세기 중반 오랫동안 대체 출산율을 유지했으나 1973년 대체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 홍콩 가족

계획협회의(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Hong Kong) 성명서, [2] 참조. ***[3]
자료: 세계은행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표 1.2 참조 및 확대(New York, NY, 2014),

[1]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cid=GPD_WDI;Nati

onalDevelopmentCouncil(R.O.C.),“Population Projections for R.O.C. (Taiwan): 2012~2060,”
[2] Kwok-him Ip, “LCQ5: Hong Kong’s Fertility Rate,” 2013, http://www.info.gov.hk/gia/general/ 

201306/05/P201306050610.htm.

[3] UNFPA,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in Thailand (태국 방콕: UNFPA, 2011), 9. 참조

물론 여기서는 전체 제도는 고사하고 이들 각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IEC 구성요소도 

모두 정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상적’ 또는 ‘최적’의 자녀 수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몇몇 IEC 제도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는 있다. 이러한 연구가 처음임을 고려해, 언

론, 모토, 및 이미지는 물론 공식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다. 이를 통해 

이들 정책 메시지가 자녀 수에 대한 (지역적) 사회문화적 규범 형성의 한 가지 구성요

소로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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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1962년 한국은 기본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가족계획 공급 및 서비스 제공 및 

원치 않는 출산을 줄이기 위한 ICE 캠페인 등을 토대로 가족계획사업을 출범했다

(Haub 2010).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PPFK: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가 관장했다(한국 가족계획사업의 초기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ang 

1977; Yang et al. 1965, 더욱 최근 조사는 DiMoia 2009 참조). 인구보건복지협회

는 활동 초기 이상자녀수의 관점에서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를 모

토로 내세웠다(Yang 1977, 68). 3년 후 이 구호는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

에 낳자’라는 일명 3335 운동으로 바뀌었다. 그 외 IEC 사업에는 신문에 시리즈로 발

표되어 서울의 인구압박을 환기시킨 ‘서울은 만원이다’가 있다(DiMoia 2009, 367). 

이 시기 가족계획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DiMoia(2009)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산아제한 기술은...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단을 찾고 있던 농촌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고했다(p.367). 1970년이 되자 남아선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등장했다(Yang 1977, 68). 당시 

많은 유자녀 여성들이 두자녀회와 어머니회에 가입해 전국을 순회하며 가족계획사업 

참여를 장려했다. 1970년대 말 한국은 전체 보건 예산의 거의 절반을 가족계획사업에 

투입했다(Miro and Potter 1980, 62). Miro and Potter(1980)는 1970년대 말 대

만을 산아제한 정책 시행국가에 추가했다(p.63).

1980년대에도 IEC 캠페인은 계속되었지만 변화가 나타났다. 아들과 딸이 다르지 

않다고 설득하는 포스트가 넘쳐났고 이를 인구과잉 문제와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에는 빨간 고추(정력과 남성성 상징) 안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집어 넣고 “아들 하나 때문에...인구 문제는 네 문제 또는 내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등장하기도 했다(Koreabridge 2011). 이 외에도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DiMoia(2009, p.376)는 이를 “국가가.... 

이상자녀수를 1명이라고 권장했다”고 설명한다(Kim & Ross 2007; Nikolaevich 

2007 참조). Suh(2005)가 관찰한대로, 1980년대를 대표하는 구호는 “둘도 많다. 하

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그림 4-26]은 당시 사용된 몇 가지 IEC 포스터를 보여준

다. 시계 방향으로 “한 가정 사랑 가득, 한 아이 건강 가득”;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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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면 족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혀져 있다. 오른쪽 아래 포

스터에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증가에 의한 주택문제, 식량문

제, 실업문제 등이 선진조국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짐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인간이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

회는 적정의 인구가 모여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림 4-26〕 한 자녀를 장려하는 가족계획 포스터, 한국, 1980년대

자료: Koreabridge.net의 허가 하의 복제물

1980년대에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한 자녀를 장려했지만 Clark(2000, 157)에 따르

면 가족계획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아들 딸 구별 없이 둘이 이상적”이라고 교육

받았다고 한다. 즉, 1980년대는 한 자녀와 두 자녀 메시지가 공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충돌하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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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이러한 가족계획 활동과 메시지를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했다

(DiMoia 2009; Bae 2003). 가족계획이 여성들에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성은 동시에 두자녀회 등을 통해 자녀수에 대한 사고

를 바꾸기 위한 국가의 주체이자 대리인이기도 했다.

다. 대만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해왔다(Freedman 

외 1974). 대만은 196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출산율이 하락

하기 시작했고 “가족계획이 없었더라도 계속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McGuire 2010, 

190). 그러나 Freedman, Chang, and Sun(1994)은 가족계획사업이 없었더라면 “출

산율이 더욱 느리고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국민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Miro & Potter(1980, 63)는 1970년대 말 대만을 산아제한 정책 시행국가에 

추가했다. 이상자녀수에 대한 IEC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Sun(2001)은 다단계 과정에 

주목했다. 1967년 대만 정부는 ‘결혼 3년 후부터 3년 터울로 자녀를 낳아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라는 일명 ‘53’ 운동을 실시했다(p.69). 1969년에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행

복하다’를 모토로 채택했고 1970년대에는 “두 자녀가 좋다”라는 구호 아래 두 자녀 정

책을 도입했다(Peng 2003). 1980년대이 되자 “둘이 좋지만 하나도 적지 않다”로 바

뀌었다(Peng 2003). Marc L. Moskowitz (2001, 17)는 대만의 성생활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1990년대 대만 극장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 어린이들이 부르는 대만 국

가를 배경으로 어린 여자아이 한 명과 행복한 부모, 조부모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들 

구호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Moskowitz (2001, p.17)는 이를 “한 자녀, 특히 딸

을 가족의 화합과 행복뿐 아니라 국력의 기반으로 제시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1990년대 대만 내무부는 “둘도 좋고 셋도 많지 않다”라고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호를 다시 바꾸었다(M. Peng 2003). 이후 “두 자녀는 행복, 세 자녀는 생존”이 새 

구호로 등장했다(대만 교육부 2015).



제4장 연구 논문 173

라. 싱가포르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가족계획은 싱가포르의 출산율 감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싱가포르는 1965년 

가족계획 5개년사업을 출범하고 1966년 1월 가족계획인구위원회(FPPB: Family 

Planning and Population Board)를 설립했다52). Miro and Potter(1980)는 1970

년대 말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홍콩, 대만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평가했다(p. 63). FPPB는 1986-87년 

산아제한 의제를 제안했다(표 1 참조). 그리고 1972년 ‘두 자녀 규범’(Teng 2007, 

205)을 공식 채택하고 1970-1986년까지 ‘둘만 낳자(Stop at two)’을 공식 구호로 사

용했다(싱가포르 국가기록보관소 2015). 그 외에도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면 충분하

다(Girl or boy, two is enough)”, “하나, 둘이 최고다(One, two…and that’s ide-

al)”, “두 자녀 가족 계획(Plan a two-child family),” “소가족, 밝은 미래: 둘이면 충

분하다(Small families, bright future: Two is enough)”, “둘째는 기다릴 수 있다.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면 충분하다(The second can wait: Girl or boy, two is 

enough)”, “천천히 결혼하고 첫째, 둘째를 낳자(Take your time to say ‘yes’ to 

marriage, having your first child, and your second)” 등과 같은 구호를 사용했

다(Times of My Life. 2014, 싱가포르 국가기록보관소 2015 참조).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딸만 둘인 경우도 증가했다(싱가포르 국가기록보관소 2015).

싱가포르 가족계획제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로부

터 비판을 받았다(Sun 2012; Song, Chang & Sylvian 2013). 정책의 우생학성과 강

압성에 특히 비판이 집중됐다. 예를 들어 ‘둘이면 충분하다’ 캠페인은 주택 배정 시 대

가족에 벌점 부여, 다산 자녀의 학교 배정 제한, 병원비 인상 등 빈민층에게 불공평하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패널티와 억제책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가난한 가정을 

대상으로 했다는 비판이 있다(Remember Singapore 2013). Miro and Potter(1980)

는 이를 토대로 1980년대까지 싱가포르 가족계획 정책의 강압적 요소에 주목했다. 

1980년대 중반 Wee(1995)는 싱가포르의 가족계획 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정책’에서 ‘차등 계층별 출산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다(p.201)고 평가했다. 그리고 

52) 싱가포르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역사에 대한 개요는 Teng (2007) 및 Thomson & Smith (1973)의 
초기 역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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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고 교육받지 못한 

빈민층 부모의 자발적 불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대졸 유자녀여성 우선지원제도

(Graduate Mother Priority Scheme which)를 도입했다(Palen 1986, 3). 그러나 

이 제도는 곧 폐지되었고 1987년 “키울 수 있으면 셋 이상 낳자”라는 새로운 IEC 제도

가 도입됐다. Sun(2012, 30)은 이를 “부모의 교육 수준보다 경제적 자원의 적합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Drakakis-Smith and Graham(1996, 69)은 1990년대

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

부의 목표를 주로 계급 이익[월가계소득으로 측정]을 통해 실현했다”고 결론지었다. 최

근 싱가포르의 출산장려 개혁은 Jones (2012), Sun (2012), Song, Chang, and 

Sylvian (2013)을 참조한다.

마. 홍콩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홍콩의 가족계획사업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제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홍

콩은 정부기관을 결성되기보다는 1936년 설립된 우생학리그(Eugenics League)를 

통해 1950년 가족계획협회(Family Planning Association)를 설립했다. 가족계획협

회는 1960년대 크게 성장했고 1970년대 “둘이면 충분하다”라는 구호 아래 매우 효과

적인 IEC 캠페인을 개발했다(홍콩 가족계획사업의 역사는 FPAHK(2015)와 Fan(2007) 

참조). 1950년대와 1960년대 IEC 포스터에서는 “적을수록 좋다”라는 메시지를 홍보

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가 되자 “둘이 최고다(Two babies is the 

best)”라는 포스터를 사용한 두 자녀 메시지가 더욱 뚜렷해졌다. 1982년에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둘이 최고다”라는 포스터가 제작됐다(그림 3-40 참조). 이러한 암묵

적인 수용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달리 한 자녀 가정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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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홍콩의 가족계획 포스터, 1982년. ‘자녀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둘도 많다.’

자료: 홍콩 가족계획협회, “1982년 가족계획포스터,” 2015년
http://www.famplan.org.hk/fpahk/en/template1.asp?style=template1.asp&content=info/poster 

show.asp&year=1982&poster=pic1982.jpg.

바. 일본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일본의 가족계획은 1920년대 산아제한의 필요성과 “자녀 수 제한 또는 규제”를 시

작으로 길고 복잡한 역사를 형성했다(JICA 연구소 2005, 80). 일본 가족계획의 역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mura(1984), Koya(1957), Muramatsu 외(198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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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본의 출산율은 1950년대 이미 거의 대체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의 가족계획사

업은 1952년 시작됐지만 이전에도 우생학 운동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활동이 이뤄졌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2005).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이케다 내각이 제정한 일명 국민

소득배증정책(National Income Doubling Policy)에 따라 정부가 수출 관련 산업에 

집중하면서 가족계획 문제에는 소홀하게 되었다. 1965년 청년 노동자가 부족해지자 

기업과 시장은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가족계획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1970년

대에는 ‘저출산이 문제다’라는 이유로 낙태 규정을 강화한 우생학보호법 개정안이 제

출됐다. 따라서 1990년대 초까지 출산장려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번 

장에서 살펴보는 다른 나라가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이상자녀수에 대한 IEC 메시

지를 홍보하는 동안 일본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사. 태국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다른 나라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다(태국 가족계획사업의 개요

는 Rosenfield & Min(2007), Knodel, Chamratrithitrong and Debavalya (1987, 9

장) 참조). 태국은 1968–70년 가족건강프로젝트(Family Health Project)를 설립했고 

1970-80년 이를 이어받아 국가가족계획사업(NFPP: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을 시행했다. 가족건강프로젝트 초기에는 IEC 활동이 금지됐었다. Rosenfield 

and Min(2007)에 따르면 1980년대 NFPP는 태국 여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지원해 가족

계획 참여자가 1972년 22만 5천명에서 1980년 112만명으로 급증했다(p.229).

태국의 이러한 성공은 정부의 지원 또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여성의 높은 지위, 태국 불교 문화의 자

유주의,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 존중, 개인 행동에 대한 대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영향 

부족 및 불교의 실용주의 등과 같은 태국 문화가 가족계획 보급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되

었다(Rosenfield et al. 1982; Knodel & Debavalya 1978).

명시적 IEC 활동과 관련하여 Knodel, Chamratrithitrong, and Debavalya(1987)

는 “[NFPP]는 산아제한 선호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고 기록했다(p.187). 1980년

대 후반 Knodel과 공동 저자들이 개최한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응답자들은 이러한 정

책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Knodel et al.는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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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세대를 포함한 불교신자들이 대체로 소가족 규범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

려하면 가족계획사업의 활동이 부여한 정당성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p.187)

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EC 활동은 태국의 주목할만한 출산 선호도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았을 수 있다. 오히려 가족계획사업의 성공과 발전의 밑거름인 태국 문화가 이들 선호

도를 이해하는데 더욱 중요할 수 있다.

  3. 기타 아시아 지역의 가족계획사업과 출산 선호도 구성

 

앞선 장에서는 현재 저출산 지역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가족계획정책이 두 자녀 출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한 자녀 출산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Gietel- 

Basten, Casterline and Choe(2018)는 한국, 일본, 대만 정도는 아니지만 출산율이 

감소하는 다른 아시아 지역의 출산 선호도 패턴을 설명했다. 일부 예외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특히 인도와 네팔의 다양한 환경에서 두 자녀 규범을 확인하고 한 자녀 개념에 

대한 놀라운 사례를 소개했다(Shekher 외 2018, Channon & Karki 2018). 이번 장

에서는 국가별 가족계획 정책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가족계획사업이 

특정 자녀수를 장려함으로써 출산 선호도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 사업을 통해 특정 자녀수를 장려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가.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수 구성

먼저 인도를 살펴보자.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인도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는 

두 자녀 개념이 널리 퍼져 있다(Gietel-Basten & Rajhbar(2018), Shekher 외(2018) 

참조). 인도가족계획기구는 19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대체 출산율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급진적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 자녀 이상(‘추가’ 자녀) 출산을 

강력히 저지하는 일명 두 자녀 규범이 탄생했다. 정부는 부모와 자녀 둘로 구성된 가족

계획 포스터와 이미지를 널리 배포했다(그림 3-41의 1990년대 우표 참조). 실제로 출

산율이 높은 일부 주는 불임 수술 시 의료보험 혜택 제공, 정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결혼 연령 제정, 셋째부터 무료 교육과 급식 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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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마하라시트라와 라자스탄 주는 자녀가 둘 이상인 여성에게 

공공배급을 통한 음식 지원을 제한했다(“두 자녀 규범”에 대한 9가지 사실 2013). 

〔그림 4-28〕 가족계획을 선전하는 우표

자료: “인도가족계획우표,” 2015년 1월 25일 접속, http://www.somestamps.com/pages-articles/301-350/ 
article342-200812-india-family- planning.html.

“인도가족계획우표.” 허가번호 230114 Depositphotos에서도 이용 가능, “Stock Photos, Royalty Free 
Photography, High Resolution Pictures,” 2015, http://depositphotos.com/stock-photography. 
html.

그 외에도 지역 공공기관인 판차야트 라지(panchayata raj)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일명 판차야트의 두 자녀 규범을 제정했다(Buch 2005). 중국의 가족계획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은 이 두 자녀 규범은 첫째 지역 대표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둘째 가족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역의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의

도가 담겨 있다(Bhat 2003). 두 자녀 규범은 안드라 프라데시, 비하르(도시 지역기구),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하리야나, 히마찰 프라데시, 마디야 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오디샤, 라자스탄 등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이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Rao(2003) 참조). 예를 들어 판차야트의 두 자녀 규범은 생식권을 침해하는 강압적 

가족계획 조치이고(Bhat 2003) 유권자의 의지를 기술적으로 무효화하고 빈곤층, 청년 

및 여성의 정치 활동을 불균형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반민주적이라는(Buch 2005) 

비판이 제가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티스가르(2000), 하리야나(2005), 히마찰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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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2005), 마디야 프라데시(2000) 등 4개 주는 판차야트 규범을 폐지했다.

앞서 논의한 제한과 선전에 표현된 가족의 관점에서 가족계획의 상당 부분이 두 자녀 

규범을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Gietel-Basten and Rajhbar(2018)에 언급된 한 자녀 

가정 이상화와 증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잠깐 검토해보자. 첫째, 많은 가족계획이 부

모에게 “둘째를 갖기 전에 3년을 기다리라”라고 말한다(그림 5 참조)(Krock 2004). 이

들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다면 터울이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도의 가족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가족’과 ‘행복’ 및 ‘개인 성공’을 연계시

킨 경우가 많다. 가족계획 포스터(그림 5)는 물론 우표(그림 6)에서도 한 자녀 가족을 

모델로 사용했다. (성별 선택적 낙태를 줄이기 위해 항상 딸을 자녀로 등장시켰다. [그

림 4-29]은 사춘기 자녀가 등장해 이들이 확실히 한 자녀 가족임을 보여준다).

〔그림 4-29〕 날짜를 표시되지 않은 인도 가족계획포스터 번역: 건강한 가정을 위해, 둘째를 갖기 전에 3년을 기다

리세요. 정부 보건종사자, 병원 및 보건소에서 이러한 가족계획방법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 존스 홉킨스 대학 블룸버그 공중보건학교/커뮤니케이션센터의 재료용품 클리어링 하우스의 무료 제공 
http://www.pbs.org/wgbh/nova/earth/population- campaig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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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한 자녀 가정 이미지로 소가족을 장려하는 우표 2개

자료: http://iic.ac.in/projects/nic/Contrivers/1999.html의 복제 허가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도 인도의 가족계획사업은 한 자녀 가정 확대를 저해했을 수

도 있다. Gietel- Basten and Rajhbar(2018)는 한 자녀 가정이 실제 수보다 훨씬 이

상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는 피임과 가족계획에 대한 ‘미충족 욕구’로 어

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도시 여성의 약 10%가 계획되지 않은 또는 우발적 임

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Khanna 2009).

물론 남성 또는 여성이 우표에 등장하는 가족을 보고 출산 선호도를 결정한다고 주

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에서 한 자녀 가정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두 자녀 규범 정책과 판차야트 제도가 국가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한 자녀 가정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4년 방글라데시 보건복지부는 국가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둘 보다는 하나, 셋은 안돼(Not more than two children, one is better)”라는 구

호를 사용했다(GOB 2004). 당시 중국 언론은 Mohammed Abdul Qayyum 가족계

획부 국장이 “중국처럼 가족계획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

다”라며 가족계획부가 “한 자녀 가정”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People’s Daily Online 2009). 또한, “한 자녀 가정은 주립 시설 

이용 시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보도했다(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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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Online 2009).

2014년에도 Ehsan-e-Elahi 가족계획부 부국장이 “‘둘 보다는 하나, 셋은 안돼’라

는 구호 아래 인구폭발을 막는 사회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는 보도가 있었다(National News Agency of Bangladesh 2014). 그러나 같은 해 

말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구호에 불만을 표시하고 검토 가능성을 시

사했다고 보도됐다. 언론은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자녀를 강조하는 부분을 삭제

했으면 한다”라는 총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Bdnews24.com 2014). 그리고 “과거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던 많은 국가가 현재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 나라에

는 청년이 없다”라는 총리의 과거 발언도 함께 보도됐다(National News Agency of 

Bangladesh 2014). 결과적으로 하시나 총리는 두 자녀 가정을 지지했다.

방글라데시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있었으나(개요는 National 

News Agency of Bangladesh 2014 참조), 이 구호 및 국민들의 수용과 내면화 가능

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최근 방글라데시 두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성 연구

에 따르면 쿨나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여성은 정부의 한 자녀 가정 정책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 양육 시 친척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한 자녀가 최

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남아선호사상, 유아 사망 가능성, 형제자

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둘째 출산의 압박을 받고 있다

(Khatun 2011). 한편 실헷(Sylhet) 지역에서 열린 포커스그룹 토론에서는 경제적 이

유로 한 자녀 정책을 지지했지만 나중에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으려면 두 자녀 이상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학계는 중국의 경우처럼 (여성의 교육 확대로 인한) 결혼 연령 증가는 물론 기타 

사회문화적 규범 변화에 초점을 맞춰 가족계획사업이 이란의 출산율 감소에 미친 영향

을 재평가하려고 노력했다(Karamouzian and Haghdoost 2015; Abbasi-Shavazi, 

McDonald, and Hosseini-Chavoshi 2009).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1989년 12월 출범한 최초 가족계획사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여

성들에게 자녀 수를 셋으로 줄이도록 장려하는 것이다(Roudi-Fahimi 2002). 그러나 

1970년대 초만해도 ‘둘이면 충분하다’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전국에 내걸렸다

(Karamouzian, Sharifi & Haghdoost 2014). 실제로 Roudi-Fahimi(2002, 5)가 

언급했듯이 1990년대 가족계획은 “자녀가 적을수록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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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적을수록 기회가 늘어나고 번영한다”, “자녀가 적으면 삶이 풍족해진다. 딸이든 

아들이든 둘이면 충분하다” 등과 같은 구호 아래 “가정과 사회 모두의 이익을 강조하고 

소가족을 권장”했다. 그러나 Roudi-Fahimi (2002)가 관찰한대로, “하나면 좋고, 둘

이면 충분하다”라는 다소 이질적 가족계획포스터도 함께 사용됐다. 이는 1970년대 중

국에서 사용된 “하나는 적당하고 둘은 충분하고 셋은 많고 넷은 과하다”(Madsen 

1991, 674)라는 구호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된다. 

터키에서도 자녀수에 관해 “하나는 적당하고, 둘은 충분하고, 셋은 문제고 넷은 집시

들만 좋아한다”(Kaplan 2006, 138)라는 비슷하지만 다소 차별적 구호가 사용됐다. 

즉, Mahmoodi, Mohammadpur, and Rezaei(2014)가 이란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소가족의 개인과 사회적 이익 개념과 인구 증가 속도 감소는 

1990년대 ‘이슬람 현실주의’ 담론 안에서 이뤄졌다.

최근 가족계획사업 변경안과 개혁으로 메시지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Amuzegar 2013).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005-2013년까지 일반적 관점과 더욱 

명시적으로 특정 자녀수 장려 측면 모두에서 인구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2011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나는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두 자녀 정책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오늘날 이란의 가구당 평균 자녀 수는 2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서구 사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이렇게 잘못된 정책의 결과에 

직면해 있으며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정책을 따라야 하는가?” (Mahmoodi, Mohammadpur, 

and Rezaei 2014에서 인용함).

2012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하 사에드 아일 카메네이(Ayatollah Syed Ali 

Khamenei)는 “인구억제 정책과 가족계획은 수정되어야 하고 당국은 현재 한 자녀, 

두 자녀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M. Roberts 

2015). 앞서 밝혔듯이 자녀수에 관한 가족계획 메시지가 두 자녀 또는 한 자녀 정책 측

면에서 이란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

나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한 자녀 메시지가 출산 선호도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또한 정책의 메시지가 효과가 없었다면 최근 개혁

에서 이들을 포괄적 목표를 삼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이란은 “최소한 두 자

녀 이상이 적당하다”를 새로운 가족계획 구호로 채택하고(Karamouzian, Sharif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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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hdoost 2014) 테헤란에 “한 송이 꽃이 봄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많을수

록 인생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옥외광고를 게시했다(Tait 2013). 본 보고서 후반부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Djavad Salehi- Isfahani가 지적한 대로 “[이전까지] 여성들의 바

람 [즉, 소가족과 일과 육아의 병행]이 옳았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틀렸다고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De Bode 2015).

기타 남아시아 국가를 살펴보면, 파키스탄과 몰디브는 일반적으로 ‘소가족’과 출산 

터울을 권장하지만 한 자녀 또는 두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

다(Niraula 2010, Hardee and Leahy, 2008). 파키스탄 인구위원회의 지부장인 

Zeba Sathar 박사는 2012년 UNFPA 보고서에 “두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언급했지

만(Zeba Sathar and Zaidi 2012, 18), 이는 개인적 이견일 뿐 가족계획 메시지 정책

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물론 이들 두 나라는 한 자녀 개념에 대한 인식 또는 수용 정도

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네팔은 어떠한가?

네팔은 3차 5개년개발계획(1965–70)에서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이래

(Zaman, Masnin, and Loftus 2012, 173) 매우 포괄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해왔

다(USAID 2008).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동 변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한 소가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USAID 2008). 예를 들어 “두 자

녀는 하늘의 축복(Dui Santan—Ishwor ko Bardan)” 및 “둘째는 언제? 첫째 입학 후

에(네팔어: Doshro bachha kahile? Pahile school janchha jahile)” 등과 같은 자

녀 수에 관한 다양한 구호 또는 노래를 제작해 배포했다.53) 그러나 ‘성공적인’ 한 자녀 

가정(왼쪽)과 고생하는 다자녀 가족(오른쪽)을 비교한 그림 3-44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자녀 가정이 가족계획 메시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53) Pers. Comm. Samir KC, 2015년 8월 21일자 이메일



184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그림 4-31〕 소가족을 장려하는 네팔 랄릿푸르 지역의 벽화 광고

자료: 저자의 사진

나. 동남아시아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부터 살펴보자. 많은 연구 결과 인도네시

아의 가족계획사업은 두 자녀 규범 홍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말에는 자녀가 너무 많으면 엄마와 다른 자녀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메

시지가 사용됐다(Hull 2007, 253). 인도네시아의 가족계획사업은 1967–68년부터 급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89년 수하르토 대통령은 가족계획사업 지원과 

출산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유엔인구상을 수상했다. Piet (2003)는 인도

네시아의 가족계획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으로 인정 받았다

(p.83)”고 기록했다. 그러나 Hull(2007, 240)이 언급했듯이 “많은 인구통계학자들은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율 변화의 주요 원인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촉매제로 보았다.”

1990년대 말, 국가가족계획조정위원회(BKKBN: National Family Planning 

Coordination Board)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소가족 장려”에서 “2010-15년까지 두 

자녀 규범 적극 장려”로 일반 목표를 수정했다(Permana & Westoff 1999). 실제로 

인도네시아 가족계획사업은 대체로 두 자녀 규범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ermana and Westoff 1999; Melissa Withers and Brown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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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emaker 2005). Nurmila and Bennett (2014)에 따르면, 수하르토 대통령과 

영부인은 “일부다처제와 이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대신 두 자녀 가정을 국가가족계

획 제도의 기반으로 삼고 풍요로운 이상적인 소가족으로 제시했다.”(p.71).

또한 최근에는 중국과 대조적으로 더욱 강력한 인구증가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흐름

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대가족(네 자녀 이상) 이념이 다시 

부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BKKBN 중앙 자바 지부의 Sri Wahono 지부장은 “지

역 주민들이 더 많은 자녀를 원한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우려하고 있

으며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publika_online 2014). 최

근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두 자녀

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두 자녀의 필요성 대한 사회화를 기초부터 이해해야 한다. 

국민들이 예전처럼 많은 자녀를 바라는 것은 (정부의) 캠페인 부족과 가족 계획에 대한 

사회화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Inayah 2014).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및 인구통계학적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에서 전화(電化)의 잠재 역할은(Grimm, Sparrow, and 

Tasciotti 2015) 물론 텔레비전 신호 접근이 출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Dewi, Suryadarma, and Suryahadi 2014) 일부 문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최

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BKKBN을 강화하고 “의료카드시스템”을 토대로 두 자녀 규

범을 개정하는 방안을 지지했다(Inayah 2014). 실제로 이러한 개념은 소가족을 장려

하는 가족계획제도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언론에 강력한 서사를 제시한다(Bugis Pos 

2015 참조, 사우스 술라웨시 지역 온라인 신문에서 사우스 술라웨시 지역 온라인 신문 

사례 발췌). 마지막으로 Hull이 관찰한 대로 “여성 출산 연령 증가는 교육 수준 향상, 

공식 및 비공식 노동 시장 참여 증가 및 출산율 제어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다” 

(Hull, 2002, p.409).

그러나 마지막으로 수하르토의 신질서 독재 정부의 맥락에서 이처럼 강력한 두 자녀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Hayes (2012a)는 “매우 중앙집권적 국가기구를 설립

해 마을에 명령을 내리고 조직의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를 설명했다. Hayes는 

Hull & Hull 1997; Hayes 2012a)와 같은 다른 연구를 참조해 “이러한 광범위한 정

치행정제도가 없었더라면 [국가 가족계획사업]을 이처럼 효과적으로 보급 및 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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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최근 출범한 동티모르-레스테(Timor-Leste) 가족계

획사업의 주요 IEC 메시지는 최적의 자녀 수보다 3년 이상의 터울에 집중하고 있다(간

략한 개요는 Hayes 2012b 참조). 필리핀의 가족계획정책은 엄격하게 산아를 제한하

고 무계획적으로 시행되었다가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일정기간 사실상 중단됐었다

(Herrin 2007 참조). Herrin (2007)이 관찰한 대로 가족복지와 인구에 관한 포괄적 

정책 하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적의 자녀 수에 대한 IEC 캠

페인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캄보디아(2003년 보건부)는 아시아에서 피임율이 가

장 낮고 이상자녀수에 대한 IEC 캠페인도 다소 미약하다(가족계획사업의 개요는 

Samandari, Speizer, O’Connell 2010, 보건부 2004 참조).

베트남은 ‘두 자녀 정책’ 또는 ‘한두 자녀 정책’ 등으로 유명하다. 이는 Daniel 

Goodkind(1995)의 논문은 최근 회의 보고서(Pham 외 2012)에서도 자세히 다뤄졌

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검토한다. 베트남은 1960년대 초 인구정책을 도입한 후 

1961년 보건부 산하에 인구산하제한기구(Population and Birth Control Unit)를 

설치하고 1964년 베트남 북부지역에 IEC 캠페인을 집중하면서 두세 자녀 정책을 홍

보했다(Vu 1994). 베트남의 인구정책은 세 자녀 가정을 장려했지만(일부 기본 가족계

획서비스로 보완)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Goodkind(1995)가 관찰한대로 “북부 지

역은 홍수, 제방 붕괴, 맬서스 트랩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1950

년대 말 연간 4%에 달하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p. 87). 이러한 관점에서 베

트남 북부 사회주의 정권은 1970년대 중반 중국의 “늦게, 길게, 적게” 캠페인의 전신

이 된 인구정책을 시행했다.

1965-1975년까지 지속된 갈등의 시대에는 가족계획사업에 거의 투자를 하지 못해 

갈등의 시대 말 베트남의 출산율은 6.0명을 기록했다(세계은행 2014c). 1979년 실시

된 인구조사에서 인구급증 징조가 감지됐고 이로부터 6년 후인 1984년 국가인구가족

계획위원회(National Council of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이 설립됐다.

1980년대 일부 지역에서 한두 자녀 장려 정책이 시행되긴 했지만 1980년대 중반 

베트남의 출산율은 여전히 4.2명로 높았고 1988년이 되어서야 국가사업으로 채택됐

다. 정부는 결혼 연령을 높여 출산을 22세 이후로 미루고 첫째 출산 후 3-5년의 터울

을 두고 둘째를 낳아 두 자녀를 유지하도록 장려했다. 정부는 사업 시행을 보장하기 위

해 다양한 장려책, 억제책 및 ‘부드러운 설득책’을 종합적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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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상 가정은 공산당에서 자동 출당되고(공무원, 교사 및 기타 국영기업 취업 시 

불리함), 셋째 이상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출생증명서 발

부를 거부당하거나 경우에 따라 토지를 몰수당하고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Bennett-Jones 2000, Wilson 20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dkind의 논문

(Goodkind 1995, 90-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odkind(1995)에 따르면 일부 국

영기업은 직원들에게 출산이 가능한 기간을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불이익(예: 임금삭

감, 퇴사)을 주는 티켓 두 장을 제공한다(p.91). 또한 여성들에게 둘째 출산 후 자궁절

제술을 장려했다(경우에 따라 현금 지급). 그 외에도 다양한 장려책을 계획했으나 실행

이 가능하지 않아 보류됐다(Goodkind 1995, 91).

그러나 Goodkind(1995, 90)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IEC 캠페인이 “베트남에서 가

장 눈에 띄는 소가족 규범 장려 전략이고 실제로 1990년대 중반 베트남 대부분 지역에 

한두 자녀 정책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현수막은 

주로 딸을 하나 둔 한 자녀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해 한두자녀 가족을 홍보했다. 현수막

에는 이러한 소가족이 국가발전, “가족의 행복” 및 “여성 해방”에 기여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Goodkind p90). Goodkind는 심지어 가족계획 브로셔에 “그대가 외동

딸이길 바라(Hope You Are Like a One-Child Woman)”라는 노래 가사가 적혀 있

었다고 회상했다.

누군가 당신을 외동딸이라고 부르면 내 눈은 기다림으로 지친다네. 내 사랑

그러나 당신이 책임지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 마르고 쇠약해진 당신을 

부르면, 

비오는 날과 맑은 날이 모두 짐이 되고 젊음은 순식간에 지난다네. 내 사랑

(Goodkind 1995 p.91).

Goodkind는 “베트남 정치권의 입장에서 한두 자녀 정책은 가장 이상적인 타협안

이다.... 이는 한 자녀 출산 방안을 정당화하고, 둘째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 이들에게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했다”라고 결론지었다(106 쪽). 

Goodkind는 중국의 가족계획제한과 비교해 베트남 정책은 일반적으로 “더욱 간단하

고 덜 엄격”하며 “시민들이 출산 규칙 준수에 서약할 필요가 없고, 여성의 임신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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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지 않고, 규칙 준수에 참견하는 ‘할머니 부대’에 대한 증거가 적다... 재정 불이

익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결론지었다(p.107).

2000년대 초 정부는 ‘부부는 자녀 수, 출산 시기 및 터울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라

며 처음으로 생식권을 공식 인정했다 (Pham et al, 2012, 8). 그러나 2000년대를 걸

쳐, 심지어 대체 출산율 2.1명에 도달한 후에도 인구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상충되는 

메시지가 제시됐다. 실제로 2009년 정부는 생식권을 “(i) 출산 시기 및 터울 결정 및 

(ii) 정부가 인정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부부와 개인은 한두 자녀 정책 등 인구 및 

가족계획 캠페인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해 과거로 회귀한 것처럼 보

였다(Pham 외. 2012, 9). 그리고 2015년이 되어서야 ‘두 자녀 정책’ 완전 폐지에 관

해 진지하게 논의했다(Thanh Nien Daily 2015).

  4. 결론: 가족계획제도가 아시아 지역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 미친 영향

본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 가족계획사업에서 제시된 특정 가족 유형, 특히 자녀 수에 

관해 간략히 소개했다. 그러나 출산 선호도 형성 시 이들이 미친 영향과 역할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실제로 복합적인 사회경제 변화로부터 이들의 효과를 구별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1960년대부터 출산 감소 패턴 형성 시 가족계획사업의 역할을 정

량화하는데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최적의 자녀 수를 제시하는 IEC 캠페인이 출산 선

호도 형성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조사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더욱 어려웠다.

먼저 도입부에서 논의한 두 가지 이론의 틀, 즉 계획된 행동 이론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저출산함정 가설[LFTH: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로 

되돌아가보자. 두 이론 모두 일부 문화적 선호도 구성이 사회적 규범의 중재를 받는다

고 가정한다. LFTH는 ‘평균 이상자녀수’로 측정한 이들 선호도가 주로 어린 자녀를 둔 

사람 수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간접적으로 사회가 언론 등을 통해 이렇게 변화하는 

인구통계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 요약하자면, TPB는 한 자녀에 대한 인식과 한 

자녀에 대한 주관적 규범, 한 자녀에 대한 인지된 제한 각각이 한 자녀에 대한 출산 의

향을 중재하고 결국 한 자녀 출산 결과에 대한 신뢰, 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기

타 가능 또는 간섭 요인으로 이들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이들 신뢰는 결국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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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적 및 사회적 배경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TPB와 LFTH에 기반한 저출산 논의는 오히려 출산 선호도의 기능적, 주로 경제적 

동인의 잠재적 역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로 노동시장, 성별에 따른 가사 

및 육아 분배, 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위험도 등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새로운 (신자유

주의) 경제 질서에서 자녀의 성공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모의 열의에 관해 논의할 

수도 있다. 이들 특징은 모두 출산율과 선호도 측면에서 잠재 ‘아시아 예외주의’ 형성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TPB는 성격, 감정, 가치, 일반적인 태도, 사회 규

범, 문화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 요인을 고려한다. 개별화와 위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들 구조적 변수를 연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TPB 맥

락에서 이들 배경 요소 형성 시 또는 LFTH 맥락에서 규범 형성 시 가족계획 메시지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가장 극단적인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많은 학자들이 엄격한 규제 없이도 출산율

이 낮아졌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Wang et al. 2018 참조), 이들 규제가 출산율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재 정부가 수십 년간 시행한 다양한 

장려책과 억제책, 한 자녀 가정의 장점을 홍보한 가족계획 활동이 이상자녀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오늘날 중국에서 보고되는 출산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02년 이상자녀수를 묻는 설문조사에 70.5%가 

두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DHS 데이터세트의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

씬 높은 수치이다. 그렇다면 자녀를 둘로 제한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시행되었던 가족

계획제도가 이러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또한 자녀가 둘인 베트남 

여성의 91%가 셋째 출산이 허용되더라도 출산할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물

론 이러한 출산 선호도 형성 과정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의 역할도 부인할 수는 없

다. 마지막으로 인도에 대한 Shekher et al. (2018), Gietel-Basten and Rajhbar 

(2018)의 연구와 네팔에 대한 Channon and Karki (2018)의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

의 압도적 다수가 두 자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강압적 요소 여부에 관계 없이 가족

계획사업에서 선전한 두 자녀 규범이 이러한 여론 형성에 기여했을 수 있다.

요컨대 가족계획사업에서 실시하는 IEC 캠페인의 핵심은 출산 선호도에 영향을 미

치거나 바꾸는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이상자녀수를 선전하는 가족계획사업과 IEC 캠

페인의 맥락에서 불완전한 출산 변천이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방글라데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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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 이러한 흐름을 확인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이들 캠페인이 집중 시행됐고 출

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기간에도 캠페인이 계속된 기타 지역의 경우 IEC 캠

페인이 현재 출산 선호도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한 자녀 규

범을 수용하고 최대 둘로 자녀 수를 한정하는 지역에 아시아의 잠재 ‘예외주의’가 작용

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확실하지 않다. “둘만 낳자”는 중국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IEC 캠페인이다. 이는 소가족

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대가족(세 자녀 이상)의 정당성을 약화시킨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실제로 출산 선호도가 세 자녀 이상으로 가장 높은 일본은 유일하게 지난 1-2 세

대 동안 ‘두 자녀 규범’ 메시지 패러다임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한 자녀 

가정의 장점을 선전하는 IEC 활동(예: 한국, 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가정 형태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IEC를 사용해 한 자녀 가정의 대체 관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동아시아는 한 자녀 가정을 행복한 가정과 부유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 자녀 가정의 부모는 이기적이고 자녀는 버

릇없고 이기적이고 건방지고 응석받이라고 간주하는 21세기 유럽/미국 사회와는 완전

히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IEC 캠페인의 ‘활성화’ 기능뿐 아니라(또는 최소한 고

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방) 이들 캠페인이 작동하는 정치적 제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을 독재 정권으로 간주하고 독재 정권이 가족계획캠페인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결론짓기 쉽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중국만 독재정권이 있었던 것은 아

니다. 대만, 싱가포르, 한국(인도네시아, 베트남)도 민주적 자유가 제한된 독재정치 하

에서 가족계획활동이 집중 추진됐다. 예를 들어, 한국은 새로운 ‘현대적’ 한국과 각 가

정의 복지와 국가의 관계 측면에서 가족계획을 실시했다(DiMoia 2009). 이러한 사회 

‘현대화’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인당 GPD의 분모로서) 인구의 원시 수를 제

한하고 우생학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다소 냉소적 방식으로 바라보면, 남아선호 사

상을 다룬 IEC 캠페인은 딸이 안 좋다는 차별보다는 아들을 통해 대를 이어가려는 대

가족 관습에 도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최적의 자녀수’를 

선전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시행했다. 그

러한 의미에서 가족계획 메시지는 돌봄국가의 일반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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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에 가깝다.

가족계획사업(및 최적의 자녀수에 대한 IEC)은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출

산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아시

아에서 출산율 감소와 가족계획은 국가건설사업의 일부였고 여성의 몸은 이를 위한 중

재의 역할을 했다. 정부는 강압적 및 비강압적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개인

과 (발전) 국가 모두를 위한 ‘이상적’ 가족 형태에 대한 여성(그리고 남성)의 신체적 및 

심리적 관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의식에 침투하고 규범에 영

향을 미쳤다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는 TPB 또는 LFTH의 

틀에서 선호도 형성에 추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두 자녀 규범은 오랫동안 대부분 가족계획사

업의 초석이었다. 실제로 인도와 베트남 등에서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특히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선천적 선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회 규

범과 선호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는 세 자녀 

(또는 이상) 가정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선호도

가 실현되었다면 다산 가족 부재(세 자녀 이상)로 무자녀와 한 자녀 가정의 증가 추세

를 상쇄할 수 없고 따라서 향후 대체 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구조가 될 수 밖

에 없다. 즉, 대체 출산율을 국가 목표로 설정한 경우 이러한 가족계획제도가 (역설적

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정책 밖에서 정의되고 형성된 광범위한 문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추가 연구 없이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상관관계 수준에서만 살펴보면 태국의 선호도는 

앞서 설명한대로 소가족 규범과 공존할 수 있는 태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설, 즉 IEC 캠페인이 현재 아시아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 영

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연관성은 간접적이고 정량화되

지 않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여전히 상관관계의 사례와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최소한 출산 선호도에 ‘아시아 예외주의’가 실제하는지 여

부와 가족계획사업의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형성적 역할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

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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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생산성센터 포스터, ‘하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입을 시사할 수도 

있다. 이들 개입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아시아 지역의 가족계획캠페인 

역사를 살펴보면 출산 감소의 주요 동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신뢰 수준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 인구통계학자들은 정부 활동을 이미 진행 중인 출산 

저하 및 기타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완하고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보는 것 같

다. 도시화, 여성 해방, 교육 및 경제발전 등과 같은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출산 감

소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계획사업은 보완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저출산 환경에서 현대 사회가 대가족, 이른 결혼, 결혼 확대 추

세로 회귀할 수 있다는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출산 장려 메시지의 잠재력을 검토

할 때 이를 염두 해야 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생산성센터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예로 들 수 있다(중앙일

보 2015년). 그림 9는 2013년 출산율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의 후원 아

래 열린 대회에서 우승한 포스터이다. 포스터는 시든 외떡잎과 건강한 쌍떡잎 이미지

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부족합니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제목 아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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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아에게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 발달이 느리고 가정에서는 무엇

이든지 마음대로 이루어 보았으므로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초

기 포스터와 달리 이러한 공격적 이미지는 대중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오늘날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 정책(싱가포르의 매우 관대한 정책

과 일본의 포괄적 정책 조차도) 또한 정서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들 정책의 

견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저출산 환경에서도 계속되는 산아

제한 정책은 (주로 관료주의적 관성으로 인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더욱 일반적 관점에서 과거 성공적이었던 가족계획사업의 역사가 가족 형성 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거짓된 낙관주의를 심어준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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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럽의 출산 의향 실현 격차: 거시사회적 환경의 역할

Zsolt Spéder (헝가리 인구연구소)

  1. 서론

가. 국가별 차이

본 연구는 초기 분석에서 출산 의향 실현 시 국가별 차이를 확인했다. 연구 초기 네

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불가리아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2년 내에 출산할 의향을 가

진 이들 중 3년 후 실제 자녀를 출산한 비중을 조사했다(Kapitány and Spéder 

2012).54) 초기 연구에서 네덜란드의 출산 의향 실현율은 75%였던 반면 불가리아의 

출산율은 38%에 머물렀다.55)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네덜란드(15%)

와 비교해 불가리아(26%) 의향자 중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

이다. 이는 출산 의향자들에게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은 출산 의향의 실

현율이 서로 다른 것 외에 거시적 조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분석에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및 그루지아 등 5 개국의 세대 및 성

별 설문조사 데이터를 비교했다(Spéder and Kapitány, 2015). 설문조사는 3년 내에 

출산할 의향을 가진 이들과 동기간 이를 실현한 이들을 비교했다. 여기서도 조사 대상 

국가 간 근본적 차이가 나타났다. 프랑스는 출산 의향자의 42%, 헝가리는 32%, 그루

지야는 29%가 출산을 실현했다. 출산 실현자의 비율은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이들

만 고려할 경우 프랑스 57%, 헝가리 41%, 그루지야 33%로 높아졌다. 따라서 구성요

소로 인해 일부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 요소를 제외한 후

에도 차이는 여전했다. 이후 분석은 서유럽 국가와 탈사회주의 국가 간 차이에 집중했

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논의한다.

이번 연구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인 세 가지 연구를 확인했다. Régnier‐Loilier 

54) 여기서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 간 간격은 3년 내 출산과 비교한 2년 내 출산 의향으로 정의한다. 다른 
곳에서는 기간의 역할, 출산 실현의 경과된 시간 의존성을 표현했다. 기본적으로 단일 출산 의향 기간과 

단일 실현 기간과 관련된 모든 국가의 수치를 비교했다. 이를 위해 원래 다른 용도로 컴파일된 4개 데이
터 시스템을 조정해야 했다. (Kapitány and Spéder, 2014 참조)

55) 기본 자료 구성은 보고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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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ignoli 2011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교한 후 출산 실현 정도에 근본적 차이

가 없음을 발견했다. 이는 서유럽 국가의 연구 결과가 서로 유사하다는 본 연구의 가정

에 부합한다. Bradurashvili et al (2011)는 프랑스와 그루지야를 비교한 후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의 차이를 확인했다(프랑스보다 그루지야의 실현율이 낮았다.56) 오스트리

아와 헝가리를 비교한 최근 연구에서는 출산 실현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Rieder and Buber‐ Ennser 2016), 즉, 각국 표본의 약 3분 1이 출산 의향을 실현했

다. 본 연구는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를 통해 11개국 관련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보다 비교 대상국을 확대했다. 분석 대상 국가의 기본 매크로 변수를 사용해 일반 현황

을 살펴본다.

나. 11개 조사 대상국의 특징

자세한 국가 분석은 이번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11개 조사대상국의 다양성

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지수(GDP, TFR, 종교)를 살펴보았다. 물론 남유럽 국

가 1-2개를 추가하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서유럽과 동유럽, 탈사회주의 국가

는 1인당 GDP 또는 동거율과 같은 기본 지표부터 상당히 이질적인 차이를 보일 정도

로 차이가 많다. 그러나 TFR은 탈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경제 성과(1인당 GDP) 측면에서 서유럽 4개국은 서로 유사하지만 탈사회주의 국가

보다는 훨씬 높은 복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루지야의 경제 성과는 헝가리의 4분에 1

에도 미치지 못해 탈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매력

(2000-2005년)은 선진 서유럽국가가 그루지야보다 10배 가량 높은 편이다.

출산력의 핵심 측도인 TFR의 경우 출산 연기와 가족 모델 변화로 인해 2005년 프랑

스와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설문조사 대상국이 약 1.3명의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TFR은 이후 모든 국가에서 다소 상승했다. 서유럽 국가 중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 특

성이 단순하고 출산율이 비슷하다. 독일어권 국가는 출산 모델 변화 등의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낮은 출산율을 유지했다. 일부 연구는 분기 시나리오 (Rindfuss 외 2014)를 

56) 연구는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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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고 일부는 오스트리아와 체코 간의 유사성을 강조했다(Sobotka 2016 등) 독일

과 오스트리아의 높은 무자녀율은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종교성은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문화적 조건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유럽가치관조사 (European Values Survey) 데이터에 따

르면 유럽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즉, 폴란드와 그루지야는 종교성이 

매우 높은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폴란드와 그루지야는 국민의 상

당수가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 밝혔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절반 정도만 종교적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목표는 각국 상황을 포괄하거나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계정은 

유럽의 경제 성과, 제도 시스템 및 문화 풍토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번 분석에 언급된 인구통계적 및 사회적 조건도 설명할 수 있다.

<표 4-8> 2005년 조사대상국의 특징

1인당 
GDP(PPP)

TFR MAFB 혼외출산율 종교성(%)

오스트리아 35013.7 1.408 27.26 36.5 63.9

불가리아 10275.0 1.314 24.64 49.0 63.6

체코 21956.4 1.275 26.62 31.7 43.3

프랑스 30603.5 1.920 (29.9) 48.4 46.9

그루지야 4364.8 1.4 (24.0) 96.6

폴란드 13895.9 1.232 25.73 18.5 94.6

리투아니아 14526.1 1.294 24.80 28.0 64.3

헝가리 17081.8 1.307 26.63 35.0 47.7

독일 31968.5 1.364 (27.9) 29.2 42.9

러시아 11822.4 1.294 24.11 73.6

스웨덴 33967.2 1.787 28.66 55.4 33.4

자료: 세계은행, Human Fertility Database, European Value Survey

다. 일반적 분포

비교 분석의 1단계로 1차년도 시점의 출산 의향(출산 원함/원치 않음)을 실현한 수

준을 설명한다. 동 분석에서는 출산 의향 실현 기간을 1차년도 이후의 3년으로 한정했

다. 기간을 한정한 자세한 이유는 아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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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초 조사 시 출산 의향을 표시한 응답자

[그림 4-33]은 3년 내에 출산할 의향을 가진 모든 21-44세 남녀와 모든 21-44세 

여성과 동거인이 있는 모든 21-44세 남성(기본 표본)의 실현율 등 2개 데이터세트에 

따른 분포를 보여준다. 국가별 실현율이 다르고 평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기간의 실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를 통해 출산 의향과 실현(출산) 변수

를 측정해야 한다. 1차 설문 조사의 내용은 11개 국가에서 일치했지만,57) 2차 설문조

사는 여러 나라에서 연장되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실현(출산) 변수의 시간 요인

을 개선해야 했다.58) (1차 설문조사 후 4년 후에 실시된 2차 설문조사에서는 3년의 실

현 기간에 대해 1년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1차 설문조사 후 7-36개월 사이에 발생한 

출생을 검토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출산 의향 변수가 필요했다. 1차 조사 당시 임신 

상태였던 이들을 무시한 것을 고려해 추가 제한을 적용했다. 또한 실현율에 특히 영향

을 미친 연령과 출산 의향 응답자의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는 연령층에 따라 표본을 표준화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 표본은 자녀를 기대하지 않는 

21-44세 여성과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21-44세 남성을 포함했다. 이 절차를 통해

서만 여성의 연령과 경제 상태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출산 의향 실현은 1차 조

사의 7-36개월 내 발생한 출산 횟수를 “측정”했다.

이전 연구는 수많은 요인이 비율(속도) 수준에 미친 영향과 지금까지 출산 의향 실현

율이 100%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했다. 여기서는 출산 의향 표시 후 시간과 출

산 의향의 시간 요인에 따라 실현율이 크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

현 변수 비교를 위한 표준화는 수정을 위한 과정적 행동 기간을 1차 조사 이후 27개월

(2.5세 이하)로 제한해 7-36개월 내 발생한 출산만 고려함을 의미한다. (7-45개월의 

시간 간격으로 실현율이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 출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독신) 3년 내에 자녀 출산을 계획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단기 출산 의향은 5분의 2가 실현된 반

면(39-40%), 불가리아와 러시아의 실현율은 5분에 1에 불과했다(각각 15.7과 17%). 

1차 설문조사 시 동거인의 경우 결합 형태에 관계 없이 실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별 

57) 한 개 국가에 차이가 있었다.

58) 국가별 현장조사는 부록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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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여전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 의향의 거의 절반 가량(49.7‒49.4%)이 실

현됐지만, 러시아(18.9%)는 5분의 1 불가리아(23.3%)는 4분의 1에 그쳤다. 헝가리의 

출산 의향 실현율은 전체 표본의 22.0%, 동거인 표본의 29.1%로 중간 수준에 위치했

다. (각 국가의 실현율은 <표 4-9>를 참조한다.) 국가별 차이는 이번 분석의 핵심으로 

모든 요소에서 확인됐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추정한다.

〔그림 4-33〕 3년 내 출산할 의향을 가진 비율, 유럽 11개국, 전체 및 활성 표본 중(21-44세 모든 여성 

+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남성)

자료: 자체 계산,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 1차 및 2차 설문조사 데이터 사용

② 3년 내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

3년 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는 이들은 실현율이 훨씬 높고 국가 간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실현율은 98-94%였으며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각각 

97.6%와 97.5%로 가장 높게, 폴란드와 헝가리가 각각 94.1%와 94.6% 가장 낮게 나

타났다. 물론 전체 표본에는 자녀를 갖기 어려운 여성과 남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예 

배우자 부재). 그러나 출산을 원치 않는 이들의 부정적 실현율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동거인 파트너의 실현율은 94%-98%였으며 헝가리가 94.0%로 최저치를 러시아가 

97.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자녀를 계획한 이들은 거의 완전한 실현율을 보

여준다. 이는 출산 의향이 없는 이들의 거의 전부가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던 다

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Toulemon and Testa 2006 참조). 출산 의향이 없는 표

본은 실현율이 높고 국가간 차이가 없이 더 이상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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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3년 내 출산할 의향이 없는 이들의 7-36개월 내 비출산율, 유럽 11개국, (여러 해, 2004-2015년)

자료: 자체 계산,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 1차 및 2차 설문조사 데이터 사용
주: 21-44세 모든 여성,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21-44세 모든 남성, 동거 중인 모든 여성과 남성 포함

다. 표본 통계를 사용한 국가 간 차이 

Régnier-Loilier, Vignoli (2011), Dommermuth et al. (2014), Spéder, 

Kapitány (2012) 등 일부 논문에서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적 상태가 출산 의향에 어떻

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따라서 이들 비율 차이도 국가 간 차이

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구성 효과). 또한 이들 변수를 확인하고 이들 그룹과 함께 국가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효과가 사라지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일부 요인은 실현 가

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순수한” 국가 효과는 다변량 분석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본 연구의 초기 분석에서 사용한 각 실행 가능 기준에 따라 실현 변

수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는 <표 4-9> 동거 상태에 대해 개별 값을 적용한다.

주요 기준의 특징은 무엇인가( <표 4-9>)? 첫째, 동반자관계 상태와 자녀 수(한 자녀 

상태)가 실현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초기 예상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동

거인 표본의 49.6%, 한 자녀를 둔 표본의 거의 절반이 계획을 실현한 반면 21-44세 

전체 표본의 실현율은 39.3%로 이보다 낮았다. 그루지야의 실현율은 각각 27.7%, 

34.3%, 21.6%를 기록했다.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한 자녀를 둔 동거인의 출산 

의향을 고려하면 실현율은 더욱 높아진다) 동거인 표본과 한 자녀를 둔 표본은 실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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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높다. 그러나 폴란드와 러시아는 이들 그룹 간 실현율 차이가 거의 없이 이러

한 가정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 21-44세 표

본의 출산 실현율은 30.2%, 동거인 표본의 실현율은 33.1%, 한 자녀 표본의 실현율은 

30.2%였다. 이들 세 가지 실현율은 일반적 경향이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

이가 너무 작아 차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계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러시아도 마찬

가지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다변량 모델이 확인하거나 거의 사라질 수 있는 이변량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든, 다양한 사회 그룹 간 출산 의향 실현 시 큰 차이

가 없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자녀 그룹도 검토해야 한다. 이들은 실현율 차이가 가장 근소했다. 실제로 불

가리아가 18.0%로 가장 낮았고 스웨덴이 36.3%로 가장 높아 18.3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헝가리의 24.2% 무자녀율은 앞 장에서 자세히 연구한 내용과 관련되

어 있다.) 무자녀 표본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현율과 근소한 국가 간 차이는 출산(무자

녀에서 한 자녀 가정으로 전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임을 시사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이론적 접근(Hobcraft and Kiernan 1995) 및 무자녀 그룹에서 출산 연기

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는 이번 연구의 가정과 관련되어 있다.

출산 의향 실현율은 또한 이번 모델에 도입된 기타 변수에 의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검토했다. 즉 일반적으로 기혼 그룹이 동거 그룹보다

는 실현율이 높지만(모든 국가에서 차이는 크지 않음), 한 자녀 그룹보다는 낮은 편이

라는 것이다. 단 프랑스는 기혼 그룹의 출산 의향 실현율이 57.3%, 한 자녀 그룹의 실

현율이 49.8%로 예외를 보였다( <표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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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다양한 사회 그룹별, 3년 내 출산 의향 실현율(7-36개월 내 출산), 유럽 11개국

21-44세 
전체 그룹

기본 표본
(21-44세 모든 

여성+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있는 동일 
연령의 모든 남성)

동반자와 동거하는 
모든 남녀

무자녀 한 자녀
표본 수 N=

(기본 표본, 가중)

오스트리아 20.1 25.3 29.5 20.8 32.6 688

불가리아 15.5 19.6 23.0 18.0 20.9 648

체코 22.5 25.8 27.8 25.0 30.7 229

프랑스 39.3 44.9 49.6 44.1 49.8 680

그루지야 21.6 23.4 27.7 21.0 34.3 917

폴란드 30.2 31.1 33.1 31.4 34.0 1069

리투아니아 23.8 24.0 25.6 30.5 21.2 208

헝가리 22.0 25.4 29.2 24.2 32.0 1175

독일 40.6 43.6 45.7 (33.7) 54.8 1888

러시아 17.0 17.7 18.9 19.5 20.2 572

스웨덴 39.6 44.4 50.1 36.3 63.2 926

주: (   ) = 80 이하
 ‐‐   = 40 이하

자료: 자체 계산,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 1차 및 2차 설문조사 데이터 사용

  2. 국가 간 차이의 원인

국가 간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요인을 검토했다. 첫째, 국가 간 제도

와 문화적 풍토가 달라 출산 의향 실현에 대한 거시 사회적 요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 둘째, 국가마다 출산 계획과 의향의 철저함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사회 활동에

서 “합리성 정도”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출산 의향 또는 출산 연령에 대한 사회적 구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예: 파트너 없음) 단기간에 출산할 의향을 가

질 수 있다. 이러한 구성 효과는 다변량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사회 변화의 두 가지 속도 범위 및 이에 대한 해석 방법: 

서유럽국가와 탈사회주의 국가의 차이(가설)

지금까지 서유럽국가와 전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국가 간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인

했다(Spéder and Kapitány 2015, 23x.ff). 실제로 탈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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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출산 의향 실현을 방해하거나 이전 출산 의향을 바꿀 수 있

는 메커니즘과 이론적 시작점을 모색했다. 본 연구의 설명은 사회 변화 정도(속도)가 

달라 인생의 목표와 기회가 계속 어긋날 수 있다는데 의존한다. 이는 출산 의향을 갖고 

이들 의향을 실현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Zapf (2006)는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이론적 틀에서 탈사회주의 사회의 “전환”을 

확인했다. 그는 서구 사회의 변화와 재생 과정을 통해 지속성과 경제적 및 사회적 혁신

이 이러한 재생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틀은 시장 메

커니즘과 경쟁 민주주의의 제도로 만들어진다. 제도 변화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및 사

회적 변화는 지속적인 “관습적” 변화 과정과 달리 매우 급진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 민

주주의 및 시장 경제보다 훨씬 빠르다(Zapf 1996, Habich and Spéder 2000). 

Zapf가 근대화 이론의 지지자로서 동유럽과 서유럽을 비교할 때 두 가지 변화 속도

(“zwei Geschwindigkeiten”)를 고려한 것은 부수적 차원이 아니다(Zapi 1996). 이

는 모두 “사회 전환” 국가의 출산 의향 실현율을 서유럽 국가보다 낮추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본다.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출산 의향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

성이 낮아지는가?

우선 본 연구의 목표는 출산율을 낮추는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출산 의향을 실현하

지 못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관계의 원

인과 메커니즘을 모색했다. 예시를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자. 자녀 양육에는 비용이 필

요하고 탈사회주의 국가는 제도 변화로 인해 정부 지원이 크게 줄면서 이들 양육비가 

급증했다. Billingsley(2004)는 이를 포함한 경제 상황 변화를 정확히 제시해 출산 행동 

변화와 출산력 감소 분석에 기여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출산 의향을 결정할 때 양육비를 

고려하고, 양육비 추세에 대한 인식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상되는 비용 증가를 예견할 수 있다면 이는 출산 의향 실현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양육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거나 가족 소득이 변하면 의향된 행

동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출산 의향 변화는 “명백”하고 실현율은 낮아진다.

본 연구는 꾸준히 변화하는 서유럽 시장보다 탈사회주의 국가가 시장 경제 발전과 

관련 노동 시장 변화로 인해 더욱 빠르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요

인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탈사회주의 국가는 생산 능력이 평가 절하되어 있고 

안정적인 서유럽 경제와 연계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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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경제는 안정적인 유럽 시장에 통합되는 동시에 세계

화 과정에서 시장경제 제도와 부딪쳤다(Mills and Blossfeld 2005). 이러한 통합은 탈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참가국에 “주변적” 성격을 부여했다. 전환 초기에는 문

제점에 많이 부딪치고 시장우위는 후기에 결실을 맺는다. 이 과정으로 인해 평소보다 

시장 변화의 폭이 커졌고 여전히 이러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

고서의 목적이 아니지만 노동 시장은 소득 창출의 중심이고 출산의 재정 조건을 결정

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 조건이 이미 널리 알려졌어도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업률 증가는 출산의 재정 기반을 크게 위축시켰다(Macura et al. 2000, Bahumik 

and Nugent 2002). 그러나 이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다(Spéder 2003, Frejka 2008). Kornai(1980)에 따르면 노

동 시장의 균형이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으로 바뀌었다. 노동 시장의 과잉 공급은 판

매자(종업원) 간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야기한다. 따라서 경제 전환은 일자리 수 감소

뿐 아니라 실직 위험도 불러왔다. 시장 변동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 실직 계산

을 “관습적”으로 보고, 이에 따라 출산 의향이 형성되지만 시장 변동으로 출산 의향이 

바뀔 수 있다. 물론 서유럽 시장에도 변동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황 시 출산이 감소

할 수 있다(Goldstein et al. 2013). 그럼에도 탈사회주의 전환 및 이후보다 서유럽 시

장은 변동이 덜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가정 정책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일반적으로 복제 제도 변화는 서비스 가치 감소, 시설(예: 보육원) 감소, 장막 가용성 

원칙에 대한 의문 제기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양육비 증가를 불러온다. 둘

째, 같은 탈사회주의 국가라도 가족 지원 제도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고(Szeleva and Polakowski 2007, Frejka 2008), 일부 가족 정책 제도는 계속 변

화해왔다. 제도적 변화 과정 후반기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 세금 공제, 주택구입자금 대

출지원, 출산 보너스 등 새로운 수당과 급여가 신설됐다(Ignits, Kapitány 2005, 

Potančoková 외 2008, Philipov et al 2008, Spéder 2016). 첫 번째 방법 즉, 가족

지원 가치하락은 양육비 증가를 불러오고, 두 번째 방법, 즉 가족지원 변화와 불안정은 

지속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개념으로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강

력함으로 인해 가족 정책 예산은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정부 변화는 제도적 변

화의 신호가 되었다(Ignits and Kapitány 2005). 실제로 그렇다면, 탈사회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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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 제도는 시장 변동을 안정화시키는 요소로서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대

신 계속되는 변화로 인해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출산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반응할지에 관해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을 

고안했다. 위험한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에 관한 문헌 자료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정

을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Robin 2010).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

에 따르면 사회의 구조적 관계와 가치 시스템이 불일치할 경우 이들이 목적을 준수하

는 정도 또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 방법 등에 따라 동조형, 의례형, 철회형 및 혁신

형 등 4가지 종류의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Merton 1980). 본 연구는 두 자녀 양육을 

동조형, 혼외 양육을 혁신형, 출산 의향 포기 또는 무자녀를 철회형으로 분류했다.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역학, 즉 사회 변화 속도의 차이로 인해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의 출산 계획 실현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했다. 동유럽의 더욱 빠르고 예측하

기 어려운 변화는 출산 의향 실현 또는 포기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다

섯 번째 유형, 즉 가치에 따른 관리 및 조건에 대한 적응을 거부하는 혁신형은 무시했다.

나. 국가별 상황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 간 실현 의향이 일치할 수 있고(Riederer and Bubner- 

Ennser 2016) 서유럽(예: 스위스와 네덜란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의 

후속 조치로 동유럽과 서유럽의 차이를 더욱 심도 깊게 검토하고 다른 각도를 형성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별 차이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출

산 결정은 많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세 가

지 거시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고 본 연구의 모델에 이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한다.

① 시장 및 사회 역학

앞 장에서 논의한 가정, 즉 서유럽 시장과 탈사회주의 국가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가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시장 경제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즉, 기업 설립, 분리 

매각, 폐쇄는 상당한 소득 변화는 물론 노동 시장 변동성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는 기

타 여러 요인들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높여 출산 의도 변화 또는 변경

을 야기할 수 있다. 서유럽 국가는 시장 구조와 특히 노동 시장 규제로 인해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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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Soskic, 1999). 거시-사회적 및 경제적 역학을 측정하는 지표(국가의 전

형)는 주로 정적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 적절

한 경제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수이고, 본 연구는 이를 적절한 불확실성 측도로 간주했

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 생활이 불확실해지고 따라서 단기간에 출산 의향을 수정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② 포괄적 사회 보호 또는 가족 정책

시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방지는 복지 제도의 핵심 기능이다(Leisering 2003). 

따라서 복지 제도가 포괄적일수록 복지망이 촘촘해져 경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

려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복지가 확대되면 불확실성이 감소하

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및 요구에 직면할 때 의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복지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출산 의향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지국가개입 규모에 대한 적절한 측도로서 

지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복지 

공약, 복지 개입의 종류와 주류(보편적, 보험 기반, 및 소득 조사 기반) 또는 가족 지원 

제공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가족 지원 제도는 

국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한다.

③ 문화 “풍토”: 전통적인 가족관 또는 유연성

계획된 행동 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ur)에 따르면 신념은 인식, 

규범 및 통제 그리고 이에 기반한 출산 의향 형성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Ajzen 1988 

참조). 이러한 신념은 가족에 대한 지배적 개념, 출산의 장점과 단점 및 모성과 부성 등 

관련 국가의 문화 “풍토”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녀 수에 대한 보편적 규범 및 이러한 

기대의 가치 정도 또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규범은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으면 본 연구 가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 가족관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나라에서는 출산 의향에 대한 주장도 강력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된 경우 즉, 사회 역학의 차이를 고려할 때 보편적인 문

화 풍토가 출산을 촉진해 출산 의향 실현율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는 출산 의향에 대한 동기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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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이 더욱 강력할 수 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서 출산 의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

면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통적 가족의 역할을 선호하는 국가는 출산 

의향을 바꾸고 이들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을 검토하려면 가족

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Inglehart, 1977).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주요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거시 수준의 실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분석에 

적용했다. 예를 들어 출산이 사적 또는 공적 문제인지 여부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후자는 사회의 실제 가족관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는 커플의 출산 의향과 자녀가 단순

히 개인 및 커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 선을 긋는다.59)

  3. 분석

본 연구는 거시사회적 영향을 보여주는 모델링을 모색했다. 앞의 이론 섹션과 마찬

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모델링 논리를 사용해 두 단계로 진행했다. 두 경우 모두 1차와 

2차 GGS를 사용한 통합 데이터 시스템에서 분석했다. 전체 표본 수는 6,453명이며 1

차 조사 자료에서 3년 내 출산할 의향을 가진 22~44세 여성 또는 동거인이 있는 

21~44세 남성이다. 첫째, 2.2장과 같이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 간 차이가 계속되

고 있는지 확인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위해 통합 데이터 모델링에 유럽 지역으로 

알려진 서-동유럽(각각 4개 및 7개 국가) 변수를 추가했다. 그런 다음 알려진 개별 변

수와 개별 지역 간 영향을 검토했다. 두 번째 단계로, 2.2장의 국가별 지표를 사용해 계

층적 논리(다중 레벨)를 분석하고 2.1장에 제시된 차이 검토했다. 방법은 분석 과정에

서 자세히 살펴본다. 초기 모델링에서 사용된 주요 개별 요소를 여기 소개한다.

각 명목 변수의 경우 참조 카테고리 값을 명시했다. 변수와 이들의 카테고리는 별도

의 설명이 필요 없지만 두 경우는 부칙이 필요하다. 소득 변수는 소득 액수가 아닌 소득 

부족 시 해결 방안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변수의 값은 i) 

예산 충족 문제 없음, ii) 그 과정에서 다소 문제 있음 또는 iii) 심각한 문제를 의미할 수 

있다. 주관적 변수 중 출산 의향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수는 세 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59) 본 연구는 그 외에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인생에서 자녀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변
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인식 변수와 강력한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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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생성된 연속 변수이다. 이는 자녀 양육 시 주변인, 즉 부모, 친구 및 이웃으로부

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적 규범이다.

<표 4-10> 모델의 개별 변수

성별
남성
여성

연령대(여성)

24세 이하
25‒28세

29‒33세
34‒45세

동반자 관계

남편 또는 파트너와 동거

방문하는 관계(LAT)
독거

자녀 수

무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이상

여성의 노동 상태

임금 노동자/노동자
실업자
육아 휴직 중 또는 주부

기타 비활동 상태 등

교육 수준

초등, ISCED 0‐2

중등, ISCED 3‐4
고등, ISCED 5‐6

소득 부족 시 해결 방안

어려움이 큼

어려움이 다소 있음
별 어려움 없음

주관적 규범 연속 변수는 기대치가 높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가. 서유럽국가와 탈사회주의 국가의 차이

통합 데이터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의 

결과를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Spéder, Kapitány 2015 참조), 구성효과를 배제한 

후에도 탈사회주의 국가를 특징짓는 맥락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했다. 개별 기준의 

경우 이들은 파트너로 동거 중, 무자녀 또는 한 자녀, 무직 및 출산 수당 수급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중년과 젊은 여성들의 출산 의도를 높였다. 사회적으로 출산에 대한 기대

가 높고 재정 상황이 좋은 이들도 마찬가지다.60)

60) 마지막 장에 설명한 헝가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이 항상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기준이 동일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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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으로 통합 데이터 시스템에 로지스틱 회귀를 적용했다. 서유럽과 탈사회주

의(동유럽) 국가의 차이를 표면화하기 위해, 서유럽과 동유럽의 더미 변수를 사용해 응

답자가 해당 탈사회주의 국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절차는 유사한 분석

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됐다(Alesina and Fuchs‐Schündeln 2006). 마지막으로 한 지

역(서유럽)의 개별 변수를 모델에 도입했다. 상호 작용의 경우, 서유럽/동유럽 및 주관

적 소득(소득의 여유가 없음) 등으로 몇 가지 솔루션을 실험했다.

탈사회주의 국가는 11개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동시에 개별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탈사회주의 국가의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은 서유럽의 절반 

수준(승산비 0.487)이다(<표 4-11>). 즉, 3년 내에 출산 의향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

이 서유럽의 두 배이다.

본 연구는 소득 및 주관적 규범 수준에서 가능한 효과를 가정하고 모델에 상호작용

을 구축함으로써 탈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을 구체화하려고 했다. 즉 이를 통해 일반

적인 효과와는 다른 “동유럽”의 특정 효과를 모색했다. 특정 규범이 탈사회주의 국가에

서 서유럽국가와 다르게 작동하는 사례를 찾지 못했다 (이들 결과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작용을 추가하면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주관적 규범의 역할이 유

사하다는 점이 유의미해진다. 소득 관계의 경우 특정 효과를 확인했다(<표 4-11>). 상

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유럽인과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이들에 

대해 모델에 두 가지가 더미 변수를 추가했다.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

(서유럽) 및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넉넉한 이들에 대해 유리한 소득 지위(수입이 넉넉

함)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 변수를 고려해도 동유럽과 서유럽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경우,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출산 의향자의 실현율은 서유럽의 절반을 조금 넘

는 수준이다(0.554). 모델에서 현재 소득 효과와 더불어 탈사회주의의 기본 소득 변수

를 측정했다. 이 거시사회적 환경(서유럽 대 탈사회주의)과 현재 재정 상태의 결합 효

과는 3개 변수를 함께 곱해 얻은 값에 나타난다. 탈사회주의 국가의 소득 조건이 매우 

어려운 그룹(0.683)과 서유럽 국가의 소득 조건이 어려운 그룹(1.923)은 출산 의향 실

현율 차이가 가장 컸다.

이들의 출산 의향 실현율 간 차이는 거의 3배(2.82)에 달했다. 동거인이 있는 그룹으

로 분석을 한정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서유럽 대 탈시회주의 효과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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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 서/동 상호작용 효과는 유지됐다. 여기서 단순 동거보다 결혼한 경우 실현 가능성

이 높다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초기 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Spéder, Kapitány 2015). 첫째, 탈사

회주의 국가 그룹의 출산 의향 실현율은 서유럽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둘째, 

탈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실제 소득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관적 소득 지위가 

출산 실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고소득 계층은 단기 출산 의향의 실현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새 천년 전환기의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승산비)(7-36월 내 출산, 11개 유럽 국가)

Exp(B) Sig. Exp(B) Sig. Exp(B) Sig.

성별 남성 ,919 ,174 ,944 ,364 ,947 ,392

연령층 여성 ,000 ,000 ,000

21‐24 1042 ,634 1,124 ,180 1,122 ,186

25‐28 1065 ,383 1,115 ,138 1,111 ,150

35‐44 ,494 ,000 ,471 ,000 ,471 ,000

파트너 ,000 ,000 ,000

동거 파트너 4029 ,000 3,487 ,000 3,486 ,000

LAT 2191 ,000 1,834 ,000 1,806 ,000

출산력 ,000 ,000 ,000

무자녀 1013 ,864 ,924 ,289 ,928 ,320

두 자녀 이상 ,686 ,000 ,649 ,000 ,643 ,000

노동력 상태
,002 ,000 ,000

여성

노동시장 참여 ,850 ,113 ,792 ,025 ,781 ,018

자녀양육 1125 ,297 1,068 ,562 1,061 ,603

기타 비활동 ,770 ,085 ,681 ,012 ,666 ,008

교육 수준 ,086 ,032 ,035

중등 1040 ,736 1,002 ,984 1,005 ,968

고등 1146 ,027 1,175 ,009 1,173 ,011

주관적 규범 ,960 ,000 ,947 ,000 ,947 ,000

재정 상태 ,000 ,003 ,000

(소득 관리) 좋음 ,631 ,000 ,772 ,002 ,683 ,000

어려움 ,708 ,000 ,843 ,015 ,764 ,002

서/동 동 ,487 ,000 ,554 ,000

서/동* ,026

주관적 소득 W * 매우 어려움 1,559 ,016

W * 어려움 1,302 ,077

상수 0,252 ,000

Nagelkerke 
R2 0,1 0,124 0,126

점수(%) 71,5 72,1 72,3

참고: 여성, 29‒34세, 미혼(=파트너 없음), 한 자녀, 실직, 초등 교육, 재정 어려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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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효과: 거시사회적 맥락의 정밀성 향상

뒤이은 계층 모델은 특정 국가를 특징 짓는 거시사회적 조건이 출산 의향 실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다. 2.2장의 국가 지표에 대한 접근법에 맞

춰 이들을 사회 역학, 복지국가개입 및 지배적 규범 등 3개 그룹으로 이들을 분류했다. 

먼저 모델 내에서 개별 효과를 살펴보고(1단계), 단계별로 각 거시적 변수를 적용해(2

단계) 이들이 출산 의향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 정도를 확인했다.

본 분석에서는 다단계 이진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통합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 11개 

유럽 국가의 출산 의향 실현율을 모델링했다. 국가별 개인 수준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맥락 효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특정 국가 내에서 서로 관련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단계 구조를 갖는다. 기존의 단일단계 로지스틱 회귀에서 가정한대로 

관찰된 결과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모델은 클러스터 내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의 다단계 구조를 무시하면 매개변수 추정치와 이들의 표준오차가 편향될 

수 있다. 클러스터 상관관계 내에서의 해석을 통해 해당 현상을 적절히 추정할 수 있

다. 클러스터 도입으로 인해 국가 간 절편이 무작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사

는 무작위 절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했다(즉, 국가별 임의효과). 특정 국가의 피

험자 유사 정도를 추정함으로써 그룹 수준에서 개별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의 주요 관심사에 맞춰, 다양한 구조 

조건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국가별 태도를 추가해 모델을 확장했다.

본 연구는 통계적 관점에서 단일 국가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이 국가 간 분산 또는 ICC(계급간 상관계수)를 얼마나 줄이는

지 조사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사회적 조건 지수 중 이들을 포괄하는 지수를 확

인했다. 그런 다음 두 나라의 변수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델을 통해 다른 특성의 거시적 

조건을 비교했다. 물론 조사대상국 수가 적어 이들 거시적 변수 표현이 크게 줄어들었

다. 다양한 거시적 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지표를 상정했다. 경제사회적 환경 변수

는 최초 데이터 수집까지 3년간 인플레이션 정도(자료 EUROSTAT)를 사용하였다. 지 

국가의 발달 정도는 2005년 GDP(%) 대비 가족지원 총지출(자료: ILO)를 활용하였다. 

문화 “풍토” 변수는 “스스로 출산을 결정해야 한다”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개인 자율성 

결정 정도 정보를 활용하였다 (자료: European Valueㄴ Survey, 국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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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및 미래 개별 제어 변수인 성별, 여성 연령대, 동반관계 형태, 자녀 수, 응답자

의 교육 수준, 여성의 노동 상태, 주관적 규범의 연속 변수, 주관적 소득 상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정의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모델링에서 이들 개별사회기준의 

효과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결과에 부합한다. 즉 35세 

이상의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은 29-33세의 절반 수준이다. 기혼 및 비혼 커플, 무자

녀 및 한 자녀 그룹 또한 기준 그룹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사

회적 기대에 민감하지 않는 그룹도 마찬가지였다.

거시적 지수는 출산 의향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거시적 변수에서 계급간 상관계수(ICC)와 국가 간 분산이 크

게 감소했다. 일부 조사대상국으로 인해 통계의 신뢰를 하락했지만 출산 의향 측정 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 1).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간 분산은 22.1%에서 11.7%로, ICC는 0.063에서 0.034로 각각 감소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가족지원에 대한 지출은 출산 의향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모델 2). 총 지출은 

ICC와 국가 간 분산(14.4 %)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문화적 영향의 경우(모델 3)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의 결정이라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공동의 문제라는 관점이 약한 국가에서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또 다른 논쟁이 제기된다. 자녀와 관련된 기대가 적은 사회 환경이 자녀 관

련 의향 형성에 영향을 덜 미치는가(출산 계획은 보다 개인적인 문제다)? 다시 말해, 기

대가 적은 지역사회에서는 출산 의향이 “과열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거시사회적 환경의 특정 기능이 출산 의향 실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1개 조사대상국의 인플레이션(불확실

성)을 수용하는 모델과 각국의 보편적인 개념(자율성)을 포함한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가 최종 결과는 아니다. 향후 조사대상국을 확대하

고 국가 조건의 이질성을 줄여 설명 요인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일부 변

수의 태도 지수를 개발하고 적용해 개별 국가의 일반적 조건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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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3년 내 출산 의향과 3년 내 실현 가능성에 기여하는 거시경제적 요인(개별 및 국가 효과)

 

  4. 요약, 해석 및 추가 연구의 필요성

계획된 행동 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ur)을 개발한 Iczek Ajzen은 

저서에서 의향은 행동의 중요한 전조라고 했다. 즉 의향은 “거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출산 행동 분야는 출산 의향이 가장 정확한 출산 예측 요소인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경

모델 0 모델 1 모델 2 모델 3

절편만 인플레이션 Fam Pol 값

거시 수준 변수

성별

여성 1.0382 1.0395 1.0390

연령대, 여성

‐24 1.1512 1.1458 1.1453

25‐28 1.1388 1.1355 . 1.1351

35‐ 3.2899 *** 0.4634 *** 0.4633 ***

동반관계 상태

동거 0.4649 *** 3.3150 *** 3.2890 ***

LAT 1.8281 *** 1.8482 *** 1.8298 ***

자녀 수

0 1.1353 1.1386 . 1.1359

2+ 0.7046 *** 0.7015 *** 0.7018 ***

노동시장 지위, 여
성

노동 0.8057 * 0.8093 * 0.8034 *

출산 1.1005 1.1019 1.1025 ***

비활동 0.6412 ** 0.6425 ** 0.6405

교육 수준, 여성

초등 1.0283 1.027 1.023

고등 1.1134 . 1.1117 . 1.111

주관적 규범

0.9431 *** 0.9436 *** 0.9429 ***

주관적 소득

매우 어려움 0.8303 * 0.8228 * 0.8217

어려움 0.8639 * 0.8573 * 0.8552 *

거시적 수준 변수

t0년도 인플레이션 0.8828 ***

가족 정책 비율 1.5083 **

자녀에 대한 결정권자 1.0260 ***

통계

AIC 7530 7106,3 7108.1 7105,5

국가간

분산 0.2213 0.1173 0.1441 0.1106

계급간상관

(ICC) 0.0630 0.0344 0.0420 0.0325

BIC 7544.0 7235,0 7236.8 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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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분석을 실시했다(Schoen et al., 1999, Domermuth et al., 2015). 출산을 원

하지 않는 이들의 실현율은 별도의 통계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다(Toulemon, Testa, 

2006 참조). Ajzen가 제시한 핵심 요소는 (i) 태도, (ii) 개별적으로 인식되고 내부화된 

규범적 시스템 및 (iii) 개별적으로 감지된 방해 조건 만으로도 출산 의향을 형성하는 

숨은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문화적,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기준과 

특성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만 배타적으로 출산 의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행동의 실현에는 의향보다 중요한 요인은 없다. 유의미한 방식으로 의향 이외에 행

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특정 사회적 지위가 출산 의향 

실현에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한다. 이는 외부 환경 요인을 더욱 강력히 통제하거나 출

산 의향 수정 동기가 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들 질문은 이전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

었다(Spéder, Kapitány 2014).

이번 분석에서는 단기 출산 의향 실현 시 유의미한 국가별 차이의 원인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출산 의향 실현에 도움이 되는 거시사회적 조건과 이에 반하는 경향이 있는 

기타 조건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론적 기반에서 이러한 거시사회적 조건을 파

악하려고 했다.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 간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바탕으로 두 그룹 간 

정량적 차이보다 정성적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서유럽의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이 훨

씬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두 가지 종류의 사회 변화 속도 개념을 도출하고(Zapf 

2006),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생활 조건 변화)로 인해 출산 의향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나아가 탈사회주의 국가와 서유럽 국가 간 차이로 인해 동서간 차이를 뛰

어넘어 출산 의향 실현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개념을 개선하고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다. 이전 개념을 바탕으로 두 국

가 그룹 간 경제적 및 사회적 역학으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청

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과정의 차이 검토는 초기 개념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복지국가개입의 규모와 유형을 분석에 새로 반영하고 사회에서 지배적인 

견해(문화 조건)를 도입했다.

분석 결과는 경제적 역학과 불확실성이 경제적 역학과 국가간 차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플레이션 변동 또는 실업률이 높으면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출산 의향이 변경되거나 연기



224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복지국가개입은 출산 의향 실현과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복지국가개입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낮춰 안정감을 높여준다

고 결론지었다.61) 마지막으로 출산 의향이 사적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의 실현율이 더

욱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대가 강한 사회 

및 사회 집단은 출산 의향이 과장되어 실제 실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

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 거시사회적 조건 파악에 도움이 되는 이론

적 접근법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되면 분석 결과

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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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주택 및 출산: 거시적 차원의 다국적 조사, 1982-2016년

Sarah Brauner-Otto (캐나다 맥길 대학교)

  1. 서론

190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대부분 경제 선진국의 출

산율이 저출산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

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측도인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을 살펴보자. 

2016년 합계출산율이 2.10명 이하인 저출산 국가는 거의 100개국에 달했고 유엔은 

2025년까지 이러한 저출산 국가가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

다(PBR 2014; 세계은행 데이터 2018). 이러한 저출산 영역에서도 국가 간 출산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호주와 미국의 TFR은 2명 이상이지만 독일과 한국은 1.3명 이하

이며 많은 나라가 그 사이에 위치한다(PRB 2010).

중요한 것은 저출산은 개인과 인구 차원 모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 차원

에서 여성은 실제보다 많은 자녀를 원하지만(Edmonston et al. 2010; Régnier- 

Loilier and Vignoli 2011, Spéeder and Kapitány 2014)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 자

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인구 차원에서 저출산은 극단적 

이민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TFR 2.0명과 1.3명의 

차이는 국가의 연령구조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 및 노동 시장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ngaarts 2004; Gruber and Wise 1999; Lee et al. 

2003; McDonald 2006). 예를 들어 TFR이 2.0명인 경우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는 530년이 걸리지만 1.3명이면 44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Toulemon 2011). 그리

고 TFR이 1.3명인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해 생산성, 

수입 및 저축이 감소할 수 있다(Bloom et al. 2010; Lee and Mason 2014; Lindh 

and Malmberg 2009). 그리고 이는 복지 제도, 특히 부과식(pay-as-you-go) 연금 

제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Bongaarts 2004; Lindh et al. 2005). 저출산은 이

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이들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중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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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떠올랐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차이를 TFR 차이의 중

요한 원인으로 지적한다(Harknett et al. 2014; Luci and Thevenon 2011; 

McDonald 2000; Toulemon 2011).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 젠더 규범과 평등, 주

택, 가족정책 및 노동시장 등 5개 제도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했

다(Rindfuss and Brauner-Otto 2009; Rindfuss and Choe 2015, 2016). 본 논문

은 (인구통계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받지 못했던) 주택 제도에 집중해 36개국의 34

년 동안 주택 및 출산 제도 간 관계를 조사했다. 출산은 양(Quamtum, 기간 TFR로 측

정)과 시기(기간평균 초산연령으로 측정) 등 두 가지 측면을 검토했다. 또한 출산과 관

련된 다차원적 주택 상황이 있는지 여부와 시간 경과에 따른 이들 관계의 변화 여부 등

을 평가하기 위해 집을 찾는 자(임차인 또는 구매자)와 소유자(임대주 또는 판매자) 모

두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주택 상황을 검토했다. 본 보고서는 주택 상황(Housing 

Context), 주택(Housing), 주택 제도(Institution of Housing)라는 용어를 호환적으

로 사용해 청년들의 주택 선택권을 형성하는 거시적 차원의 특성을 표현했다. 예를 들

어 임대 시장이 크거나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이 높으면 청년들이 (임대 또는 구입을 통

해) 주택을 더욱 쉽게 구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주택과 출산의 관계는 많은 출산 문헌 자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고(Castiglioni and 

Dalla Zuanna 1994; Goldstein and Mayer 1965; Grabil et al. 1958; Mayer 

and Klapprodt 1955; Pinelli 1995; Westoff et al. 1963)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연

관성을 인식하고 있다(유럽위원회 2005). 이러한 오랜 역사와 주택 상황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주택 시장의 다양한 측면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경험적 기반은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 국가별 차이에 관한 최근 논문은 “...선

진국을 대상으로 주택 시장의 특징과 출산 선택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경험적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Mulder and Billari 2010)라고 지적했고 이는 지방(Sub-na-

tional) 차원의 주택과 출산 차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Kulu and Boyle 2009). 본 

보고서는 문헌 자료의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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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본가를 떠나 자신만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독립은 매우 중요한 생애전환

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산업국가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성인이 되면 자녀를 갖기 

전에 본가를 떠나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임대 또는 구매를 통해 자신만의 

거주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출산이 연기된다. 이들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데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요 국가의 가구 구조에 대한 UN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다세대 또는 복합가구(단일 핵가족과 다른 인물로 정의됨) 비중은 2% 이하(노

르웨이)부터 10%(루마니아)까지 다양하다(UN 데이터 2018). 또한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가구 구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아

일랜드의 경우 2002-2010년 사이에 25% 이상 감소한 반면(각각 13.99%에서 

10.31%로, 6.28%에서 4.25%로 감소), 헝가리는 거의 같은 기간에 5% 감소에 그쳤다

(2001년 6.34%에서 2011년 6%로 감소). 이러한 구조의 가구가 증가한 나라도 있지

만 일반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복합 가구 비율이19%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UN 데이터 2018). 혼외출산은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보다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

에서 일반적이다. 아시아 국가의 비교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고령화에 대한 2012년 보

고서에 따르면 다세대 가구 비중은 1986년 47%에서 2010년 17.5%로 크게 감소했다

(ILC Global Alliance 2012).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주택을 임대 또는 구매

하기 쉬울수록 초산 연령이 빨라지고 출산이 늘어난다고 가정한다.

개인 차원의 문헌 자료는 일반적으로 주택, 분가, 출산 및 가족 형성의 관계에 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결정적이지는 못하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는 임차인보다 자가

소유자의 출생아 수가 많다고 보고한 반면 일부 연구는 자가 소유와 출산 모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둘이 경쟁한다고 주장했다(Calvert 2010, Clark 2012, Feijten 

and Mulder 2002, Lauster 2006, 2008, Mulder and Wagner 1998, Mulder 

2013, Vignoli et al., 2013).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과 출산 간 관계에 관해서는 기대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으로 

여성의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들 여성 또는 커플이 주택 시장의 장애물을 극복

하기가 더욱 쉬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다세대 가정이 감소하고 출

산 전 독립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또한 취업을 한 경우 

본거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특히 가계 지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경우 더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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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가처분소득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장애

물을 증폭시킬 수 있다.

주택 상황과 출산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토할 주택의 관련 

차원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주택 상황의 3차원 내에서 여러 개별 요소에 관해 

살펴본다.

가. 임대 

임차인과 관련된 주택 상황의 기본 차원은 임대 시장 규모이다. 청년들은 경제적 이

유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기보다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대 주택이 많으면 청

년들이 더욱 일찍 독립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면 

청년들이 더욱 쉽게 독립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은 임차인이 주택 임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이다. 

많은 나라가 임차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는 체

계적인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또는 직접 임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Sobotka 

2016, Vestergaard 2002). 항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 마련에 도움이 된다.

나. 주택 구매

물론 임대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개인 차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소유는 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예: Lauster and Fransson 

2006; Mulder and Wagner 2001). 예를 들어, 자가는 일반적으로 더욱 넓고 상태 및 

위치가 좋은 경향이 있어 출산에 유리하다고 간주되고 소유권 행사는 생애전환의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다 (Hoekstra 2005; Megbolugbe and Linneman 1993; Mulder 

and Wagner 1998). 이를 바탕으로 자가 점유자들의 출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 

구매가 쉬울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일찍 집을 구매

할 수 있으면 출산 연령도 낮아질 수 있다.

주택 구매의 용이성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실제 주택 가격이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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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및 대출 제도를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자체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

출은 주택 구매 시 많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택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 또는 저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청년들의 주택 구매 능력을 크게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공식 주택담보대

출 보급률과 사용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남유럽 국가에서 세대 간 생전 

이전은 공식 담보대출의 중요한 대체재이다(Mulder and Billari 2010). 금리는 이 신

용의 장기 가격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높으면 주택 구매 시 월간 지불액이 

높아진다.

이들 주택 상황 차원은 개인 또는 커플의 주택 소유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격이 낮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낮을

수록 청년들의 쉽게 주거지를 찾을 수 있어 출산이 쉬워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가

정할 수 있다.

다. 공급 측면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만이 주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

와 은행 또한 청년들이 독립해서 가정을 시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담

보대출 자체는 대출기관의 대출의사에 영향을 받는다. 대출 기관의 대출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는 신용정보 수집 능력이다. 신용 정보가 많고 정확할수록 은

행의 대출 의사가 높아진다(Jappelli and Pagano 2002). 대출 기관이 신용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계약금이 높아지고 부모가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서야 할 수도 있다. 공적 또는 사적 신용조사기관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들 기

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기관이 포함하는 인구 비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890년부터 민간 신용평가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아직 없다

(Jappelli and Pagano 2002). 프랑스에서 주택을 임대 또는 구매하려면 일반적으로 

지정된 기간(예: 임대 기간) 급여 정보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신청

인이 없으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프랑스 은행 계좌에 1년 임대료를 입금해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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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용평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모든 투자 또는 임대 계약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압

류 및 퇴거 등과 같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조건 또한 강력한 방식으로 주택 상황을 형

성할 수 있다(Mandič 2008; Mulder 2006; Stephens 2000, 2003). 다른 모든 조건

이 동일한 경우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해 시간 및/또는 비용 측면에서 압류 및 퇴거 부

담이 높아져 임대 또는 판매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대출기관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효율적인 사법제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이들의 대출 및 임대 위험이 낮아져 청

년들이 더욱 쉽게 집을 구하고 가정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Chiuri and Jappelli 2003)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

율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율성이 낮은 국가는 금융 기관이 대출을 꺼려 청년들이 

주택을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출산 연령이 높아질 수 있다.

라. 차원 결합: 지수 및 제도

지금까지 출산과 주택 상황의 각 차원 간 관계를 주로 살펴봤다. 그러나 이들 차원은 

임차인 지원, 주택담보대출 지원, 공급 측면 요인 등 3개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차원은 각 영역 내에서 서로를 대

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 시장이 크면 임차료가 낮아져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 비용이 낮아져 동일한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 중 하나만 가능한 경우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

되고 금리가 낮은 경우 청년들이 집을 더욱 쉽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차원 또

한 가법적이 될 수 있다.

임대 및 주택 구매 차원의 출산장려 요소가 반드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는 대규모 임대 주택과 임대 보조금을 통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보 공유 수준

이 높은 금융 제도 내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 및 구매 기회 접근성 및 공급 측면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출산과 관련하여 두 번의 눈에 띄는 주택 제도 분류 시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들 

모두의 영향을 받았다. Mulder and Billari (2010)는 주택담보대출의 접근 용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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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해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와 임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

유자가 점유한 주택 비중을 사용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가소유제도를 확

인했다. “복잡(Difficutl)” 제도는 자가 점유율이 높아 임대 시장이 작고 자가 소유가 

일반적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구매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막대한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간편(Easy)” 제도는 자가 점유율이 높

고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금융권의 지원을 받아 주

택을 구매할 수 있다. “커리어(Career)” 제도는 자가 점유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어 자가 소유가 보편적이지 않지만 주택을 구매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엘리트(Elite)” 제도는 자가 점유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일반

적으로 부유한 계층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1년 간의 데이터를 사용해 이들 제도와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을 연계한 결과 커리어 제도와 비교해 간편 제

도는 TRF가 훨씬 높게, 복잡 제도는 TFR가 낮게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는 이들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보고서는 이들의 유형분류체계를 종단 조사의 시작점으로 삼

았다.

Mandič(2008)은 더욱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일반적인 독립의 특징을 규정하고 

제도 정의에 출산을 통합하고 임대 시장에 초점을 맞춘 다음 평방피트 단위로 물리적 

공간을 추가했다. 또한 동유럽 국가를 추가하고 북서부, 남서부 및 북동부 등 지리 클

러스터의 독립 제도를 도출했다.

마. 지역별 차이

앞서 논의에 대부분 이론과 연구 동기는 서유럽 주택 시장과 가족 형성 개념에 기반

한다(Mandič 2008, 2010은 주목할만한 예외). 그러나,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 또한 

출산율이 낮아 이들 문헌 자료도 고려해야 한다. 2017년 군소도서국가를 제외하고 

TFR이 2.1명 이하인 국가의 45% 이상이 동유럽 또는 아시아 국가였다(세계은행 데이

터 2018).

역사적으로 동유럽 국가는 계획경제 하에서 주택을 사회적 편익으로 활용했기 때문

에 출산과 주택의 관계에 대해 복잡한 사례를 제시한다(Mandič 2010). 고급 임대 주

택은 당원과 당원 가족에게 주로 공급됐고 공식주택정책은 다산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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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ndič 2010, Speder 2016). 예를 들어 헝가리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공공 주

택을 우선 공급했고 신혼부부에게 저금리 대출이 제공됐다(Speder 2016). 시장경제

로 전환된 후 주택공급 방식도 크게 변화하여 일부 국가는 1990년대 중반 “슈퍼 자가

소유권”이 80%가 넘기도 했다.

그러나 서유럽과의 이러한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주택 상황은 크게 다

르지 않다. Mandič(2010)은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주택의 역할이 상당히 유사하고 지

역 내에서 상당한 변동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독립 제도에 따라 동유럽 국가를 분류하

고 다른 유럽 국가에 이를 통합한 연구도 있었다(Mandič 2008). 본 연구는 동유럽과 

비동유럽에서 주택 상황과 출산의 관계가 유사한지 경험적으로 조사했다.

아시아 국가는 예전부터 서유럽보다 다세대가족 전통과 부양 의무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저출산 국가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젊은 부부가 점점 늘고 있으며 주택은 가족 형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

로 확인됐다(Fukuda 2009, Lee and Choi 2015). 일본 청년의 3분의 1 정도가 혼자 

살고 젊은 부부의 70-80%가 분가해서 살고 있다(Fukuda 2009). 또한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주택 시장 구조가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의 경우

에도 6개월 임대료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Fukuda 2009, Lee and Choi 2015).

물론 복지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유럽국가 클러스터를 논할 수는 없다(Esping- 

Anderson 1999). 실제로 Mandič(2008)의 독립 제도는 일반적인 복지 국가 구분과 

유사하지만, 기존 복지 국가의 틀에 통합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의 북동부 클러스터 제

도를 추가했다. 국가 차원의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책에서 “효과”를 분리하거나 광

범위한 국가 맥락 또는 복지 패키지에서 사회적 제도를 분리하기는 어렵다. 복지국가 

유형 내에서도 국가와 시대에 따라 주택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복지 국가

의 다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상황과 출산 간 광범위한 관계에 대한 

증거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들 유형분류체계 내에서 국가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

인 복지 국가 “효과”와 주택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과 출산의 

관계 변화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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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자료 

본 연구는 36개 저출산 국가를 대상으로 주택 제도와 출산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 비동유럽: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

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동유럽: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조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안타깝게도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인해 일본 데이터만 이번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1982-2016년 기간 동안 다양한 데이터의 연간 시계열을 작성해 625

개 국가-년 데이터를 산출했으나 영역, 국가 및 연도마다 가용성이 크게 달랐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가. 출산지표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 양과 속도 차원을 모두 분석한다. 출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지정된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 합계)을 사용했

다. 본 연구는 특정 기간의 주택 상황이 해당 기간 출산 의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는 기간 효과와 관련된 가설에 기반하기 때문에 TFR을 사용해 분석했다. 데이터는 인

간출산데이터베이스(Human Fertility Database)에서 주로 수집하고 누락된 정보는 

Frejka and Sardon 2008과 유럽 연합통계청(Eurostat) 자료를 참조했다. 또한 출산 

시기와 관련된 연구에 기반하므로 출산 시점 또는 속도 차원도 조사했다. 이를 위해 기

간평균 초산연령(Peroid mean age at first birth)을 사용했다. 데이터는 인간출산데

이터베이스(2018)에서 수집했다. TFR보다 이들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년 수가 

적었다. [그림 4-36]은 이들 분석에 사용된 국가-년의 TFR(패널 A)과 평균 초산연령

(패널 B)를 보여준다.



제4장 연구 논문 237

〔그림 4-36〕 출산율, 1982-2016년, 주요 국가

나. 주택 상황 지표

주택 상황 지표에 관한 데이터는 OECD, 세계은행, 발표논문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

에서 집계했다. 데이터는 대부분 유럽모기지협회(European Mortgage Federation)

에서 발간한 연례 하이포스탯(Hypostat)보고서에서 수집했으며 공개 데이터를 병합, 

정리하였다 데이터 소스, 가용성 및 병합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프로젝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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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검토를 위해 제외된 웹사이트 및 참조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개 데이

터 소스만 사용한 경우, 아래에서 이를 확인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웹사이

트와 보충 문서를 참조한다.

본 연구는 4개 종합지수로 분류되는 10개 지표를 사용해 주택 상황의 여러 차원을 

조사했다. 지표는 문헌에 사용된 이들의 용도와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선택했다. 이들 

지표 중 일부는 이상적 측도가 아닐 수 있고 일부 핵심 지표는 이번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34년의 기간 동안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본 보

고서가 향후 데이터 수집, 조정 및 분석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사용 가능한 모든 국가-년 데이터 분포를 검토해 대부분 지표를 “높음” 또

는 “낮음”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절사점(Cut-off point)은 실질적 이유 및/또는 측도 

분포를 사용하고 최저 분위수 또는 중간점을 검토해 결정했다. 또한 지표를 기간에 대

한 단순한 대용물 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들 이산지표 구성 시 시간 경

과에 따른 변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아래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국가-년 표본의 몇 

가지 기술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표본에 포함된 지수에 따라 다르지만 지수에 사

용된 모든 측도에 대해 유용한 데이터를 가진 국가-년만 분석 표본에 추가됐다.

임차인 지원. 임차인이 당면한 주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 시장 규모와 임대 보

조금 등 두 가지 측도를 추가했다.

자가점유. 자가점유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비율로 측정하는 임대시장 규모 측도

이다. 부록 그림 A1은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별 모든 주택 변수와 자가점유의 분포를, 

패널 A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각 국의 자가점유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자가점유율의 

연속 측도와 해당 국가-년의 자가소유율이 낮은지 보여주는 지표를 모두 조사했다. 그

리고 Mulder and Billari 2010을 따라 자가점유율이 75% 이하이면 국가-년을 자가

점유율이 낮음으로 처리했다. 국가-년의 62%는 자가점유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3-8

은 이에 대한 모든 국가-년의 기술 통계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주택 측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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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주택 상황 측도에 대한 기술통계

N MIN MAX MEAN STD

임차인 지원 지수 438 0 2 1.24 0.78

자가점유율 471 34.6 98 72.53 12.44

자가점유율 낮음(<=75%) 471 0 1 0.62 0.49

주택에 대한 GDP 비율 562 0 1.8 0.33 0.35

주택에 대한 정부 지출 높음(>0.1%) 562 0 1 0.61 0.49

주택구매지수 295 0 4 1.87 0.98

2000년도 가격 대비 주택 가격 489 0.16 4.27 1.38 0.63

주택가격 낮음(<1.05) 489 0 1 0.36 0.48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1,000유로) 523 0 71.77 14.43 15.81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 높음(>=10,000유로) 523 0 1 0.46 0.50

주택담보대출 부채 비율 523 0.3 116.60 37.67 26.48

주택담보대출 부채 비율 높음(>=90) 523 0 1 0.84 0.36

금리 461 0.5 35.43 8.49 4.62

금리 낮음(<=5%) 461 0 1 0.20 0.40

공급 측면 지수 349 0 4 1.83 0.89

민간신용평가기관이 취급하는 인구 비율 349 0 100 44.58 39.91

민간신용평가기관: 취급 범위 높음(45%) 349 0 1 0.44 0.50

공공신용평가기관이 취급하는 인구 비율 % 349 0 100 10.90 22.21

공공신용평가기관: 취급 범위 높음(12%) 349 0 1 0.22 0.41

사법 효율성: 법적권리지수 359 2 11 6.63 2.08

법적권리지수 높음(>5) 359 0 1 0.70 0.46

관료적 효율성 372 2 15 6.23 2.75

관료주의 낮음(<=6) 372 0 1 0.47 0.50

종합지수

결합 지수 97 1 8 4.69 1.86

자가소유 제도(Mulder and Billari 2010) 385 1 4 2.40 1.33

커리어 385 0 1 0.41 0.49

엘리트 385 0 1 0.12 0.33

간편 385 0 1 0.11 0.32

복잡 385 0 1 0.35 0.48

다. 주택에 대한 정부 지출

일부 정부는 청년들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 주택 보조금

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주택에 대한 정부의 총지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었다. 주택에 대한 정보 보조금 또는 지출은 “개인의 주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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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보조금 및 기타 현금 혜택”에 대한 GDP 비중을 사용해 확인했다(Adema, Fron 

and Ladaique 2011). 노인, 장애인, 긴급급여, 담보대출구제 또는 암시적 보조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보조금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록 그림 A1의 패널 B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이 측도를 보여준다. 국가-년의 61%가 GDP의 0.1% 이상을 주택에 사용

하는 고지출에 해당했다. 

임대 지수 주거 상황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를 생성하기 

위해 이들 두 개 차원의 이산지표를 합산했다. 지수의 범위는 0-2이며 모든 국가-년의 

평균은 1.24였다. 국가-년의 20%는 0 점을, 46%는 2 점을 받았다. 모든 지표에 대해 

유효한 데이터를 가진 국가-년만 지수에 포함했기 때문에 지수의 N(438)이 각 지표의 

N보다 작았다.

주택 구매 주택은 고가이고 개인이 구매하려면 일종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측도를 사용해 자가소유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확인했다.

주택 가격 주택 비용에 대한 가장 명확한 측도는 주택 가격 자체이다. 주택 가격은 

2000년 가격에 비례하며 유럽모기지협회(European Mortgage Federation)에서 발

행한 연례 하이포스탯(Hypostat) 보고서를 참조했다. 본 연구는 2000년 가치의 

105%를 저가로 간주했고 이는 주택 가격의 36%를 차지했다(부록 그림 A1, 패널 C).

1인당 주택담보대출 1인당 주택담보대출은 국가의 주택담보대출 보급 정도를 측정

하는 측도이다. 값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었거나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지급된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로 산출하고 유럽모기지

협회(European Mortgage Federation)에서 발행한 연례 하이포스탯(Hypostat) 보

고서를 참조했다. 이번에도 Mulder and Billari (2010)를 따라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10,000유로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했다. 국가-년

의 46%는 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그림 A1, 패널 D). 

주택담보대출 부채비율 주택담보대출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보급 정도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와 유사하다. 이는 미지급된 

1인당 주택대출부채를 국가 GDP 비율로 산출하고 유럽모기지협회(European Mortgage 

Federation)에서 발행한 연례 하이포스탯(Hypostat) 보고서를 참조했다. 주택담보대

출 부채 비율이 90보다 크면 높음으로 간주했다(국가-년의 84%)(부록 그림 A1, 패널 

E).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의 두 가지 측도는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호 관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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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피어슨 상관계수=0.873, p<0.0001).

금리 잠재 구매자의 주택 비용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부담

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대출 금리를 조사했다. 금리를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의 단

기 및 중기 재정 요구를 충족하는 은행 금리”로 정의하고 세계은행, 세계개발지수의 데

이터를 사용했다. 대출금리가 5% 이하이면 금리가 낮은 것으로 간주했고 이는 국가-

년의 20%를 차지했다(부도 1, 패널 F).

주택 구매 지수 본 연구는 4가지 이산지표를 합산해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요인 지

수를 작성했다. 지수의 범위는 0-4이며 모든 국가-년의 평균은 1.87이었다.

공급 측면 요인 구매와 임차인이 주택 제도의 유일한 관계자는 아니다. 본 연구는 마지

막으로 부동산 소유자 및 주택담보대출 기관의 관점에서 주택 구매를 확인하고자 했다.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은 대출자의 대출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이들 정보를 사용해 대출 위험을 줄여 표면상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가의 신용평가기관 범위는 민간신용평가기관이 취급하는 성인인구 비

율과 공공신용평가기관이 취급하는 비율 등 두 가지로 측정했고 두 가지 모두 세계은

행 데이터를 참조했다. 민간 또는 공공 신용평가기관의 취급 범위가 성인인구의 45% 

또는 12% 이상이면 높은 것으로 간주했다(부록 그림 A1, 패널 G 및 H). 민간신용평가

기관은 국가-년의 44 %, 공공신용평가기관은 22%를 차지했다.

사법 효율성 사법 효율성은 한 나라의 법적권리보호 정도를 가리키며 세계은행 사업

환경조사 프로젝트(World Bank Doing Business Project)를 참조했다. 법적권리지

수는 담보, 도산에 관한 법률이 채권·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해 대출을 촉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의 범위는 0-12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들 법률이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세계은행, 사업환경조사 프로젝트 

2018)(부록 그림 A1, 패널 I). 5점 이상이면 효율성이 높다고 간주했고 이는 전체 국가

-년의 70%를 차지했다.

관료적 효율성 마지막 지표는 사업 시작 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측정하고 국가의 일

반적 관료주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사업환경조사 프로젝트에서 

수집했다. 지수의 범위는 2-15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료적이다. 0-6점을 관료적인 

않은 국가로 간주했고 이는 전체 국가-년의 47%를 차지했다(부록 그림 A1, 패널 J).

은행/관료 지수 이들 지표의 이산변수를 은행 또는 관료적 지수로 합산했고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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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지를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수의 범

위는 0-4이며 전체 국가-년의 평균은 1.83였다.

주택상황 복합측도 마지막으로 주택 상황의 다양한 차원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복

합측도를 작성했다.

결합 지수. 먼저 임차인 지원 지수, 주택 구매 지수 및 공급 측면 지수 등 앞서 설명

한 세 가지 지수를 합산한 지수를 작성했다. 지수의 범위는 1-8이고 평균은 4.7이었

다. 그러나 데이터 가용성 변화로 인해 97개 국가-연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었다(벨기

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

리아,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및 영국 2006-2015).

자가소유 제도 Mulder and Billari(2010)의 자가소유 제도를 따랐다. 커리어(국가-

년의 41%), 엘리트(12%), 간편(11%), 및 복잡(35%) 등 네 가지 제도는 1인당 주택담

보대출 부채가 높고 자가점유율이 낮은 이산지표에 기초한다(부도 2).

  4. 분석방법

주택 상황과 출산의 전반적인 연관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연관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횡단면 분석을 반복하고 각 연도별 OLS 회귀 분석과 국가를 분석 단위로 갖는 지표를 

사용해 출산과 각 주택 상황 지표 간 관계를 추정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이들 연관성

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각 지표의 별도 차트에 대한 효과 추정치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들 관계의 상당 부분이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고정 효과와 연중 연속 통제를 사용해 통합 모형을 추정했

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 주택 지수별로 별도로 이를 수행했다. 이 두 번

째 단계를 고정효과 통합 분석이라 칭한다. 각 연도별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모형을 조

사했고 선형 제어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셋째, 시간 경과에 따른 관계 변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주택 상황 측도와 고정효과 

통합 모형 간 상호작용 항을 추가했다.

동유럽 국가는 역사적으로 주택 상황이 매우 다르고, 기존 문헌 자료에 동유럽 국가

가 항상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로 나눠서 이들 관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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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주택 상황 지표와 2년 후에 발생하는 출산을 연결하기 위해 모든 분석에서 2년의 시

차를 두었다(예: 1994년 임차인 지원은 1996년 TFR과 관련되어 있음). 이 시차를 사

용해 인과 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연도의 출산에 대한 개념,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과 행동은 주택 지표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해의 데이터를 사용하

면 문제가 된다. 이번 연구의 경험적 목표는 주택 상황과 출산 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연관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효과”는 인과 관계가 아닌 회귀 모형의 효과 

추정치를 칭한다.

최대한 많은 가용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 지표와 분석 단계에 따라 다른 분석 

표본을 사용했다.

  5. 분석결과

가. 합계출산율

임차인 지원. 먼저 임대 시장 규모와 정부의 임대 보조금으로 측정한 임대 상황을 검

토했다. 그림 3-18의 패널 A는 반복적 횡단면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임차인 조건이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 추정치 감소를 바탕

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약해진 관계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확인했다. 표 3-9는 주택 

상황과 연도 간 상호관계 항을 추가한 모형 2의 통합모형 결과를 보여준다. 고정된 국

가 차원의 특성을 통제한 경우 임대 환경과 기간 TFR 간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들 상호작용 항을 이해하기 위해, 모형 2를 사용해 각 연도별 임차인 

지원으로 TFR을 예측했다. 이는 그림 3-19의 패널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구매 지수 주택 구매의 경우 예상한대로 지수 값이 높은 국가일수록(예: 저렴한 

주택,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저렴함)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18

의 패널 B). 그러나 통합모형의 국가별 특성을 통제하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표 

3-90의 모형 4는 주택 구매 지수와 연도에 대해 큰 양의 계수를, 상호관계에 대해 음

의 계수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그림 3-19 패널 B의 TFR 추정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기간 초기(1996년-2000년대 초)에는 주택을 구매하기 쉬운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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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R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2010년부터 

주택 구매가 가장 쉬운 나라(지수=4)보다 주택 구매가 가장 어려운 나라(지수=0)의 출

산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공급 측면 요인 지수. 다음으로 주택 상황의 공급 측면 차원을 검토하고 임대주, 주

택 판매자 및 은행의 관점에서 주택을 파악하는 측도를 사용했다. 그림 3-18의 패널 C

는 TFR과 양의 관계를 갖는 반복적 횡단면을 보여준다. 대출자, 임대주, 주택 판매자

의 위험성이 낮고 간편한 나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관계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출산

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와의 상호작용 항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표 3-11의 모형 5

와 6은 국가 효과를 처리한 후에도 이 양의 관계가 유지됨을 보여준다. 그림 3-19의 

패널 C는 선형 예측을 보여 주고 주택 공급업체를 많이 지원하는 나라(예: 잠재 대출자 

또는 임차인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압류 또는 퇴거가 용이

한 효율적 관료주의)의 TRF가 지원이 적은 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도 상호작용 항

에 따르면 시간 경과에 따라 이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유의

미하지는 않다.

결합 지수. 다음으로 임차인 지원, 주택 구매 및 공급 측면 지수가 결합된 지수를 살

펴보았다. 예상대로 횡단면 분석에서 주택과 TFR 간 양의 관계가 유지됐다(그림 3-18

의 패널 D). 그러나 국가별 특성을 통제하자 결합 지수 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출산율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8의 모형 7 및 8, 그림 3-19의 패널 E). 또한 세 가지 개별 

지수를 다른 변수로 추가하고 모형을 추정한 결과 공급 측면 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자가소유 제도. 복잡, 간편, 커리어 및 엘리트 제도 마지막으로 Mulder and Billari 

(2010)가 확인한 자가소유 제도의 복합측도를 검토했다. 그림 2의 패널 E는 반복적 횡

단면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매년 커리어 및 간편 제도로 분류된 국가보다 복잡 제도 

국가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분석에서는 커리어와 간편 제도가 엘리트 제도보다 출산율이 상당히 높고 복잡

과 엘리트 제도의 출산율이 서로 다르지 않게 나타나기도 했다. 커리어 대 복잡 제도의 

연구 결과는 Mulder와 Billari의 2004년 데이터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이들은 엘리트와 커리어 제도 간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표 3은 국가별 고정 효과가 포함된 통합모형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과 2는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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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복잡 제도를 참조 카테고리로 각각 사용했다. 모형 3과 4는 연도와의 상호작용 항

을 추가했다. 표는 연도와 상호작용한 경우 자가소유 제도별 출산율의 유의미한 차이

를 보여준다. 그림 3-19의 패널 E는 커리어, 간편 및 복잡 제도에 대해 모형 3에 기반

한 TFR 추정치를 보여준다. 엘리트 제도는 복잡 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여기서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간편 제도(제도 3)의 TFR이 가장 높았으나 

2002년까지 커리어 제도(제도 1)와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4년까지 커

리어와 간편 제도의 출산율이 복잡 제도(제도 4)보다 낮았다. 연구 기간 말까지 자가점

유율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부채 비율(복잡 및 엘리트 제도와 커리어 및 간편 제도를 구

별하는 변수)의 유일한 차이는 출산율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상황과 출산 간 관계가 상당히 변했고, 특히 자가점유의 영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① 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다음으로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의 출산율 및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택 상황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자. 모든 동유럽 국가는 엘리트 또는 복잡 제도로 분류되므로 

Mulder and Billari (2010)가 확인한 자가소유제도에 대해 지역 분석을 실시할 수 없

었다. 본 연구는 표 4의 고정효과 통합 모형의 결과를 집중 논의한다.

임차인 지원 표 3-11의 모형 1과 2는 모든 나라에서 임대 상황이 출산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아니지만 비동유럽에서는 출산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그림 3-20 패널 A의 TFR 추정치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동유럽 국가는 

19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지

만 2014년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예상대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높을수록 출산율

이 높게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높을수록 TFR이 높게 나

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Mulder and 

Billari (2010)의 자가소유 제도 분석에서는 자가소유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들 분석은 일반적으로 비동유럽 국가의 임차인 지원이 출산과 더욱 관련성

이 높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주택 구매 지수 동유럽 국가와 비동유럽 국가를 별도로 살펴보면 주택 구매 지수와 

TFR 간의 관계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표 4의 모형 3과 4, 그림 4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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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B). TFR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 모두 주택 구매의 지

원 조건이 좋을수록(예: 저렴한 가격, 낮은 금리, 광범위한 주택담보대출 보급) 출산율

이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낮아졌다. 그러나 극단값에서도 신뢰 구간이 중첩된다.

공급 측면 요인 모형 5와 6은 그림 3-20 패널 C의 TFR 추정치와 공급 측면 요인과 

TFR 간 관계를 보여준다.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 모두 공급측면 요인과 출산이 양의 

관계를 보여 공급 측면을 많이 지원하는 국가-년의 TFR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동

유럽 국가는 시간 경과에 따라 관계가 약화되었고 2008년까지 공급 측면 요인 지수별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이들 관계에 변화가 없었다.

결합 지수. 그림 3-20의 패널 D에서 분기점의 증거를 확인했지만 결합주택지수별

(표 4의 모델 7과 8)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기간 TFR로 측정한 출산과 주택 상황 간 관계가 변화했으며 

이들 변화는 동유럽과 비동유럽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 공급 측면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다. 2000년대 초 이전까지 

임차인과 주택 구매 지원은 TFR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반면 비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본 연구의 임대 환경 측도

는 출산과 양의 관계를 보였고 2000년대 초 공급 측면 요인 또한 예상대로 TFR과 관

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 임차인 지원은 TFR과 음의 관계를 

보였고 연구 기간 동안 주택구매 지원별로 TFR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나. 평균 초산연령

이제 평균 초산연령을 출산 지표로 사용해 주택 상황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횡단면 

분석 결과, 최근 몇 년간 예상대로 공급 측면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평균 초상연령이 

낮았다(그림 5의 패널 C). 그러나 다른 측도는 초산 시기와 양의 관계를 보여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수록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통합모형의 경우 모든 측도(결합 지수 포함)에서 연구 기간 초기에는 지원

을 많이 할수록 출산 연령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출산 연령이 낮아졌

다(표 3-12 및 그림 3-22). 임차인 지원, 주택 구매 및 결합 지수의 경우, 모든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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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최근 몇 년간 공급 측면 지수의 차이는 평균 초 연령의 차이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Mulder and Billari (2010)의 자가소유 제도의 경

우(표 3-13 그림 3-22 패널 E), 연구 기간 초기에는 간편 또는 복잡 제도보다 커리어 

제도의 출산 연령이 낮았으나 연구 기간 말에는 자가소유 제도 간 평균 출산연령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① 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동유럽과 비동유럽 표본의 회귀 분석 결과는 표 7의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택 상황의 세 가지 차원 모두 결과는 비동유럽 국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동유럽 국가는 

주택 상황에 따라 평균 초산연령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비동유럽 국가에서는 주택 상황이 초산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높

아지고 있다. 2005년경부터 임차인 지원 점수와 주택담보대출 지수가 높을수록 평균 

초산연령이 빨라졌으며 이들 차이는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에는 임차인, 주택 구

매 및 공급 측면 지수가 높을수록 초산 연령이 높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주로 비동유럽 

국가가 주도했다.

  6. 결론

사회 제도로서의 주택은 이론적으로 중요하지만 저출산 환경의 출산과 사회적 맥락 

간 관계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기존 문헌 자료는 주택과 출산의 거시적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강조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이

다. 본 연구는 임차 및 자가소유와 관련된 요인을 통합한 체계적 주택 개념(Mulder 

and Billari 2004)에 기반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확장했다. 

첫째, 세 번째 차원 즉 공급 측면 요인을 추가했다. 둘째, 오늘날 저출산 국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를 추가했다. 셋째, 거시적 차원에서 주택과 출산

의 관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 경과에 따라 이들 관계를 조사했다. 넷째 출산의 

양(TFR) 및 시기(평균 초산연령)와 주택의 관계를 조사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주택을 특히 출산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잠재 요인으로 꼽

은 이론적 틀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 관계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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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다. 한 때 고출산에 도움이 되었던 제도적 요인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대신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국가별 고정 효과를 

고려할 경우 임차인, 구매자 및/또는 공급자 등 주택 상황에 대한 지원이 높을수록 출

산 시기가 빨라진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이들 연관성은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 모두

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00년대 초 주택 상황의 모든 측도에 적용됐다. 그 전에는 

주택 구매 지원에 대해 반대되는 증거를 확인했으며 최근 몇 년간 임대 지원 또는 공급 

측면 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출산의 양(TFR)을 고려할 경우, 동유럽과 비동유럽이 다른 관계를 보였다. 2000년

대 초부터 동유럽 국가의 경우 공급 측면 요인이 비동유럽 국가의 경우 임차인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후반 주택 구매 지원과 

출산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대든 자가든 관계 없이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할수록 출산 연령이 

빨라진다고 가정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녀 수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가소유와 임대 간 절충점이 있어 보인다. 1990년대

에는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 주택 구매 지수와 TFR이 긍정적 관계를 보임에 따라, 자가

소유가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임대 지원

은 TFR과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임차인 지원은 TFR과 양의 관계를 보

인 반면 주택 구매 지수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규범 변화 또는 주거 비용 급증에 

기인할 수 있다. 가정을 이루려면 자가주택이 필요하다는 규범이 약화되어 청년들이 

임대 주택에서도 더욱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출산할 수 있다. 자가 소유보다 독립된 

공간을 갖는 것이 주거에 중요해졌을 수도 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서서히 변화했고 최

근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 청년들의 자가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에 출산 시점에 이상과는 다른 조건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국가 내에서도 개인과 관련된 주택 상황의 구성요소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 보고서

는 국내보다 국가 간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가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내에서는 일관되지만 국가 간에는 서로 다르고, 청년들의 자

가 소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 상황 차원이 많다. 둘째, 국가 수준의 차이에 집중함

으로써 이동으로 인한 효과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택 가격을 살펴보자. 어느 나

라든 지역마다 주택 시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10년 3분기 인디애나폴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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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평균 가격은 123,300달러였지만 호놀룰루는 628,100달러였다(전미부동산

협회 2010).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차이는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

되지만, 청년에게 주택 상황이 보다 호의적인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국

가 내 주택 효과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주택 문제로 인해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국내 이동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을 가능성이 높다. 마

지막으로 최근 미국 부동산 위기는 국가 차원의 연관성을 조사하는데 또 다른 동기를 

제공한다. 최근 미국의 부동산 위기 동안 주택 가격 변화 정도는 지역 주택 시장마다 

달랐지만 이는 확실히 전국적 현상이었다.

물론 이번 연구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단순한 이변

량 분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이들 연관성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규범과 기대가 변화했기 때문인가? 

교육, 노동 시장과 같은 다른 제도가 변화했기 때문인가? 주택 상황의 이들 차원은 다

른 제도적 요인에서 독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들과 결합되어 있는가? 주택의 진정한 

영향은 경제적 일자리 안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연구 기간 초기 발견한 임차

인 지원과 기간 TFR 간 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거시적 차원

의 조건이 개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들 조건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 어떻

게 형성되는지도 설명 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과 효과의 메커니즘 또는 방향을 

조사하지 못했다. 역인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 상황 측도와 출산 간 2년의 시차

를 두었으나 인과 관계를 수립하지는 못했다. 향후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 이들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주택과 출산 간 관계가 비논리적이고 일부 관측되지 않은 요소

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각국의 일반 복지 국가 제도로 이러한 효과가 유발

됐을 수 있다. 국가의 복지 유형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 제

도 자체만으로 인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공급 측면 요인에 대한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금융 또는 재정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

했다. 본 연구는 이들 요인을 주택 상황 차원의 조작화(operationalization)로 간주했

지만 이는 경험적 시험이 아닌 이론적 정의이다.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금융과 재정 요

인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택이 아닌 출산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 및 

주택 구매 지원에 관한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러한 비판에 덜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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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주택 상황 차원과 본 연구에 사용된 측도는 완벽하지 않고 이들이 항

상 이상적 조작화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 측도를 사용하면 가장 많은 국가-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oan-to-value ratio)과 같은 측도는 

주택담보대출 접근성의 핵심 요소이다. 주택 가격의 상당 비율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저금리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Chiuri and Jappelli 2003). 안타깝게도 이 

측도는 주택 구매 지수에 사용된 다른 측도와 공통 부분이 최소이다. 표본 크기가 제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연구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택에 전혀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법원 및 법률 제도의 일부 특성을 단순히 반영하는 이번 연구의 글로벌 사법 

효율성 측도보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압류 및 퇴거 기간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 

외에 이번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 크기와 조건 등이 있다. 출산 

결정과 관련된 기타 주택 차원은 많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이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

구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시된 분석은 사회 제도로서의 주택과 출산의 관

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차원은 다양

한 주택 및 금융 제도의 오랜 역사를 반영해 국가와 출산 측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가족 형성 및 성장과 관련된 청년들의 주택 기대와 요구 사항에 관한 추가 연구

는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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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주택 상황 지표 및 기간 TFR, 반복적 횡단면 분석의 회귀 계수. 주택과 출산 변수 간 2년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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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 상황 지표별 기간합계출산율(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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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별 및 주택 상황 지표별 기간합계출산율(TFR)

(동유럽 대 비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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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주택 상황 지표 및 평균 초산연령. 반복적 횡단면 분석의 회귀 계수. 주택 및 출산 변수 간 

2년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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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기간평균 초산연령 및 주택 상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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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별 및 주택 상황 지표별 평균 초산연령(동유럽 대 비동유럽)

 

<표 4-14> 주택 상황 지표 및 기간 TFR.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임차인 지원 지수 주택구매지수 공급측면지수 결합지수

1 2 3 4 5 6 7 8

주택지표
-0.01 -1.38 -0.00 8.08*** 0.08*** 6.68+ 0.02+ 2.80

(-0.49) (-0.54) (-0.37) (3.49) (8.74) (1.88) (1.93) (0.88)

연도
0.00 -0.00 0.01*** 0.02*** -0.00** 0.00 -0.01** -0.00

(1.42) (-0.00) (8.21) (6.62) (-3.03) (0.33) (-2.84) (-0.20)

상호작용 항: 
주택 지표*연도

0.00 -0.00*** -0.00+ -0.00

(0.54) (-3.49) (-1.85) (-0.87)

상수
-0.49 1.66 -15.84*** -32.05*** 11.30*** -1.00 18.66** 5.00

(-0.33) (0.39) (-7.45) (-6.30) (3.48) (-0.13) (3.12) (0.30)

국가-년 수 438 438 295 295 348 348 97 97

국가 수 34 34 24 24 35 35 16 16

+ p < 0.10; * p< 0.05; **p< 0.01;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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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자가소유 제도 및 기간 TFR.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1 2 3 4

커리어
-0.03

(-1.08)
28.58***

(5.89)

간편
0.02

(0.64)

-0.02

(-0.73)

-18.49**

(-2.92)

10.09

(1.49)

엘리트
0.07+

(1.96)

0.03

(1.00)

22.74**

(3.10)

51.32***

(6.61)

복잡
0.03

(1.08)
-28.58***

(-5.89)

연도
0.00***
(3.99)

0.00***
(3.99)

0.00
(0.29)

0.01***
(7.63)

상호작용: 커리어 * 연도
-0.01***
(-5.89)

상호작용: 간편* 연도
0.01**
(2.92)

-0.01
(-1.49)

상호작용: 엘리트 * 연도
-0.01**

(-3.09)

-0.03***

(-6.61)

상호작용: 복잡 * 연도
0.01***

(5.89)

상수
-7.33**
(-3.27)

-7.29**
(-3.27)

0.76
(0.26)

-27.82***
(-7.21)

국가-년 수 385 385 385 385

국가 수 31 31 31 31

+ p < 0.10; * p< 0.05; **p< 0.01; *** p< 0.001

<표 4-16> 주택환경지표 및 기간 TFR, 지역별(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임차인지원지수 주택구매지수 공급측면지수 결합지수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1 2 3 4 5 6 7 8

주택 지표
6.42

(0.69)

-14.36***

(-4.75)

11.80

(1.42)

4.72

(1.46)

2.57

(0.44)

8.09*

(2.10)

-10.98

(-1.04)

-0.89

(-0.18)

연도
0.02***

(7.36)

-0.01***

(-4.58)

0.02***

(5.03)

0.01**

(3.22)

0.01+

(1.70)

-0.00

(-0.67)

-0.02

(-1.12)

-0.01

(-0.97)

상호작용 항: 
주택 지표*연도

-0.00
(-0.68)

0.01***
(4.76)

-0.01
(-1.42)

-0.00
(-1.46)

-0.00
(-0.43)

-0.00*
(-2.10)

0.01
(1.04)

0.00
(0.18)

상수
-40.09***

(-7.10)
25.47***

(4.90)
-40.48***

(-4.86)
-23.15**

(-3.00)
-19.20
(-1.58)

6.96
(0.88)

40.32
(1.16)

31.15
(1.03)

국가-년 수 107 331 66 229 139 209 39 58

국가 수 11 23 6 18 13 22 5 11

+ p < 0.10; * p< 0.05; **p< 0.01;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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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주택환경지표 및 기간평균 초산연령.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임차인지원지수 주택구매지수 공급측면지수 결합지수

1 2 3 4 5 6 7 8

주택 지표
-0.06

(-0.94)
91.75***
(12.06)

0.01
(0.15)

71.95***
(6.96)

0.08*
(2.29)

38.09**
(2.92)

0.12
(1.58)

84.92***
(4.82)

연도
0.12***
(44.27)

0.19***
(30.31)

0.11***
(20.92)

0.18***
(15.72)

0.12***
(18.54)

0.15***
(11.21)

0.06**
(3.28)

0.27***
(5.82)

상호작용 항: 
주택 지표*연도

-0.05***
(-12.07)

-0.04***
(-6.96)

-0.02**
(-2.91)

-0.04***
(-4.81)

상수
-213.81***

(-39.16)
-356.52***

(-28.10)
-189.64***

(-18.29)
-337.07***

(-14.53)
-204.31***

(-16.36)
-273.77***

(-10.19)
-96.99*
(-2.57)

-514.16***
(-5.53)

국가-년 수 394 394 263 263 329 329 96 96

국가 수 33 33 23 23 34 34 16 16

+ p < 0.10; * p< 0.05; **p< 0.01; *** p< 0.001

<표 4-18> 자가소유제도 및 기간평균 초산연령.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1 2 3 4

커리어
-0.05

(-0.40)
148.14

(7.89)***

간편
-0.02

(-0.23)
-0.07

(-0.73)
-69.34

(-2.65)**
78.80

(2.88)**

엘리트
-0.02

(-0.13)
-0.07

(-0.52)
-118.52

(-4.11)***
29.62
(0.99)

복잡
0.05

(0.40)

-148.14

(-7.89)***

연도
0.11

(25.49)***

0.11

(25.49)***

0.08

(13.98)***

0.16

(21.51)***

상호작용: 커리어*연도
-0.07

(-7.89)***

상호작용: 간편*연도
0.03

(2.64)**
-0.04

(-2.88)**

상호작용: 엘리트*연도
0.06

(4.10)**
-0.01

(-1.00)

상호작용: 복잡*연도
0.07

(7.89)***

상수
-201.61

(-22.34)***

-201.56

(-22.42)***

-136.46

(-11.59)***

-284.60

(-19.59)***

국가-년 수 360 360 360 360

국가 수 31 31 31 31

+ p < 0.10; * p< 0.05; **p< 0.01;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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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주택환경지표 및 기간평균 초산연령. 지역별(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임차인지원지수 주택구매지수 공급측면지수 결합지수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1 2 3 4 5 6 7 8

주택 지표
-15.26
(-0.60)

109.45***
(10.84)

-21.99
(-0.92)

54.81**
(3.33)

9.74
(0.71)

58.75**
(2.75)

71.69**
(3.36)

108.77**
(3.01)

연도
0.16***

(21.15)

0.21***

(23.85)

0.17***

(14.05)

0.16***

(7.69)

0.14***

(10.38)

0.16***

(7.47)

0.23***

(6.64)

0.35**

(3.20)

상호작용 항: 

주택 지표*연도

0.01

(0.60)

-0.05***

(-10.84)

0.01

(0.92)

-0.03**

(-3.34)

-0.00

(-0.71)

-0.03**

(-2.74)

-0.04**

(-3.36)

-0.05**

(-3.01)

상수
-299.81***

(-19.42)
-387.02***

(-22.22)
-309.24***

(-12.96)
-282.98***

(-6.99)
-262.61***

(-9.44)
-300.22***

(-6.82)
-438.29***

(-6.26)
-668.73**

(-3.07)

국가-년 수 107 287 66 197 138 191 39 57

국가 수 11 22 6 17 13 21 5 11

+ p < 0.10; * p< 0.05; **p< 0.01;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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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환경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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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1인당 주택담보대출 및 자가점유율

제7절 육아에 대한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가족 의식 및 

근로 환경 

Eva Beaujouan (오스트리아 비트겐슈타인 인구통계센터)

  1. 서론

본 보고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2개국과 한국의 출산 및 가족 관련 규범을 

비교했다.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고(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62)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가족보조금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편이다

(Gauthier 2016). 본 연구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2016년 TFR: 

1.96)와 부유하지만 출산율이 비교적 낮은 오스트리아(2016년 TFR: 1.49) 등 유럽 2

개국과 한국을 비교했다. 프랑스는 1932년 연방화되었다. 19세기부터 전통적으로 강

62) TFR 및 TFR 추세는 2018년 8월 세계은행데이터베이스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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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가족 정책을 시행해온 오스트리아는 1948년 최초로 정책을 수립했지만 본격적으

로 시행된 것은 최근이다.63)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회가 대규모 

경제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고 이는 장시간 노동, 노동 시장 규제 완화, 경제의 이중 속

도 현상을 초래했다(Noland 2012). 둘째, 가부장 사회에서의 성 불균형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한다(“결혼 패키지”)는 통념이 가족 형

성을 저해할 수 있다(Bumpass et al., 2009). 아직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고 가족 

규범이 경직되어 있다. 셋째, 교육비를 포함해 자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막대한 양육비

는 확실히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다(Gauthier 2016). 본 연구는 비교 분석을 통해 

날로 커지는 여성의 잠재력과 포부 간 격차와 경직된 현실이 첫 출산을 막고 막대한 양

육비가 둘째 이상 출산을 저해하는 한국의 저출산 현황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가족 정

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배경

가. 출산율 변화

프랑스는 18세기 중반까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다가 18세기말 크게 감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변천을 경험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세기 초까지 계속 감

소했다(Blum 1988).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대부분 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이보다 훨씬 

늦은 19세기 말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Knodel and Van de Walle 1979; 

Van de Walle 1986). 오스트리아의 코호트 출산율은 변천 전 동등한 수준에서 시작

했지만, 프랑스보다 낮아졌고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1).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의 인구 변천은 유럽보다 훨씬 늦게 시작되지만 훨씬 빠르게 진

행됐다. 이는 매우 빠른 경제 성장 하에서 발생했다.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는 유럽

63) 법률 및 개혁에 대한 정보는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웹사이트(https://www.issa.int/ 

en/country‐profiles)와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 문서(https://www.caf.fr/ 
presse‐institutionnel/international/selection‐d‐etudes‐et‐ recherches/politiques‐familiales‐dans‐
le‐monde)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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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3세기 동안 겪었던 것과 유사한 인구 변화를 경험했다(Knodel and Van de 

Walle 1979; Frejka et al. 2010). 수십 년간 일본의 TFR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의 TFR은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약 

3명이었지만 곧 유럽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후 20년 동안 더욱 감소했다(2002년 약 

1.2명 이하로 감소. 그림 3-2).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1985년 2명 이하로 감소했으나(Choe and Retherford (2009)) 

19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7명에서 2012년 2.43명으로 증가했다. 자녀수감소 

나아가 한 자녀 가정 장려에 초점을 맞춰 1882-1988년 시행되었던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이 폐지된 후 한국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3명까지 증가했다(그림 3). 이는 같은 시

기 두 자녀를 이상적으로 간주한 프랑스나 출산아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오스트리아와

는 반대된다. 2012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명이 약간 넘는다. 

하지만 이들 해석하기 전에 한국과 프랑스/오스트리아의 “이상자녀수” 개념이 다를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한국의 이상자녀수 증가는 자녀수

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중단되자 이들 정책의 영향이 약화되었고 이

론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보다 많은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이상자녀수를 출산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Choe and Retherford 

2009).

최근 기간출산율 하락에 비해 CFR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970년 출

생한 여성 1인 당 1.9명(Zeman et al. 2018)). 그러나 현재 유자녀 코호트에서 지난 

30년 간 TFR이 극도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 회복”

이 매우 높아야 한다. Myrskylä et al.(2013)는 CFR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다소 증가

하고 오스트리아는 다소 감소하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 3

개국의 출산진도비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코호

트에서 첫째와 둘째로의 출산 이행률이 감소하고 다산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셋째 출산율은 두 유럽 국가(약 32-42%)보다 훨씬 낮은 20%에서 안정화되었

다. 또한 첫째 및 둘째로의 출산 이행률은 더욱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Shin & Woo 

참조).

한국은 출산율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낮은 TFR을 감안하면 증가 징후가 보

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3개국의 연령별 기간 첫째출산율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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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은 출산 연기로 인해 중위연령에 첫째 출산율이 매우 집중되어 있다. 오스트

리아나 프랑스와 달리 모두 출산을 연기하지만 지나치게 고령이 될 때까지 미루지는 

않는다. 또한 상당수 한국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해 2015년 기준 25세 이전 첫째 출산

율은 8%에 불과했다(표 3-1). 이는 오스트리아 25%, 프랑스 23%와 비교되는 수치이

다. 반면, TFR1에 대한 35세 이상 여성의 첫째 출산 기여율은 유럽 2개국에서 다소 높

게 나타났으며(13-15%), 40세 이상의 기여율은 다소 뒤쳐져 있다. 청년들이 다시 출

산을 시작하지 않는 한, “고령 출산” 증가가 출산율 증가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인다.

〔그림 4-45〕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코호트 출산율

자료: 오스트리아 인구조사 1981, 1991, 2001년 및 오스트리아 거시 인구조사 1986, 1991, 1996, 2001, 2006, 
2012, 2016년; 프랑스 가족 설문조사 1982, 1990, 1999, 2011년 및 Brée(2017); 한국 인구조사1970, 
1975, 1985, 1990, 2000,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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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기간 합계출산율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그림 4-47〕 한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이상자녀수 분포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1990, 1996, 2001년 및 한국에 대한 2012년 국제사회조사(ISSP) 및 온라인 부록 Sobotka & 
Beaujouan (2014) 및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대한 2012년 I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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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연령별 기간 첫째 출산율에 대한 35세 및 40세 이상의 출산 

기여율(%)

24세 이하 35세 이상 40세 이상

한국 7.9 14.5 1.7

오스트리아 24.7 13.7 2.2

프랑스 22.5 12.8 2.7

자료: 오스트리아의 인간출산데이터베이스(Human Fertility Database), 한국의 인간출산컬렉션(Human Fertility 
Collection) 및 Yoo & Sobotka(2018) 및 프랑스의 Volant(2017)

나. 최근 경제 상황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기반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1

인당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1990년대에는 유사한 수준이

었으나(그림 3-4) 최근에는 각각 39,000달러와 45,000달러로 차이가 나타났다(2011

년 미국달러). 프랑스는 경제 위기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990년 한국의 1인

당 GDP(PPP)는 약 12,000달러로 여전히 낮았으나 오늘날 거의 프랑스 GDP(36,000)

로 수준으로 향상하였다. 3개국 중 프랑스는 여성 실업을 포함한 실업률이 가장 높다

(그림 3-5). 1991-2017년 오스트리아의 여성 실업률은 6%를 넘지 않았고 한국은 거

의 4% 이하를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남성 고용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의 금융 및 경제 상황은 최근 크게 개선되었지만 1980년과 1998년 경제 위기

와 더불어 노동 시장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과 사회 복지 관련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원

론적 구조가 탄생했다(Noland 2012). 가부장적 공공 부문은 규제가 약한 민간 경제와 

비교해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평

등하고 인구의 상당 수(특히 청년)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노동 시장 변동성에 노출

되어 있다(Nola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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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구매력평가(PPP)에 기반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상수 2011년 미국달러)

자료: 세계개발지수, 05/09/2018 추출

〔그림 4-49〕 여성 실업률(여성 노동력 %)

자료: 세계개발지수, 05/09/2018 추출

다. 가족 정책

한국 정부는 지난 15년간 일련의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왔다. 출산장려 정책은 다

양한 정책과제를 포괄한 5개년계획 형식으로 이루어졌다(Teitelbaum 2018). 출산 관

련 조치는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 평등한 



272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문화 조성, 건전한 방식으로 한국의 차세대 육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등을 

목표로 한다(Teitelbaum 2018). 그러나 적극적인 출산 억제 정책 후에 이들 정책이 

이어졌고 처음 정책은 효과가 높았으나 (Choe and Retherford 2009) 최근에는 효과가 

저하됐다.

이러한 한국의 최근 정책은 다각적으로 진화한 프랑스의 장기 정책과 대조를 이룬

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낮았던 두 번의 세계대전 사이에 출산 장려 정책을 처음 시행했

고 이후 사회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반영했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보조금 수준은 높

지 않지만(Gauthier 2002)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커서(Thévenon 2011) 일반

적으로 보수적으로 간주된다. 1990년대 개혁으로 양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균형 등과 

같은 현대적 관점에 도입됐다(Pailhé et al. 2008).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는 유아

기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Thévenon 2011).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했다(Sobotka 2015). 

정부는 이를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통해 국민들의 선호도와 요구를 반영했다. 예를 들

어 여성과 남성에게 장기 육아 휴직을 부여하고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실제 보

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둔 모/부모의 니드에 응답했다. 또

한 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시간제근로 청구권을 부여했다(Berghammer and 

Riederer 2018). 그러나 양국 모두 유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프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고, 주변 국가의 TFR이 모두 감소

하는 중에도 오스트리아의 TFR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국가의 정책

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으로 간주된다.

라. 출산 장애 요인

본 연구는 주로 한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일부 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역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가족을 돌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Kyung‐Sup and Min‐Young 2010; Riley 

2016). 유교에 기반한 전통, 가치 및 사회 조직은 가족, 특히 여성에 지나친 부담을 주

고 이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조건에 집중한 대책을 수립할 뿐 아니라 가족 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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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2개국의 가족 형성 환경을 비교해 이들의 

차이점과 한국 가족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특이성을 살펴본다.

마. 근로 환경의 질

Anne Gauthier(2016)는 한국이 고용 안정, 직장 문화 및 근로 조건 등과 같은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가 경제 발전에 전념하는 동안 가족은 “기능적으

로 과부하 상태”가 되었다(Kyung‐Sup and Min‐Young 2010). 앞서 설명한대로 한

국은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한 편이다(Jones 2007). 이로 인해 기업은 직원들에게 장시

간 근무, 시간제근로 또는 기타 수익성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유연성 제한, 임신한 여성

에게 퇴사 종용 등과 같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한국은 노동자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보다 직무 긴장이 훨

씬 높은 편이다(표 3-2 참조).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또한 노동자들이 장

시간 일하고 가정보다 인적 자본 축적에 집중하는 원인이 된다(McDonald 2006). 한

국은 특히 노동 시간이 길다. 2010년 이후에도 한국의 평균 노동 시간은 1950-60년

대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극도로 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최근 정부의 노력 덕분에 노동 시간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후 노동 시간이 다소 감소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OECD 평

균 수준인 연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목표 하에 2018년 주당 노동 시

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주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상당히 극단적이고 2015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거의 4분의 1

이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표 3-2).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유자녀 여성의 노동 시

장 진출을 제한한다. 또한 개인주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는 관계를 시작하는데 방해

가 되었다. 청년들은 일을 하지 않을 때 가족 구성과 같은 이타적 활동보다 친구를 만

나거나 여가나 휴식 등과 같은 “경쟁 활동”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장시간 근

무는 시간 부족으로 잠재 파트너를 만나는데 불리할 수 있다. 결혼 상대 결정 시 부모

의 영향이 점차 줄고 있음을 감안하면(Kyung‐Sup and Min‐Young 2010) 파트너 선

택 시 가족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연애 요건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1950년대(베이비붐 시대) 프랑스(및 오스트리아)에서 장시간 근무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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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는 효과적인 피임법도 보급되지 

않았고, 오늘날과 같은 가전제품도 거의 없어서 가사 노동이 훨씬 힘들었고 여가에 대

한 이러한 요구 사항도 없어 지금과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개인주의가 출현하기 전까

지 출산은 지역사회, 특히 시골 지역 생활의 중심이었다. 당시에는 주부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늘처럼 방송 매체에서 연애관계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고 개인주

의도 확산되기 전이었다.

〔그림 4-50〕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 시간

자료: OECD(2018) 노동시간(지표). DOI: 10.1787/47be1c78‐en(2018년 9월 24일 확인)

<표 4-21> 근로 환경의 질(직무 긴장 및 장시간 노동)

직무 긴장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2015)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2015, 본업 기준) 

오스트리아 44.4 4.9

프랑스 45.2 4.9

한국 53.7 22.6

자료: OECD 고용전망보고서(2017) 표 1.2 노동시장 성과 스코어보드: 일자리 수, 일자리의 질 및 포용성의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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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동 유연성 및 유자녀 여성의 노동

한국은 남성은 물론 여성도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여성의 역할

이 양면성을 가지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2012년 한국인 응답자

의 70%가 “남성과 여성 모두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ISSP 2012에 

기반한 자체 계산).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 노동 시장에 참여하려면 전일근무가 가능

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여성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suya et 

al.(Tsuya et al. 2000) 에 따르면 1994년 남성은 주당 평균 52시간, 여성은 50시간 

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의 투자가 필요하다. 여성이 일을 계속할 경우 자녀의 유무 

여부로 노동 시간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림 [4-51]은 한국에서 여성(프랑스: 40%, 오

스트리아 50%, 한국 50% 이하)은 물론 남성(프랑스, 오스트리아: 25%, 한국: 10% 이하)

들 사이에서도 시간제 고용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럽의 노동 유연성

은 유자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꼽힌다(Berghammer 

2014). 이는 또한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시간

제 고용이 유자녀 여성의 비경제활동을 일부 대체했고 2015년 주당 노동 시간이 29시

간 이하인 유자녀 기혼여성은 55.3%로 프랑스의 21.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아동 발달은 오스트리아 가정 생활의 핵심이고 부모(특히 여성)는 일과 경력 관리보다

는 자녀 양육에 집중한다(Berghammer 2014). 노동 유연성이 크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

하면서 사회 생활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다. 프랑스는 출산 휴가 후 자녀를 종일 보육 

시설에 맡기고 더욱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프랑스 가정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념이 오스트리아

보다 약하다. 소득 감소 시 생계 유지의 어려움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해야 한다. 또한 IFOP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소득에만 의지하면 불편할 것 같다

고 응답한 여성이 1991년 47%에서 2014년 78%로 증가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강력한 가족 친화적 규범은 여전히 여성의 출산을 유도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을 수립했고 국민들은 강력한 가정 지원 정책의 장기 지속성을 신뢰한다(Thévenon 2016).

한국은 노동 시장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

자녀 여성을 포함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장려는 남성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과 생

활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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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참여가 자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통념이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시간제 고

용률이 점차 증가하지만 한국에서는 최근에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부모에게 시간제근로 가능성을 보장해 여성이 가정 형성

을 결정할 때 경력 단절의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 정책 계획에 따라 개발된 보

육 서비스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즉 한국에서 보육원이 널리 보급되어 0-2세 아동의 

보육 시설 등록율이 2004년 7%에서 2014년 36%로 증가했다.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

보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자녀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보

육 인프라 강화가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취학자녀에

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설문 항목에 15-29세 남녀 응답자의 49%가 동의한 반

면 30-49세 응답자는 보다 고령층 응답자와 비슷한 동의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개혁

에 따라 가족 조직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연령 효과일 

수 있으나 유럽 2개국은 연령 효과가 부재해 세대별 가설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림 4-51〕 시간제 고용, 여성 및 남성(여성/남성 총고용률)

a) 여성

b) 남성

주: 시간제 고용은 전일제 고용보다 근무 시간이 훨씬 짧은 정규직을 가리킨다. 시간제 고용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자료: 세계개발지수, 05/09/2018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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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취학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 대한 의식 지표(동의/

매우 동의한 비율), 추세 1980-2012년

주: 한국의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증가세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
는가?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1990, 2010년 및 한국에 대한 2012년 국제사회조사, 1988, 1994년 국제사회조사, 2006년 
유로바로미터 및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1990, 2008, 2012년 유럽가치관조사

<표 4-22> 성별 및 연령대별 의식 지표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취학자녀에게 악영향을 칠 수 있다”(동의/

매우 동의한 비율) 2004-2014년 설문조사

남성 여성

15‐29 30‐49 50‐69 전체 15‐29 30‐49 50‐69 전체

오스트리아 52.5 58.8 65.9 56.6 54.9 56.0 62.0 55.6

프랑스 33.5 36.5 51.3 35.4 27.2 29.8 36.8 28.9

한국 48.7 59.2 67.5 55.8 48.8 67.7 67.4 61.7

자료: 그림 8 참조.

<표 4-23> 자녀 연령별 보육시설 참여율(보육시설 등록률)

0-2세 등록률(%) 0-2세 평균 보육 시간 2013-14년 등록률(%)

2004* 2014 2014 3세 4세 5세

오스트리아 11.2 19.2 22.5 63.1 91.5 95.8

프랑스 42.2 51.9 32.3 99.6 100.5 100.8

한국 6.6 35.7 89.6 92.5 94.8

자료: OECD, 온라인 표 PF3_2, 2018년 7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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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노동 시장에 대한 여성의 인식

Gauthier(2016)는 가정의 요구를 충족하는 의미에서 현재 개혁과 정부 지원이 한

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휴가 제도 개선 및 보육 시설 확대가 실제 

요구에 부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Gauthier는 직장

에서 여성의 요구와 직장조직 간 비양립성에 주목했다. 자녀 유무에 관계 없이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노동 시장에 대한 여성의 관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기업과 정부의 가부장적 태도로 인해 직장 환경이 여성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남

성이 가사와 육아 분담을 꺼려 유자녀 여성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Teitelbaum 

2018). 아시아는 개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혼 패키지”, 결혼 비용 및 영향의 

매력이 점점 감소할 수 있다(Jones 2017). 동아시아에서는 가사 노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를 많이 낳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중부담”이 여성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개념

은 유효하다(Kan and Hertog 2017). 또한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중요하다는개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련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Myrskylä et al. 

2009;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와 육아 휴직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다른 선택 예를 들어 일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

다. 또한 프랑스를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는 여성이 이중부담에 시달

리는 나라보다 출산 수준이 높다. Teitelbaum(2018)은 한국의 가족주의와 서유럽 가

족제도를 심도 깊게 비교했다. 전통적으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했던 이탈리

아는 대가족 해체와 장기 경제 위기로 인해 유럽 최저 수준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 그

러나 가족 정책을 거의 개발하지 못한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은 인구 감소 위협을 인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인식은 간단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중간 소득 기준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40%에 불과했으며 2015년에

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남녀 소득 격차는 22%에서 17%로 감

소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이보다 10% 정도 격차가 크다.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률은 

프랑스가 61%, 오스트리아가 67% 한국이 83%이다. 이 수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오히려 안정화되어 1994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Tsuya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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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사회가 여성의 노동을 인식하는 방식과 시간 경과에 따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를 보여준다. 1990년대 초 프랑스 응답자의 3분의 1, 오

스트리아와 한국 응답자의 40%가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일자리에 

우선권을 갖는다”는데 동의했다. 2000년대 말, 이 비율은 10%, 20% 및 30%로 각각 

감소했다. 또한 1990년대 유럽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전업주부 활동이 소득을 창출하

는 경제 활동만큼 가치가 있다는데 동의한 반면 한국은 90% 이상이 동의했다(90%). 

2010년대 초 이에 대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동의율은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80%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응답 결과는 보다 주의해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1990년대와 2010년대 응답과 다른 연도의 응답 간 큰 차이로 인해 질문 방

식의 변화가 나타났을 수 있고 이들 두 해의 질문 방식이 다른 해보다 유럽과 유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모든 세대가 가정주부의 성취감에 대체로 동의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49세 이하 여성은 일자리에 대한 남성의 우선권에 남성만

큼 동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30-49세 연령층은 남성의 경우 36%가 남성의 우선권

에 동의했지만 여성의 동의율은 25%에 불과했다. 또한 고용권(right to job)에 대한 

세대간 차이도 매우 컸다. 15-29세 응답자의 경우 여성의 12%, 남성의 24%가 동의한 

반면, 50-69세는 48%가 동의했다(표 3-7).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처럼 눈에 띄는 차이

가 나타나 여성과 젊은 세대의 경우 프랑스와 유사한 동의율을 보였다(11-12%).

성균형의 관점에서 두 유럽 국가의 조건은 이상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오스트리

아의 성평등은 프랑스보다는 뒤쳐져 있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Matysiak 

and Węziak‐Białowolska(2016)가 유럽 사회에 맞춰 구성한 일과 가정의 조정 조

건 지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상위 3개국에 속한 반면 최하위 3개국에 위치했다. 

2007년 이후 3개국 모두 25-34세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3차 교육 이수율이 높

게 나타났고 이는 여성의 노동과 작업 능력이 오스트리아의 경우 다소, 한국은 상당히 

평가 절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노동 친화적 보수주의의 좋은 예이다(Brinton and Lee 2016). “여성은 노

동 시장에 참여하는 동시에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기업 또는 노동 

시장 규정의 한계로 일과 가정이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시장은 여성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당연히) 남성은 자녀가 생긴 후에도 일을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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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여성은 임신 후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4-24> 남녀 소득 비율

(남성-여성)/남성(비율)

2005년 2015 년

오스트리아 22 17

프랑스 9 10

한국 40 37

주: 남녀 임금 격차는 남성의 중간 소득 대비 남성과 여성의 중간 소득 차이로 계산한다. 노동 시간에 관계 없이 급여를 

반영하고 조정하지 않았다.
자료: OECD, http://www.oecd.org/els/emp/employmentdatabase‐earningsandwages.htm

<표 4-25> 15-64세 남녀의 무급 가사 노동 시간(하루 평균)

남성 여성 여성의 부담률

오스트리아 2.3 4.5 67

프랑스 2.2 3.7 62

한국 0.8 3.8 83

자료: OECD 2015년 9월 25일 OECD.Stat에서 추출

〔그림 4-53〕 의식 지표, 추세 1980-2012

(a)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일자리에 
우선권을 갖는다(동의 %)

(b) 전업주부 활동이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만큼 
가치가 있다(동의/매우 동의 %)

자료: 1990, 1996, 2001,2006,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및 한국에 대한 2012년 국제사회조사, 1988, 1994년 국제
사회조사, 2006년 유로바로미터 및 오스트리아와 호주의 1990, 2008, 2012년 유럽가치관조사



제4장 연구 논문 281

<표 4-26> 성별 및 연령대별 의식 지표 2004-2014년 설문조사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69세 전체 15-29세 30-49세 50-69세 전체

오스트리아 11.3 17.6 23.6 15.5 11.8 11.8 25.3 11.8

프랑스 6.9 8.4 16.4 7.9 11.4 11.5 16.6 11.4

한국 23.6 36.2 48.3 32.2 12.0 24.5 47.4 20.7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69세 전체 15-29세 30-49세 50-69세 전체

오스트리아 36.5 43.3 46.8 41.0 40.1 40.1 49.0 40.1

프랑스 35.9 37.6 44.2 37.0 40.0 38.6 37.8 39.1

한국 69.7 71.8 70.9 71.1 66.3 75.2 71.9 72.4

아. 자녀의 질에 대한 헌신

다른 가족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게 가능한 최고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한다. 특히 한국 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어

느 나라보다도 많은 자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질”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극도로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Jones 2007; Teitelbaum 2018). 그리고 사교육을 지

나치게 강조한 덕분에 자녀 양육의 사적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자녀를 최고의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입시 학원에 보내고 있다.

따라서 Gauthier는 자녀 양육비를 출산의 중요한 장애물로 간주하고 “자녀의 질과 

양 간 명확한 절충점”을 강조했다(Gauthier 2016). 이러한 조건에서 가정을 시작하려

는 이들은 둘을 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하나만 낳아야 할 수도 있다. Fukuda는 전

반적으로 높은 한국의 교육비가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교육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그림 3-10). 한국의 전

체 교육비는 유럽 2개국보다 GDP의 1%P 이상 높고 2010년에는 GDP의 7%로 최고

점을 기록했다. 지난 개혁까지 한국 가정의 교육비 지출은 프랑스보다 최고 5배나 높

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이 증가해 이 수치는 3배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들 사적 비용

에는 한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입시 학원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입시 학

원이 많지 않은 다른 나라와의 교육비 차이가 과소평가되어 있고 정부의 지출 확대로

는 이러한 “교육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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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4〕 2000-2015년 교육비 지출, GDP 대비 초등부터 제3차 교육까지

주: 교육비 지출은 학교, 대학교 및 기타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에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 기관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부수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가족이 구매한 교과서, 사교육 비용, 학생의 생활비

와 같은 교육 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교육 기관에 대한 직접 지출은 물론 
가계에 제공하고 교육 기관이 관리하는 교육 관련 공적 보조금을 포함한다.

자료: OECD, https://data.oecd.org/eduresource/private‐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및 

https://data.oecd.org/eduresource/public‐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자. 토론

한 자녀(부모 입문) 출산 후 둘째 출산 이행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새로운 

일과 경제 조직을 고려하면, 청년들(여성 포함)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학업과 일에 집중

한다. 이는 경제 및 다양한 이유로 (승진 등) 출산이 연기됨을 의미한다. 가정 생활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가정 생활은 자유를 잃고 전통적인 여성

의 역할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로부터 가정이라는 한정된 세계로의 

전환은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근로 조건을 고려하면 남성은 소득 제공자이지만 가족

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여성은 남성이 장시간 일할 경우 자녀 출산을 더

욱 꺼릴 수 있고 개인주의와 핵가족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1966-70년생 코호트의 

무자녀율은 아직 10% 이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다음 기간 코호트는 서유럽 수

준인 12-1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 생활을 시작하면 둘째 이상 출산 시 경제 상황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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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압박은 양육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

서 부모는 자녀 수를 제한해 이미 낳은 자녀에게 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출산율은 8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70% 이하로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한다(Zeman et al. (2018), 온라인 부록 참조).

이번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었던 양국의 차이는 셋째 출산율이 동유럽과 남유럽 수

준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낮아 한국의 코트 출

산율은 오늘날 서유럽 수준인 1.5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은 가족 정책을 시행 중이고 따라서 향후 이들 정책이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

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과 가정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출산율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 여성이 가정을 이루려면 경력과 포부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지

만 남성은 일을 계속한다. 직업이 사회적 지위를 정의하는 사회에서 이는 당연한 선택

이 아니다. 기업은 여성은 물론 남성을 위해서도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 유럽 국가

는 남녀 모두 한국보다 근무 시간이 짧고 시간제고용이 발달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어 있고 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다(취업이 어려울 경우 남성에게 우선권 제공). 시장은 (적어도 일정 기간) 생산성

이 낮은 이들을 탈락시키고 있으며 유자녀 여성은 여전히 노동 시장에서 대부분 배제

되고 있다.

사회는 남성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성(특히 유자녀 여성)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

향으로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 보편적 교육과 성평등한 대학 입학으로 여성의 숙련

도가 남성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여성의 소득이 남성만큼 증가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도 

일을 계속해 가정의 경제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적 교

육비를 낮추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확대는(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자녀의 미래를 보

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정

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 없음)를 높여야 한다. 안정적인 장기 인프라의 관점에서 정

책이 수립되었는지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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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권고안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오스트리아의 거시적 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족 형성과 출

산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평가했다. 가족 정책의 대상이 아닌 맥락의 몇 

가지 요소는 가족 형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형성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서는 출산의 물적 조건을 직접 개선하기 위한 정책뿐 아니라 근로 환경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유자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고 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유급 노동을 재구성하고 남녀 모두의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매우 높은 양육비(주로 교육비)는 자녀수를 

제약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빠른 경제 발전 속에서 이데올로기는 천천히 변

하지만 불평등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 출산 연기 및 기

타 지금까지 무시되어온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세대에 걸

쳐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이전과 청년 특히 여성들의 정치 개입은 물론 노동 

시장 참여는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

  □ 가족 형성과 첫째 출산

1) 노동 시장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본 연구는 신세대에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한국 노동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여성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경제 발전으로 개인의 전망이 빠르게 바뀌었고 노동은 남

녀 모두에게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 문화는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팽배하고 유자녀 여성에게 특히 어려

운 시기이다(Riley 2016). 경제는 여전히 남성의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가

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낮은 임금 수준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조직 문화는 성불평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 시

장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만이 노동 시장 통합을 증진할 수 있다.

2) 근로 조건, 근로 환경의 질

한국은 대다수 노동자가 주 60시간 이상 일할 정도로 노동 시간이 길다.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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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긴장이 또한 높다. 동반자 관계는 여전히 까다로운 사회적 참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간에 가능한 덜 까다롭고 여유로운 활동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가족 형

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과 생활의 균형은 여전히 정치적 우선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Noland(2012)는 기존 노동력뿐 아니라 여성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은 최근 경제 침체

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제안했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절되어 있는 유자녀 여성의 의도적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

해 보인다.

3) 노동 경직성

현재 남성은 물론 여성도 40시간 이상 매우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여성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보수적 사회에서 노동 유연성과 특히 시간제근로를 모범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 첫째 이를 통해 남녀의 노동 긴장을 더욱 적절히 재분할 수 있다. 둘

째 가정을 형성한 후 여성에게 주부가 되는 것보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남

성보다 여성이 임금이 현저히 낮으면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의 장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녀의 임금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4) 남성의 중요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세계가치관조사와 기타 설문조사는 동아시아에서 남성의 중요성

은 묻지 않아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남성

의 육아 참여를 반길 수 있다.

남성의 장시간 노동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크게 줄여 출산 포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은 현재 “결혼 패키지”가 여성에게 매력적인지 그리고 가사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사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한국은 최근 근로 시간을 개혁했기 때문에 직장 문화도 함께 변화한다면 가정 

형성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여기서도 남녀의 균형 그리고 출산 의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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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이상 출산

둘째 이상 출산은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 형성

의 1단계를 완료한 후(이 시점에 여성은 이미 주부임), 자녀를 늘리려면 근로 환경 및 

성평등 이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고려 사항은 이 단계에서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자녀(첫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고

려하면(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임),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둘째 이상의 출산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

비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러한 교육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고령 출산과 기타 결합 형태

여기서는 가정 환경이 출산율 향상을 저해하는지에 관해 간단히 논의한다. 연령별 

초산율 그래프는 출산 연기가 보편적이지만 출산 연령이 완만하게 많아진다는 것을 보

인다. 고령 출산은 제한적이며 TRF가 매우 낮음에도 2014년 기준 40세 이후 초산율

은 대부분 서양 국가가 2-5%인 것에 반해 1.4%에 불과했다(Beaujouan and Sobotka 

2019). 첫째 출산을 위한 파트너십 형태가 더욱 유연하면 출산 지연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은 제약이 많은 결혼보다 자유로운 관계에서의 출산을 선호할 수 있

고 따라서 출산 연령이 빨라질 수 있다. 둘째 여성은 여전히 고령 출산과 결혼을 꺼리

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이는 출산율 회복에 방해가 된다. Yoo(2016)는 1980년생 코

호트에서 45세 기혼율은 “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95%에서) 70-85%까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자녀들이 파트너십 관계에서 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는 물론 총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35세 이상 여성들과 커플의 파트너십 

형성과 출산 장려는 한국의 출산율 회복을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이들 연령층의 특수성을 겨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Yoo(Yoo 2016)에 따르면 출산

율 회복은 초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그룹과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가장 낮았다. 

이들은 노동 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가족을 위해 특히 경력과 같은 개인의 꿈을 포기하

기를 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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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변화로 인한 세대 간 차이

시장 경제는 고대 사회와 매우 다른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신세대와 구세대는 사회에 

대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Kyung‐Sup and Song (2010)는 가족 제도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빠른 시장 경제 침투로 일부 신세대에서 전

통 규범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있다(Teitelbaum 2018).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번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세대는 여성의 유급 노동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중

요성을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세대는 더욱 평등한 부모

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성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세대 혹은 

여성의 바램과 구세대가 만든 현실 간 차이로 인해 개혁 과정이 둔화될 수 있었다. 그

러나 “한국 정부는 교육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

는 문화 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Teitelbaum 2018).

  □ 가족 정책 및 정부 개입

한국 정부는 지난 계획에서 부모에게 물질적 복지를 제공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

책은 단기간에 출산 추세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국가의 특이성은 의식이 변하지 않

는 한 계속 남아 있다. 이제 정부는 직장 문화, 출산 시 남성의 역할, 성평등 등 전통성

이 약해진 사회의 출산율 개선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민들이 출산에 긍정적

(부정적)인 이유를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제도를 여전히 신뢰하

는가? Thévenon(2016)은 프랑스가 시민들이 정책 지속성을 신뢰하고 참여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족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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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코호트 출산 추세

부록에서는 출산진도비를 살펴본다. 문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첫째 출산과 둘째 출

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 입문은 개인적 차원에서 수반

되는 모든 제약 조건을 고려해 “가족을 형성”하는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양

성평등과 근로 조건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첫째를 출산한 후 둘째 출산하려면 자녀들

에게 최적의 자원을 통해 “최선”의 인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

한다.

한국의 TFR 급감은 결국 신세대의 자녀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Frejka et al.(2010)는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미약한 출산율 회복세를 확

인했다. 그림 1은 장기적 관점에서 3개국의 완결 출산율 추세를 보여준다. 마지막 코

호트(1966‐70)의 여성 1인당 CFR은 1.84명으로 여전히 오스트리아보다 높지만 프랑

스보다는 확실히 낮다.

이들 국가의 출산진도비(PPR: Parity Progression Ratio) 연구를 통해 현재 CFR

과 향후 가능한 추세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베이비 

붐 이후 첫째와 둘째 출산 진도비가 각각 5%P와 6%P 감소했고(그림 11) 프랑스는 이

보다 낮은 3%P와 2%P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20세기 초 출생한 코호트보다는 아

직 훨씬 높은 수준이다. 셋째 출산 진도비는 베이비 붐 코호트에서 다소 회복되긴 했지

만 20세기 초부터 크게 감소했다. 1901‐05년과 1966‐70년생 코호트 간 출산진도비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59%에서 33%로, 프랑스는 59%에서 41%로 감소했다. 첫째와 둘

째 출산 진도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전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낮은 출산력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 급감한 둘째 자녀에서 셋째 자녀로

의 출산 진도비는 회복 가능성이 좀더 낮아 보인다.

한국의 1901-35년생 코호트는 모든 출산 진도비가 90% 이상이고 특히 이 기간 무

자녀 여성의 비율은 2%로 가장 낮았다. 셋째 출산 진도비는 1961‐70년생 코호트에서 

20%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코호트 합계 출산율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된다. 보다 최근에는 둘째 출산 진도비가 가장 크게 줄었고 30년 동안에는 14%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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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첫째 출산진도비 또한 7%P 감소했다.

1966-70년생 코호트까지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유럽 2개국보다 낮았지만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현

재 TFR과 향후 예상되는 낮은 회복률을 고려하면 현재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의 추세가 다음 출생 코호트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늘

날 유자녀 코호트의 완결 출산율은 원래 결함이 크다(Frejka et al., 2010). 셋째 출산

율이 약 20%에 고착되고 있어 첫째와 둘째 출산율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그림 4-55〕 코호트 출산 진도비의,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자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주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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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1901-1970년생 여성의 출산진도비, 한국

자료: 한국의 경우 그림 1 참조

〔그림 4-57〕 코호트 출산율, 7개 인구조사 기반, 1901-2010년생 여성, 한국

자료: 1966, 1970, 1975, 1985, 1990, 2000, 2010년 한국 인구조사(2005년 누락 값으로 인해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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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령별 출산율

〔그림 4-58〕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연령별 기간 초산율

자료: 오스트리아의 인간출산율(Human Fertility), 한국의 인간출산율 및 Yoo & Sobotka (2018) 및 프랑스의 

Volan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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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유자녀 여성의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그림 4-59〕 고용 형태별(시간제/전일제) 유자녀 여성 고용률(0-14세 자녀 1명 이상)

자료: 보완 작업은 효과가 없었다. 오스트리아는 시간제고용이 유자녀 여성의 비경제활동을 일부 대체했고 프랑스는 
과거보다 시간제고용률이 다소 낮아지고 비경제활동률이 다소 높아졌다(프랑스의 경우 30%, 10%는 확실한 실

업... 및 일부 학생). 비경제활동률은 2005년 동일한 비율에서 벗어났으며 2015년 동일한 비율로 이동했다.

프랑스는 남성의 소득이 낮아(전일제에 상응하는 소득이 더욱 낮음) 여성도 전일제

로 일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시간제근무제가 발전해 프랑스보다 

노동 시간이 짧다(2015년 주당 노동시간이 29시간 이하인 유자녀 기혼 직장 여성 비

율, 오스트리아: 55.3%, 프랑스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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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가족 정책 비교

오스트리아는 1960년 출산 후 여성에게 12개월(자녀 1살 생일까지)간의 유급휴가

를 부여한 이래 휴가 기간과 지원금을 계속 확대해왔다. 반면 프랑스는 육아휴직을 보

장하고는 있지만, 지원금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들은 매우 

적다. 1996년부터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남성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라지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보육제도(보조금 

지급)가 발달해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률이 매우 높다. 프랑스의 보육제도는 20

세기 초 거의 발전이 없었으나 (아동의 5분의 1 미만 등록) 1950년대 3-5세 아동의 절

반 이상이 유아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도 이 수치는 계속 높아졌다. 오스트리아 보육시

설 등록률은 1960년대까지 아동의 4분의 1로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 2008년 오스트

리아는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다중속도 육아휴직제를 채택했다. 현금 급여는 

양국 모두 높은 수준으로 급여 액수는 오스트리아가 더 높지만 프랑스가 좀 더 보편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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